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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를 중심으로 -

이용하·민기채·정인영·김신규·정흥모·황규성·유현경





머 리 말

2015년은 우리에게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지구상에서 분단된 국가는 한반도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작금의 북한의 

태도와 한반도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통일과 통합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그렇다고 하여 통일 준비를 늦출 수는 없다. 1990년대 동유럽 탈

사회주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체제전환과 통일은‘한 밤의 도적

같이’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일 기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우리는 지속

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은 북한의 체제전환을 전제로 하고, 그 체제전환 과정에서 성장

으로 대변되는 경제정책과 분배로 대변되는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결합은 

성공적인 통일과 통합을 위한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 성장 제일주의에 의거하여 성공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

룩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통일 기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

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경제성장 우선 기조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에 정책 입안가에게는 매혹적으로 보일 수밖

에 없다. 하지만, 복지정책을 등한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대규모 남하에 따른 남한 노동시장의 교란 및 혼란이 발생하고, 나아가 

소득 불균형 심화 등에 따른 사회통합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된다. 

체제전환과 통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할 때, 통일 시에는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합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성공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구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경

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화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독과 

비셰그라드 그룹 3개국(체코, 헝가리, 폴란드)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과 사

회정책의 결합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

교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 시 적합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로써 본 연구는 체제전환 국가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 시 국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연구원의 이용하 선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수행되었

다. 특히 국가사례 연구에 외부전문가들이 헌신했다. 동독의 체제전환 사

례는 황규성 교수가, 체코 사례는 김신규 교수가, 헝가리 사례는 정흥모 

교수가, 폴란드 사례는 본원의 정인영 부연구위원이 각각 집필하였다. 이

외에도 민기채 부연구위원과 유현경 연구원도 집필에 참여하였으며, 이규

성 및 이재은 연구원은 실무적 지원 및 편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외

에 집필과정에서 유익한 자문 및 검독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

하신 많은 전문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들의 의견

이다. 공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15년 12월 3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 형 표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 성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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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요 약

Ⅰ. 서 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성장우선주의 전략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유례

없는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음.

  -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의 체제전환을 동반하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도 그러한 성장우선주의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전략이 과연 적절한 선택일 것인가는 의문임.

○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 시 북한지역의 원

활한 체제전환을 도모하고 통일국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우리는 

어떤 경제정책(성장)과 사회정책(분배)간 조합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가를 탐구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상이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간 조합을 채택하였던 동독 

및 비셰그라드 3국(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체제전환과정과 그 경제

사회적 성과를 비교 평가함으로써

  - 한반도 통일 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적정 결합방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연구구성 및 방법

○ 본 연구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음.

  - 서론에 이은 제Ⅱ장에서는 체제전환과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주제로 

체제전환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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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Ⅲ장과 제Ⅵ에 걸쳐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의 체제전환과정과 

사회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였으며, 제Ⅶ장에서는 각종 경제 및 사회

성과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비교하였음. 

  -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마지막 제Ⅷ장에서는 한반도 통일 시 경제- 

사회정책의 결합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

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기존 문헌 검토에 기초한 질적연구 방법, 국제비교 연구방법 

및 거시지표의 기술통계에 기초한 양적연구 방법의 혼합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Ⅱ.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1. 체제전환의 이해

□ 체제전환의 개념

 ○ Kornai(1992)에 따르면 체제전환이란, 사회주의 국가들은‘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main line of causal connections)’를 따라 정

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하는 동적 과정으로 이해함.

 ○ 이때 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는 사회주의 균열과 관련된 특정 사

건의 발생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쳐 결국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이른다는 논리를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한 것임.

□ 체제전환의 원인

 ○ 정치적 억압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붕괴가 대개 체제전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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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경제 체제의 자체 모순(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제적 원인) 및 

삶의 질 하락(체제전환의 사회적 원인)도 중요한 체제전환의 요인으로 

설명됨.

□ 체제전환의 유형

 ○ 체제전환 정도에 따른 유형: 체제전환형, 체제개혁형, 체제유지형

 ○ 체제전환 방식에 따른 유형: 급진주의, 점진주의

 ○ 체제전환 결과에 따른 유형: OECD 소속 여부 및 사회정책 관점(사

회정책 유지형 vs. 사회정책 최소형)

2.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 체제전환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분야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동반함.

□ 정치적 변화는 다원화(pluralism)와 자유화(liberalization)로 요약됨.

 ○ 다원화는 일당 독재에서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함.

 ○ 자유화는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함.

□ 경제적 변화는 민영화(privatization), 자유화(liberalization), 개방화

(openness)를 의미함.

 ○ 민영화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또는 전인민적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의 

변화를 의미함.

 ○ 자유화는 계획에서 시장으로, 특히 시장을 통한 가격 형성을 의미함.

 ○ 개방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서구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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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변화는 자유화(liberalization)로 대변됨.

 ○ 자유화는 감시와 복종으로 상징되었던 당-정-군의 관료제가 전 사회 

부문에서 약화되는 대신 그 자리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등장하였

음을 의미함.

Ⅲ. 동독의 체제전환과 사회경제적 성과

1. 동독 체제전환의 특징

□ 동독의 체제전환은 급진주의적 충격요법, 서독과의 통일, 자본주의 서독

제도의 전면이식 및 서독의 대규모 지원이라는 특징을 가짐.

 ○ 동독의 체제전환은 충격요법으로서 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속도, 

폭, 깊이 측면에서 빠르게, 넓게, 근본적으로 진행됨.

 ○ 나아가 동·서독 간 평화적 합의를 거쳐 통일이라는 구조하에 서독

제도의 전면이식과 대규모 지원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됨.

□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 나아가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결정지은 것은 

서독의 통화정책, 즉 화폐 통합이었음.

 ○기본적 화폐교환비율인 1:1은 동독의 급진적 체제전환을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동독지역에 대한 관대한 복지정책의 하나였음.

 ○그 이후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질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가능한 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사회적 시장경제)하에 접근함.

  - 따라서 사회정책은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측면 지원하는데 적극 동원

되었으며, 사회정책은 통일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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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초기 서독의 제도이식을 통한 사회정책 우선 정책을 펼쳤으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정책혼합(policy 

mix)을 적절하게 전개함.

2. 성과와 시사점

□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

 ○ 동독지역에 서독제도의 총체적 이식 내지 체제전환 과정에서 초반기 

10여년간 유럽의 병자라고 칭해질 만큼 고전을 면치 못했음. 

   - 그러나 EU 경제통합, 독일경제의 높은 경쟁력 덕분에 동독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함에 따라 결국 체제전환은 성공적임.

 ○ 다만 불평등 확대, 빈곤, 지역 간 격차, 동독지역 경제의 서독 의존성 

등 여전히 동독의 체제전환 및 통합에서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시사점

 ○ 동독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발전된 시

스템의 생명력에서 나온 것임.

  - 통일 초기 사회정책 비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사회정책의 생산적 

효과를 표출함. 

  - 특히 장기적 안목에서 체제전환과 통일을 실현해왔다는 점에 주목

해야 함.

○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처럼 남한에서

도 견고한 경제 및 복지국가 모델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일 이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사회정책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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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체코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 체코 체제전환의 특징 

□ 급진적 체제전환방식을 채택, 전체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체제이행을 해왔음.

 ○ 물론 체제전환이 성공적이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음.

- 체제전환 초기 급진주의 방식으로 추진되었던 사유화로 기업들이 

민영화되고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부실기업 상당수가 퇴출되면서 

실업이 급증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하락함.

- 체제전환으로 타격을 입은 빈곤층과 노년층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급진주의에 대한 반발이 높아지기도 

했음.

□ 1989년 체제전환 시점부터 10년단위 좌우익이 번갈아 정권교체를 

하면서 빠른 속도로 민주화 및 시장경제로의 이행 추진함.

 ○ 초기에는 사회정책보다는 경제정책에 집중하다가 2000년대 접어들면

서 사회정책을 강화해 가기 시작하여 2000년대 말 EU 가입과 함께 

정책이 수렴해 감.

 ○ 우파정권, 좌파정권, 우파정권, 좌파정권으로 변화를 가져온 과정에

서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적절한 정책혼합을 보여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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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와 시사점 

□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

 ○ 체코의 체제전환은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로 보건대 비셰그라드 국가

들을 넘어 전체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음.

  - 물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부양비, 청년실업률 증가 등 여전히 

체코의 체제전환에서 과제가 남아 있음.

 ○ 우파와 좌파가 번갈아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대원칙이 수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치에 대한 높은 국민신뢰를 

얻는데 기여함.

  - 급진적 경제개혁을 통해 계획경제의 모순을 빠르게 해결하는 동시에 

그 보완책으로서 복지정책을 유지 확대하면서 복지국가로 성공적으로 

정착함.

 

□ 시사점

 ○ 체코는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 개혁속도를 국가(정치

엘리트)가 통제하면서 경제사회체제를 빠르게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

는데, 

  - 그 성공의 배경에는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이 자리잡고 있었음.

 ○ 체제전환의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는데 있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결합도 중요하지만,

   - 국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과 국가의 일관된 정책 능력도 매우 

중요함을 체코사례는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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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 헝가리 체제전환의 특징

□‘원탁회의’를 통한 평화로운 체제전환 합의

 ○ 1989년 6월 10일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USAP)과 야당이 폴란드식 

원탁회의를 받아들이면서 체제전환에 대한 합의를 시작함.

  - 일당체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 창설로의 이행은 자유

선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함.

 ○ 1990년 이후 1994, 1998, 2002, 2006, 2010, 2014년까지 7차례에 

걸쳐 5차례의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짐.

□ 점진적 경제체제 전환 전략을 채택 추진

 ○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모델은 국가의 초기조건에 따라 결정되는데 헝

가리는 1980년대부터 가장 먼저 서구 시장경제와 문호개방을 하는 등 

초기조건이 양호했으므로 점진주의를 채택할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 초기에‘눈물의 계곡’이라 불릴만큼 

혹독한‘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을 경험함.

  - 체제전환에 따른 경제침체로 사회적 불안 우려 및 포퓰리즘 정치 등

으로 역대 정권들은 사회보장제도 축소에 소극적이었음. 

  - 사회정책은 체제전환이라는 위기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지나

치게 견고하게 추진되어 IMF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조속한 복지

국가’로 추락함.

 ○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에 

바탕을 둔 오르반노믹스를 추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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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과 달리 IMF 구제금융을 2013년에 조기 졸업하였고 빠른 경제

성장, 재정적자 축소,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충족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임.

2. 성과와 시사점

□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

 ○ 점진주의적 체제전환 방식을 채택한 헝가리는 상당기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00년을 넘어서면 불황에서 회복하기 시작함.

  - 이는 특히 국가경제력을 상회하는 복지지출, 사회주의 시대의 복지

제도를 체제전환 초기 개혁하지 못한 후과, 선거에서 포퓰리즘적 정

책의 지속 등에서 기인함.

 ○ 체제전환 초기 사회정책 우선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경제발

전이 지체됨. 

  - 점진주의적 경제정책 개혁과 점진주의적 사회정책 개혁이 조합되어, 

체제전환 이전 상대적으로 양호한 초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

이 지체된 사례로 규정할 수 있음.

□ 시사점

 ○ 체제전환 시 사회복지정책은 포플리즘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경제정책에 

조응하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조숙한 복지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조숙한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철학을 부정적

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음.

 ○ 한반도 통일 시 경제적 능력에 부응하는 사회보장 수준에서 북한에 

제공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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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제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Ⅵ. 폴란드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 폴란드 체제전환의 특징

□ 자유노조 주도의 원탁회의를 통한 평화적 체제전환 추진

 ○ 1989년 2월 폴란드 정부는 자유노조 합법화, 정치개혁 등을 협의하

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함.

 ○ 1989년 6월 부분적 자유선거로 총선이 실시되어 자유노조가 압도적

인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 선거로 폴란드는 동유럽 국가 중 최초로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작한 국가가 됨.

□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전환방식 채택

 ○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실시된 급진적 충격요법(shock therapy)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함.

  - 폴란드의 충격요법은 체코, 헝가리 등 구 공산국가들의 경제개혁 모

델로 받아들여지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

제로의 전환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음.

 ○ 체제전환 초기의 위기적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여 이미 

1994~1997년 기간 동안 유럽 내 최고의 경제성장률인 6% 이상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기록함.

  - 1996년 OECD 가입, 2004년 EU 가입 등 가장 성공적인 체제전환 

모델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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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과와 시사점

□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

 ○ 폴란드는‘발체로비츠’식 충격요법을 통한 체제전환으로 가장 빠르게 

체제전환 불황을 극복하고 고찰대상국 중 가장 성공적인 체제전환국

으로 평가받음.

 ○ 체제전환 초기 경제정책 우선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사회정책을 급격히 

축소하지는 않았음. 

  - 급진주의적 경제정책 개혁과 점진주의적 사회정책 개혁이 조합되어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사회적 난관을 극복해 왔음.

□ 시사점

 ○ 체제전환 초기의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체제전환에 따른 불황을 

극복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함.

 ○ 점진주의 복지개혁을 채택한 폴란드 사례로 보건대, 사회정책이 체제

전환의 걸림돌이 아니라 중요한 보완대책임을 시사함.

Ⅶ.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 종합적인 지표, 각종 개별 경제 및 사회적 지표로 보더라도 독일과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경제사회적 

성과에 있어 우수한 성적을 보임.

 ○ 첫째, 독일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한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

로 성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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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성과

를 보임.

 ○ 둘째, 비셰그라드 3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경제사회적 성과가 

OECD 평균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체제전환국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음. 

  - 의회 민주주의 구축은 체제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일정 수준에 도달

할 수 있음.

  - 주요 시장경제 개혁은 체제전환 이후 약 5년 동안에 걸쳐 일정한 궤

도에 올라설 수 있음.

 ○ 셋째, 러시아는 다른 여섯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사회적 성과가 낮음.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음.

  - EU가 아닌 CIS의 길로, 민주주의가 아닌 발전주의 노선으로 국가발

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임.

 ○ 넷째, 동독 및 비셰그라그 국가들은 체제전환국의 경제구조 및 그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이 서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 중임.

 ○ 다섯째, 경제사회적 성과도 있으나 출산율, 노인부양비, 1인당 사회

지출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됨.

  - 경제사회정책의 개혁 배경은 체제전환 초기에만 체제전환 요인이었

으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인구학적 요인이 지배함.

□ 종합적으로 볼 때, 독일과 비셰그라드 3국이 성공적인 체제이행과 

정치적 안정을 회복을 한데는

 ○ 권위주의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가, 발전국가가 아니라 적절한 

복지국가가 바로 중요한 지렛대 역할임을 시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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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결론 및 제언

□ 주요 분석결과

 ○ 먼저,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임.

  - 특히 사회정책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필수적인 보완대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성공적

인 체제전환의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수행함.

 ○ 또 다른 주요한 분석 결과는 복지정책을 경제정책에 못지않는 우선

순위에 두고 체제전환을 시행하였지만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임.

  - 네 개의 체제전환국 모두 복지정책을 중요한 경제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체제전환을 시도한 결과 전체 체제전환국 중 가장 성공

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를 내었음.

□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우리의 통일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함께 남북한 노동시장이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 일반적인 체제전환국의 복지정책보다 더 강도 

높은 시행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임.

  - 만약 통일 시 북한지역에 대한 발 빠른 복지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의 남한 지역으로의 대거 이동, 그에 따른 노동시장

의 교란과 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임.

 ○ 다만, 이러한 복지정책의 강화는 통일비용 형태로 남한지역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 그러한 통일비용은 순조로운 체제이행과 안정적인 통일국가로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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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을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할 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함.

 ○ 나아가 통일 시 북한지역의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면 남한의 

복지체제를 현재보다 더 견고하게 정비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것도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주요한 과제임.

  - 남한 지역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복지시스템을 운영

하는 상태에서 북한지역에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오고 저항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임.



I. 서  론

1. 연구배경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째를 맞는 금년 2015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통일 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통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찾아오게 될 통일에 대한 준비를‘통일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연금정책 측면에서 통일대비 연구는 사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어 왔다(이용하·이정우, 2002; 우해봉 외, 2011). 

하지만 그러한 연구는 지속성과 체계성이 없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14년부터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통일 대비 연금

정책 분야의 메스터 플랜(master plan)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통일연

금연구를 다년간의 장기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2014년에는 그 기초연구로서 남북한 연금제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

악하는 한편, 우리 통일의 모델격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연금통합 정책

을 심도있게 파악하는 연구를 추진했다. 독일의 경우 연금 등 복지정책이 

동독의 체제전환과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이끈 지배적인 정책이었는데, 이

러한 복지우선정책이 과연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적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

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우

선주의에 입각하여 성공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여전히‘先성장 後분

배’를 강조하는 경제사회정책적 기조는 변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국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

과 같은 복지국가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적 인식을 무시하고 단순히 통일 시 남북한 경제 및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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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는 사실 해묵은 

거대담론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체제전환을 동반하는 

통일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계속 성장 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경

제 및 사회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코 순탄한 통일국가의 형성 및 정

착,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금까지 통일 관

련 연구들에서 남북의 제도 비교와 통일 시 제도 통합방안 등의 연구를 

해왔지만, 정작 통일 시 어떻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실질적으로 조화

롭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문제와 관련된 관심은 소홀하였다. 

이런 점에서 통일 시 과연 어떤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간의 결합방식이 적

정한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적정 결합은 체제전환 및 통일·통합 과정에

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은 자연히 대량 해고와 실업 등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경우 국경선이 사라지고 지

역간 자유로운 왕래를 전제로 하는 국가통일을 동반하게 되므로 체제전환

은 북한주민의 대량 남하를 초래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 북한지역의 

대량 해고와 그에 따른 대량 남하는 남한지역의 노동시장을 교란시키는 

동시에 북한지역의 공동화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

하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북한지역 주민에 대한 대규모 복지지원 정책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둘째, 북한지역의 체제전환을 순조롭게 이행시키는데 있어 적정한 복

지지원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복지지원이 과다할 경우 체제전환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복지지원이 과소할 경우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과 체제불만 등으로 인한 체제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때 한편에서는 빠른 체제전환과 성장을 통해 소득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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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는 체제안정을 위해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복지를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사회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체제전환과 통일 시 우리가 어

떤 정책결합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미리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선·후차성의 결정은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두 정책들 중 어떤 분야를 

우선하느냐에 따라 통일비용의 감당 및 통일편익의 최대화 문제는 달라질 

수 있다. 통일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Goldman Sachs, 2000; 

IMF, 2002). 동시에 막대한 편익도 창출된다(현대경제연구원, 2011). 일

반적으로 통일 초기에는 비용이 지배적이나 일정 시기가 지나면 편익이 

비용을 상쇄하는 것으로 예측된다(통일연구원, 2014). 따라서 통일 관련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시점을 앞당기기 위해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적정 결합은 매우 중요하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통일 시 어떤 정책적 결합방식을 취하

는 것이 적절한 지를 검토하는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때 우리

는 무엇보다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 비교적 성공적인 체제전환을 

이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한 동독 및 비셰그라드 3국(체

코, 헝가리,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과 사회경제적 성과를 비교 평가하

여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국가 중 동독은 체제전환과 동시에 서독의 제도에 편입되면

서 통일·통합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통일에 의미있는 사례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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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다음으로 비셰그라드 그룹인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는 남동부유럽의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CIS 소속 

국가들, 발틱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보다 경제사회적 

성과가 높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은 향후 북한의 체제변화 및 한반도 통

일 과정에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비셰그라드 국가

(4국) 중 슬로바키아는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점을 감안하여 별

도로 분석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동독은 서독으로의 흡수통일을 통해 성장보다

는 분배에 초점을 둔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한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물론 

통일이라는 특수성 하에서 동독의 의지와 관계없이 서독이라는 든든한 지

원군 하에서 즉, 서독 주도로 분배우선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분배

우선의 정책 기조는 초기 통일단계에 통일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당한 경

제적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현재 유럽연합(EU)을 실질적으

로 지휘하는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로 성장하였다. 

다음으로 독일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분배정책을 우선적

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국가는 헝가리이다. 동독은 서독이라는 든든한 지

원군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분배 우선정책이 가능하였으나 헝가리는 그렇

지 않는 상황에서도 경제수준을 뛰어 넘는 사회정책을 펼쳐온 국가라는 

특징이 있다. 체제전환 초기 독일과 헝가리가 모두 사회정책을 강조해 왔

으나 그 맥락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체제는 점진주의적 

개혁을 한 반면, 사회정책을 축소하지 않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체제전환 초기 헝가리의 분배확대정책에 대하여 Kornia(1992)는‘조숙한 

복지국가(a premature welfare state)’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폴란드는 체제전환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 및 헝가리와는 

반대의 길, 즉 사회정책보다 경제정책을 상대적으로 우선한 국가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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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진다. 과감한 충격요법(shock therapy)을 통해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일정한 경제발전의 토대 위에서 사회정

책을 시행한 사례이다. Åslund(2007)는 초기 폴란드의 자본주의 경제체

제 전환에 대하여 시장 자유화에 역점을 둔 개혁이었으며 친시장적이며 

자유주의적 특징이 강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심각한 실업과 초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 등의 후유증을 앓았다.

마지막으로 체코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충격요법을 통해 시장경제체

제로 전환을 한 것은 동일하나 동독·헝가리·폴란드보다 상대적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정치에 

대한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 통제 하에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실시하

였고, 동시에 연대와 책임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좌우파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뢰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의 급격한 

확대나 축소 없이 사회정책을 유지해 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체

코가 조화로운 경제사회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 체제하에

서도 동구권 국가 중 자본주의적 요소가 가장 발달한 국가였기 때문에 

체제전환에 따른 부작용이 크기 않았다는데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이한 체제전환방식 및 경제-사회정책의 조합에도 불구하고 

4개 국가는 공통적으로 전체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사회적 성적표를 보이고 있다. 분배정책을 우선했건(동독, 헝가리), 성장

정책을 우선했건(폴란드), 정책조화를 추구했건(체코) 간에 4개 국가는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 성공적인 체제이행을 거쳤으며, 그 결과 최근 

OECD 회원국 반열에 오르는 성과도 보였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경제사회적 성적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장우선주의

(폴란드)나 분배우선주의(독일, 헝가리)의 극단적 전략은 결코 능사는 아

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

합 과정을 중심으로 한 25년간의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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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경제사회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그런데 상이한 경로를 전개해 간 체제전환국들 간의 정책조합 및 그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비교 연구는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단편적 연구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계획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에 주로 주목하고 복지국가의 큰 틀에서 체제전환

을 분석하는 데는 소홀했다(Åslund, 2000; Kim & Pirttila, 2006). 반

대로 경제정책은 무시한 채 체제전환국들의 복지개혁 등 복지정책적 맥락

에 초점을 두고 체제전환국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Aidukaite, 2004, 2011; Cerami, 2005; Inglot, 2009).  

국내의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 연구를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로 통독사례에 기초하여 남북 

통일 시 연금제도 통합방안 등을 다루는 데 그치고 있다(이용하·이정우, 

2001; 이용하 외, 2002; 우해봉 외, 2011; 김원섭, 2014; 이철수·민

기채, 2014). 무엇보다도 이들 연구들은 비셰그라드 그룹과 같은 다양한 

체제전환국 사례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궁극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

책의 결합 문제에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고 있다. 하나는 동

독과 비셰그라드 3국은 어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적 결합 하에서 체제전

환을 이루었으며 그 성과는 어떠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과 함께 추

진될 북한의 체제전환 시 어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결합을 택할 것인

가이다. 이상의 연구질문에 기초하여 볼 때, 동독과 비셰그라드 그룹 3개

국(체코, 헝가리, 폴란드)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에 기초

한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이를 통해 통일한반도에 적합한 경제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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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범위와 방법

위에서 언급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의 서술순서는 다음

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라는 주제

로 체제전환을 가져온 동인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 체제전환 이후 공통

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변화 양상을 서술한다. 이는 체제전환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제Ⅲ장부터 제Ⅵ장까지 걸쳐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를 순서대로 

서술한다. 각 장에서는 체제전환의 전개과정,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택과 정책내용, 체제전환 25년의 경제사회적 성과 및 시사

점을 서술한다. 제Ⅶ장에서는 거시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네 개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제Ⅷ장에서는 한반

도 통일 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한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Ⅲ장에서 제Ⅶ장까지라고 할 수 있는

데, 분석국가, 분석시기, 분석지표, 분석내용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국가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에 국한한다. 이들 국가들은 체제전환국 중에서 경제사회

적 성과가 가장 높은 그룹이다. 그런 가운데 개별 국가들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간 결합방식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도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였다. 나아가 다른 유사 국가, 예를 들어 비셰그라드 

그룹 국가 중 슬로바키아는 분석대상국가에서 제외하였는데 이 국가는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분리된 국가라는 점에서 중복고찰을 피하기 위해서였

다. 특히 체제전환의 성과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간 대조를 하면 더욱 

풍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

로 인해 그러한 연구방법은 채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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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분석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각 국가의 체제전환 이후로 국

한하였다. 물론 제도의 경로의존성을 볼 때,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경험은 체제전환 이후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전 시기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고 사회주의 시

대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하나의 새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분석시기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현재의 성과에 대한 

해석 시 체제전환 이전의 경험을 비교의 준거로 삼았다.

셋째, 분석지표와 관련된 연구범위이다.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지표는 체제이행에 관한 종합지표, 경제지표, 사회지표로 구분

하여 분석한다. 먼저 체제이행에 관한 종합지표로는 정치체제 이행(전체

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및 경제체제 이행(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과 관련

하여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가 마련한 지표를 활용하여 비교한다. 다음

으로 경제지표로는 GDP, 1인당 국민소득(GNI), GDP 성장률, GDP 대

비 대외무역비중, 인플레이션, 고용률, 실업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지표로는 출산율, 노인부양비, 지니계수

(세전/세후)와 빈곤율(세전/세후), 소득 10분위 배율, 노조조직율, 주관적 

만족도 등을 적용했다.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는 연구들마다 강조점에 차이

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과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거시지표들로 한정하였다.

넷째, 분석내용과 관련된 연구범위이다. 본 연구의 분석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네 개 국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선

택 및 내용을 중심으로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한다. 둘째, 네 개 국의 경

제사회적 성과를 각각 분석한다. 셋째, 이상의 국가별 사례 분석에 기초

하여 네 개 국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과 경제사회정책의 결과가 통일한반

도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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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 기존 문헌의 검토에 기초한 질적 연구 방법 

및 거시지표의 기술통계에 기초한 양적연구 방법을 혼용하였다. 본 연구

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의 경제사회정책의 변화에 

기초한 체제전환과 통일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이해함으로써 통일한

반도 형성 과정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비셰그라드 그

룹의 경제사회정책의 변화에 기초한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이해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전환 시 경제사회정책의 변화를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통일한반도에 적합한 경제사회정책의 결합 방

향을 모색할 수 있다. 



  



Ⅱ.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1. 체제전환의 이해

가. 체제전환의 의미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에 대한 이론은 주로 체제전환의 동인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이론을 집대성하고 

경험적으로 규명한 Kornai(1992)의 연구에 기초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

다. 그는 사회주의 체제‘변화’국가들은 대개‘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

로(main line of causal connections)’를 따른다고 주장한다(민기채, 

2011). 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는 사회주의 균열과 관련된 특정 사건

의 발생은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쳐 결국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에 이른다

는 논리를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인과적 연관성의 

변화가 없는 상태는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사회주의 시대’이

며, 인과적 연관성의 질적 변화가 초래된 상태는 개혁 내지 체제전환이 

이루어진‘탈사회주의’시기로 이해할 수 있다(민기채, 2014a).

Kornai(1992)는 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하였다(Kornai, 1992: 361-365). 먼저 그는 사회주의체제의 주요 특징

을 인과성의 인자(block)로 구분한다. block 1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당

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라는‘당 조직과 이데올로

기’, block 2는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라는‘소유형태 및 소유

관계’, block 3은 관료적 조정기제의 우세라는‘관료적 조정 메커니즘’, 

block 4는 계획 교섭, 양의 강조, 가부장주의, 연성예산제약, 가격에 대

한 약한 반응성 등의‘행위자의 이익과 동기 및 관계’, block 5는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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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성장, 만성부족경제, 노동력 부족 및 실업, 대외무역 제한 등의‘계획

경제의 한계’를 인과성 인자로 구분한다(민기채, 2014a). 

그리고 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는 [그림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시작되는 block이‘원인’이며 화살표를 받는 block은

‘결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block1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가 붕괴하면 block2부터 block5까지의 

현상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 구조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

(block1)’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부문의 전환도 본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혁명’이라 할 수 있는‘체제전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Ⅱ-1] 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

출처: Kornai(1992: 361) 

본 연구는 Kornai(1992)의 주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체제전환의 

개념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체제전환은 경제체제의 변화에 국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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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당 조직과 이데올로기로 대변되는 정치적 개념, 소유형태 및 소유

관계로 대변되는 경제적 개념, 관료적 조정 메커니즘으로 대변되는 사회

적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로 이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치적 맥락, 특히 정권의 좌우파적 

속성에도 관심을 둔다. 

둘째, 체제전환은 정적 상태가 아니라 단계적으로 변화하는 동적 개념

으로 이해된다. 이에 Korani(1992)는 체제전환을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개혁적 사회주의로, 개혁적 사회주의에서 체제전환으로의 변화라는 경로

로 이해한다. 이 경로는 앞에서 언급한 block들의 인과관계를 통한 변화 

과정을 의미이다. Brezinski(1993)도 자유화(구체제의 붕괴) → 민주화

(체제의 교체 및 제도 구축 단계) → 공고화(체제의 대체･전환과정)의 단

계론을 주장한 바 있다. 

이때 체제전환의 공고화는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탈사회주의 체제

전환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

전환의 단계적 과정 속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 이후 지난 25년간 경제사회적 변화과정을 

현재 진행형의 체제전환과정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어떤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결합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어떤 성과를 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나. 체제전환의 원인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원인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다. 또 하나의 원인

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에서 각각 체제전환의 보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억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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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체제, 삶의 질 하락에 초점을 맞추어 체제전환을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정치적 억압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민주집중제가 그 원리대로 위력을 발휘하

지 못하면서 개인의 의견은 집단주의 논리 하에 무시될 공산이 크다. 즉 

개인의 자유가 억압되는 것이다. Kornai(1992)가 주장하듯이 마르크스-

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가 전 사회를 지배

하고 있는 한 사회주의 체제변혁은 이루어 질 수 없다. 부족경제로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주의 체제가 1990년 전후까지 유지

될 수 있었던 근본적 이유는 바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 한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

가 힘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9년 중반 이후 시작된 동유럽 

국가에서의 폭발적인 정치적 변혁은 바로 당권력과 공식 이데올로기의 파

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1991년 바르샤바 조약기구 및 상호경

제원조회의의 해체와 1991년 말 구소련의 해체로 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공식적으로 종말을 맞았다.

다음으로 계획경제 체제의 자체 모순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경제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사회주의에서의 계획경제는 이론과 실제 간

의 괴리가 컸다. 계획경제가 노정하는 근본 한계로 인해 부족경제

(shortage economy)를 낳았던 것이다(Kornai, 1992). 물론 계획경제는 

혁명 초기의 중공업 우선 발전과 전후 경제재건 시기에 높은 경제성장률

을 달성한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의 

전환 및 초기 공업단계 이후 계획경제의 자체 모순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원의 집중적인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단계에서는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효과를 나타냈지만, 고용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혁신이 필요한 단계

에서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인센티브 제도의 미흡과 국가계획

기구의 관료주의적인 경직성 및 폐쇄적인 대서방 경제관계로 인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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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동유럽 국가들은 1960년대부터 수차례의 경제개혁조치

를 실시하였으나 1970년대 두 번의 오일쇼크와‘사회주의 세계시장

(socialist world market)’을 표방하며 출범한 상호경제원조회의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OMECON)의 약화로 

부족경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물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제

도 하에서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alism)를 표방하며 계획과 시장의 

공존, 즉 이중경제시스템(dual economy system)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외 경제적 여건의 악화는 계획경제의 모순을 보다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하였고 이중 시스템적 대응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결국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사회주의 경제의 파탄은 1990년 전후 계획의 

포기와 시장의 도입을 낳았다.

마지막으로 체제전환의 사회적 원인은 삶의 질 하락이라고 할 수 있

다. Deacon(1992)이 지적한 소련과 동유럽 복지체제의 단점은 곧 삶의 

질 하락이라고 할 수 있다. Deacon(1992)은 소련과 동유럽 복지체제의 

단점으로 불충분한 또는 제도가 부재한 실업 급여, 당-국가 관료의 감춰

진 복지특혜, 낙후된 예방의학, 높은 사망률과 이병률, 노동 및 양육의 

여성책임, 노동의 성별분업, 주택 분배의 불평등, 물가연동 급여의 부재, 

노동기록을 통한 급여의 규제,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욕구표현에 대한 

권리의 부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질 악화 및 평등 속에 불평등을 가져왔고 체제전환을 촉진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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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소련과 동유럽 복지체제의 장점과 단점

장  점 단  점

직업 보장 불충분한 또는 제도가 부재한 실업 급여

평균임금 대비 높은 노동자 임금 당-국가 관료의 감춰진 특혜

무상 보건서비스

(그러나 뇌물과 선물이 만연함)

낙후된 예방의학

높은 사망률/이병률

직장여성을 위한 3세 아동 양육수당 및 

직장 복귀 권리(특히 독일과 헝가리)

노동 및 양육의 여성책임

노동의 성별분업

높은 보조금을 받는 주택 주택 분배의 불평등 

국가운영의 사회보장 연금 및 질병급여
물가연동 급여의 부재, 

노동기록을 통한 급여의 규제

당-국가 및 작업장의 온정주의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욕구표현 권리의 부재

자료 : Deacon(1992: 5).

이러한 소련과 동유럽 복지체제의 단점을 민기채(2014a)는 다음과 같

이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은폐된 실업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업자 문제가 방치되고 있었다. 둘째, 

노멘클라투라라고 하는 당-국가 관료의 특권적 지위로 대변되는 부정과 

부패로 인한 사회정책의 불평등이 확대·재생산되었다. 셋째, 의약품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해 뇌물과 선물로 보건서비스의 권리를 얻어야 하는 

상황, 낙후된 예방의학 및 높은 사망률과 이병률이라는 보건의료 지표는 

국가 보건의료의 낮은 수준을 지속시켰다. 넷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은 높으나, 노동 및 양육의 이중책임과 성별로 분업화된 여성노동의 성불

평등이 제도 내에 내재되어 있었다. 

다섯째, 국가가 높은 수준의 주택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나, 만성적 

부족경제로 인한 주택공급의 부족은 당-국가 엘리트 및 핵심적 산업 노

동자들에게 주거공급 특혜를 주었다. 여섯째, 국가책임 복지체제는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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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급여, 가족수당이라는 현금급여를 보장하였으나, 연동제도의 부재로 

인해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의 과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노동기록에 

근거한 급여원칙으로 인해 노동기록이 짧은 노동자에게는 사회보장수급권

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다. 일곱째, 가부장적 복지체제의 성격으로 

인해 사회보장 수급을 위해서 노동을 통해 국가에 충성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욕구표현이 제한적이었다.

다. 체제전환의 유형

1) 체제전환 정도에 따른 유형: 체제전환형, 체제개혁형, 체제유지형

체제전환의 유형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류가 가능한데, 먼저 체제전

환 정도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체제전환 정도라는 것은 깊이(How 

deep?)의 문제이다.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얼마나 깊이 있게 변화했느

냐는 것이다. 즉 공산당 일당 독재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기초한 다당제로

의 정치체제 전환 및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경제체제 전환이 어느 

정도로 실현되었느냐는 것이다.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민기채(2014a)는 

현실 사회주의 경험 국가들을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같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system transformation) 유형,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사회

주의 체제개혁(system reform) 유형, 쿠바와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system adherence)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정도에 따른 세 가지 유형화는 기본적으로

Kornai(1992)의‘인과적 연관성의 주된 경로’라는 분석 틀에 기초하고 

있다. Kornai(1992)는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소비에트 연방, 체코슬로바

키아, 중국, 폴란드, 베트남, 동독, 북한, 쿠바 이상 10개국 사례를 통해 

개혁과 혁명의 정도 및 탈사회주의 전환 시기를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분

석 결과에 따르면,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 전후 혁명 및 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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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전환을 단행한 것으로 보았고, 중국과 베트남만이 개혁수준에 머

무르고 있으며, 북한과 쿠바만이 여전히 고전적 체제(classical system)

가 지배적이라고 하였다(Kornai, 1992: 378, 393). 특히 사회주의 체제

유지 유형은 Kornai(1992)가 말한 고전적 사회주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데 쉽게 말해 사회주의 체제 내 변화(change within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정도에 따른 각각의 구체적인 유형을 Kornai(1992)의 분석

틀에 의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형(=혁명)은 모든 

block에서의 전면적 변화가 이루어진 체제전환 유형이다. 마르크스-레닌

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block 1)의 영구적이

며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block 2부터 block 5까지 전

면적 변화가 이루어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오직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block1)의 해체만이 혁명이

라 할 수 있는 체제전환을 결과한다고 주장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 비셰그라드, 러시아 등 CIS(독립국가연합), 발틱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구 유고연방 등 대부분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속한다. 

둘째, 체제개혁형은 특정 block에서 전면적 변화가 이루어진 체제

전환 유형이다. 특정 block은 block 1, 2, 3을 의미하는데, block 1, 2, 

3 중 적어도 1개 이상에서 영구적이며 본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써 정치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체제에서는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중국과 베트남이 해당 유형

에 속한다. 

셋째, 체제유지형은 체제 내 변화로써 부분적 변화 또는 부분적 변화

조차 없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block 1, 2, 3 중 1개 이상에서 비영

구적이며 비본질적 변화 또는 block 4, 5에서의 영구적이며, 본질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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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또는 block 모두에서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과 쿠바가 이 사례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쿠바와 

미국이 2014년 12월 17일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였으나 쿠바는 

여전히 체제개혁 유형이라고 할 만큼 체제전환의 양상은 보이지는 않는

다. 이상의 세 가지 유형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동독과 비셰그라드 3

국은 체제전환 정도로 볼 때, 체제전환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

제전환 내용의 본질 측면에서 가장 깊은 변화를 단행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료 : 민기채(2014a, p.30), 재구성.

  

2) 체제전환 속도에 따른 유형: 급진주의, 점진주의

이는 체제전환 속도에 따른 유형화이다. 체제전환 속도란 체제전환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행속도가 얼마나 빠른가(How fast?)와 관련된다. 즉 

구분
체제전환형

(=혁명)
체제개혁형

체제유지형
(=체제 내 변화)

깊이
(How 

deep?)

모든 block에서 전면적 
변화

(block 1의 영구적이며 
본질적 변화)

특정 block에서의 
전면적 변화 

(block 1, 2, 3 중 적어
도 1개 이상에서 영구적
이며 본질적 변화)

부분적 변화 또는 
부분적 변화조차 없음

(block 1, 2, 3 중 1개 
이상에서 비영구적이며 
비본질적 변화 또는 
block 4, 5에서의 영구
적이며, 본질적 변화 또
는 block 모두에서 변화 
없음)

사례
동독, 비셰그라드, 러시
아 등 CIS, 발틱 3국, 구 
유고연방 등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표 Ⅱ-2〉 체제전환 정도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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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전환을 단행

하였는지 아니면 점진적인 속도로 이행하였냐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전환

의 속도에 따라 급진주의(radicalism 또는 shock therapy)와 점진주의

(gradualism)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개의 체제전환 유형 중 어

느 것이 더 유용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 급진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 점진주의를 선호하는 입장이 

크게 양분되고 있다. 먼저 급진주의 입장은 충격요법으로써 짧은 시간에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전면화할 때 대중의 신뢰 획득뿐만 아니라 성과도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Åslund, 2000; Lipton & Sachs, 1990; Sachs, 

1993).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에서 급진주의의 정책적‧학술적 배경은 

1980년대 남미국가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유도하였던 워싱턴 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라고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긴축재정, 보

조금 축소 및 공공투자 확대, 조세기반 확대, 시장의 금리경정, 경쟁적 

환율, 대외무역 자유화, 외국인 직접투자 우대, 국영기업 민영화, 규제철

폐, 사적재산권 보장 및 확대 이상 10개 항목이다(Åslund, 2007).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려

는 거시경제학파의 주장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실현은 전면적이면서 급진

적 방식을 취하는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 비셰그라드, 러시아 등 

CIS, 발틱 3국, 구 유고연방 등 대부분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급진주의 

유형에 속한다. 물론 비셰그라드 국가들 중 헝가리는 다른 체제전환국들

과 비교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하였으나 중국, 

베트남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급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점진주의 입장은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

운 체제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도개혁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볼 때 성공적이라는 것이다(Dewatripont 

& Roland, 1992; Murrel, 1992). 점진주의의 입장은 충격요법이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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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회문제, 즉 실업과 빈곤의 발생뿐만 아니라 가시적 경제성과까지 

걸리는‘시간’이라는 요소의 고려, 적절한 개혁의 순서와 연속성에 주목

한다고 할 수 있다((Dewatripont & Roland, 1992).

이러한 급진주의와 점진주의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비교

될 수 있다(민기채, 2014a). 첫째, 정치부문에서 급진주의가 혁명을 통한 

정치권력의 급변사태를 추구한다면, 점진주의는 정치권력의 유지 내지는 

조정된 변화를 선호한다. 둘째, 경제부문에서 급진주의가 국가 기간산업

의 민영화 및 해외 직접투자 확대와 같은 급속한 시장화를 추구한다면, 

점진주의는 점진적 시장화를 추구하는데 그 존재양식은 자본주의 시장경

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공존하는 이중 경제(dual economy)(정영철, 

2004)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급진주의가 단기성과 아래로부터의 대중봉

기의 성격을 갖는다면, 점진주의는 장기성과 위로부터의 제한적 변화를 

추구한다(민기채, 2014a). 체제개혁형인 중국과 베트남, 체제유지형인 북

한과 쿠바가 점진주의 유형에 해당한다. 물론 4개 국가가 점진주의 유형

에 속하지만 북한과 쿠바는 중국과 베트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변화가 후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유형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동독과 비셰그라드 3

국은 체제전환 방식 측면에서 때, 급진주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체제전환 방식에서 빠른 속도로 변화를 단행한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 충격요법을 통한 변화를 시도했던 동

독,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와 달리 상대적으로 체제이행 속도가 느렸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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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급진주의 점진주의

속도

(How 

fast?)

급진적

(radical)

적당히 급진적=점진적

(moderately radical=gradual)

사례

동독, 비셰그라드, 러시아 등 CIS, 

발틱 3국, 구 유고연방 등
중국, 베트남

헝가리 북한, 쿠바

〈표 Ⅱ-3〉 체제전환 방식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자료 : 민기채(2014a, p.30), 재구성.

3) 체제전환 결과에 따른 유형: OECD 소속 여부 및 사회정책 

관점(사회정책 유지형 vs. 사회정책 최소형)

체제전환의 강도나 속도에 따른 유형화는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체

제전환 결과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한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제전환 결과가 성공적이었냐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방식

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경제발전 선진국 여부이며 다른 하나는 사

회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이다.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일정한 경제발전 수준이 전제될 때 복지국가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Wilensky & Lebeaux, 1965). 즉 경제성장

이 없다면 사회정책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 이론에 

기초한다면 일정한 사회정책의 실현은 경제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

당 국가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을 동시에 이루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정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을 최소화하고 시장중심적 

발전을 추구하는 복지체제도 있다. 이른바 자유주의 복지체제이다. 본 연

구에서는 체제전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간 국가들의 체제전환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 경제발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Ⅱ.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37

OECD 소속 국가들이 있다.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

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이상 7개 국가이다. 그 외 모든 탈사회주의 체제전

환국들은 아직까지 서구의 경제발전 수준까지 성장하지 못하였다. 탈사회

주의 이후 OECD 회원국으로 성장해 간 체제전환 국가들은 경제발전 결

과 측면에서 체제전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은 경제발전 선진국 여부로 평가한 체제전

환 결과로 볼 때, 경제발전 선진국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국 중 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이라는 동일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에서의 대응은 차이

를 보였다. 일정한 경제발전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을 유지한 국가들이 있

는 반면 사회정책을 최소화한 국가들로 양분된다.

탈사회주의 이후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전면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추

진되었기 때문에 그 충격 또한 전 분야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체제

전환 초기에는 체제전환 불황으로 인해 그 충격을 완화할 완충장치, 즉 

시장경제 발전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시기였다. 당시 국영기업의 민간기

업으로의 전환과정에서 완전고용으로 대변되는 사회주의 노동관리체제가 

해체됨으로써 실업과 빈곤의 급증은 가장 큰 사회문제 중의 하나가 되었

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사회주의 시대에 실업과 빈곤을 공식적으로 인정

구분 OECD 소속 OECD 비소속

내용
탈사회주의 이후 OECD 

회원국이 된 국가
OECD 회원국이 되지 못한 국가

사례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7개국을 제외한 모든 체제전환국

〈표 Ⅱ-4〉 체제전환 결과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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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나 공공부조와 같은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실업자와 빈곤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장점인 적용대상의 

보편성(coverage)이 약화되면서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이탈되는 계층이 발

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 아니

면 시장을 통해 먼저 해결하도록 하느냐는 다른 접근이었다. 성장뿐만 아

니라 재분배에도 관심을 두는‘유럽형 자본주의의 길’을 택한 국가들과 

시장자유화에 역점을 둔‘미국형 자본주의의 길’을 택한 국가들로 구분

된다고 할 수 있다(최진욱, 김진하, 2010). 유럽형 자본주의의 길은 사회

정책 유지형과 유사하다면, 미국형 자본주의의 길은 사회정책 최소형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복지 자본주의에 대한 2개의 

유형화는 Hall과 Soskice(2001)의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에서 차용한 것

인데, 독일과 같은 조정된 자본주의(coordinated capitalism) 유형과 미

국과 같은 조정되지 않는 자본주의(uncoordinated capitalism) 유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정책 유지형은 체제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주의 

시대에 제도화되어 있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를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복지체제로 점진적 개혁을 시도한 유형이다. 이

러한 국가들은 개인의 복지를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체제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개입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실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사례들은 조정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사회정책 유지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정책 최소형은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를 급진적으로 

폐기하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복지책임을 확대한 유형이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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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장은 국가에 의해‘조정되거나 관리된’시장이 아닌‘자유’시장이

다. 즉 이 사례들은 조정되지 않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

와 옐친 시대의 러시아가 사회정책 최소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의 분석대상인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은 사회정책 관점의 차이로 평가

한 체제전환 결과로 볼 때, 사회정책 유지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Ⅱ-5〉 체제전환 결과에 따른 체제전환 유형: 사회정책

이상의 세 가지를 체제전환 유형 구분기준으로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은 다음의 유형들에 속한다. 첫째, 체제전

환 정도에 따라서 보면 체제전환형에 속하는 유형이라는 점이다. 둘째, 

체제전환 방식에 따라서 보면 분석대상 국가들은 급진주의형이다. 셋째, 

체제전환 결과 및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구분할 때 모두 OECD 소속국가

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경제발전 선진국형이며, 사회정책 관점에서 보면 

사회정책 유지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들은 체제유지형, 

점진주의, 경제발전 후진국에 속하는 북한과 비교 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구분 사회정책 유지형 사회정책 최소형

내용

체제전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

주의 시대에 제도화되어 있던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통해 사회복지를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자본주의 복지체제로 점

진적 개혁을 시도한 유형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를 급진

적으로 폐기하고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개인의 복지책임을 확대한 유형

사례
독일,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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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변화

가. 정치적 변화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다원화(pluralism)와 자유

화(liberalization)로 요약된다. Kornai(1992)가 block 1에서 주장한 마

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가 해체된 

이후, 체제전환국들은 공통적으로 다당제와 자유화의 정치적 변화를 경험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제전환의 정치적 변화를 민주주

의적 다원화 및 자유화에 주목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표 Ⅱ-6〉 Kornai의 분석틀에 기반한 체제전환 전후 양 체제의 변화: 정치적 변화

구분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block1. 

당 조직과 

이데올로기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
다당제, 자유화

자료 : 민기채(2014a), 재구성.

다원화는 일당 독재에서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자유화는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적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근본은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경제체제보다 상위에 있는 정치 및 이데올로기 

체제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상위체제의 핵심은 마르크스-레닌

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의 이데올로기로 삼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는 

체제전환 이후 일대 변화를 맞게 되는데 그것은 다당제였다. 다양한 이데

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복수의 당들이 공식적이면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는 서구식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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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로 대표된다. 성인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비밀이 보장된 직접선거

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고, 해당 대표자를 통해 법률과 정책을 결

정할 수 있는 의회중심의 민주주의를 추구하였다.

Heywood(1999)는 체제구분에 관한 여덟 가지 기준을 제시한 바 있

는데 그 중 정치체제 결정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권력이 집권자 1인

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권력이 소수 엘리트집단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

고 집권자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즉 사회주의 시대의 정치체제에서는 당비서 1인 또는 당정군의 

소수 특권층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체제전환 이후에는 전체주의가 

청산되었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에 기초한 의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권력

이 분산되는 특징을 보인다.

나. 경제적 변화

체제전환 이후의 경제적 변화는 크게 민영화(privatization), 자유화

(liberalization), 개방화(openness)로 요약된다. Kornai(1992)의 분석틀

에 의거하여 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체제전환과 함께 다음과 

같은 변화를 맞게 된다. 첫째, block 2의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

유가 해체된 이후, 체제전환국들은 민영화라는 경제적 변화를 경험한다. 

민영화는 생산시설 등에 대한 소유의 주체가 국가나 기업단위가 아닌 개

인단위로 전환됨에 따라 사유화 과정이다. 둘째, block 4의 계획 교섭, 

양의 강조, 가부장주의, 연성예산제약, 가격에 대한 약한 반응성과 같은 

계획경제의 특성이 사라지고, 체제전환국들은 분권화된 시장경제, 효율강

조, 가부장주의에서 시장적 조정기제로 변화, 경성 예산제약, 자유시장을 

통한 가격 형성과 같은 시장경제로 변모한다. 셋째, block 5의 강요된 

성장, 만성 부족경제, 노동력 부족 및 실업, 대외무역 제한과 같은 계획

경제의 특성이 사라지고, 체제전환국들이 이윤창출을 위한 노동, 공급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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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노동력 과잉 및 고실업, 국제기구 개입 및 대외무역 활성화와 같은 

시장경제로 변화한다. 

〈표 Ⅱ-7〉 Kornai의 분석틀에 기반한 체제전환 전후 양 체제의 변화: 경제적 변화

구분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block2. 소유 주요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 민영화 및 사유화

block4. 행위자의 
이익과 동기 및 

관계

계획 교섭
 양의 강조
가부장주의 

연성예산제약
가격에 대한 약한 반응성

분권화된 시장경제
효율강조

가부장주의에서 시장적 조정기제
경성예산제약

자유시장을 통한 가격 형성

block5. 경제

강요된 성장
만성 부족경제 

노동력 부족 및 실업 
대외무역 제한

이윤창출을 위한 노동
공급과잉 경제

노동력 과잉 및 고실업
국제기구 개입 및 대외무역 활성화

자료 : 민기채(2014a), 재구성.

체제전환의 경제적 변화는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로 집약되는데, 먼

저 민영화는 생산수단의 국가적 또는 전인민적 소유에서 개인 소유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자유화는 계획에서 시장으로, 특히 시장을 통한 가격 

형성을 의미하고, 개방화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붕괴와 서구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의미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의 독점적 권력 및 지배적 

공식 이데올로기의 해체는 순식간에 계획경제의 붕괴를 야기하였다. 동시

에 시장원리에 기초한 가격형성이 이루어졌으며 세계경제로 편입되었다.

민영화 또는 사유화 조치는 국가 또는 전인민적 소유였던 생산수단을 

민간 또는 개인의 소유로 전환하는 것으로써 체제전환 이후 핵심적인 경

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생산영역에서 국영기업 또는 협동농장에 

의해 이루어져 왔던 계획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민간기업 또는 자영업자

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등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화는 이론적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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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독점했던 국민경제의 부를 개별 국민에게 분산시킨다는 의미를 갖

는다. 이러한 경제적 분배를 통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국민 지지를 확대

하고자 하는 목표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론과는 달리 현실

에서는 구 체제의 특권층이었던 노멘클라투라의 국영기업에 대한 사유화 

및 분배과정에서의 부정·부패 등으로 새로운 독점이 출현하였다.

자유화의 개념은 자유시장화(liberal marketization) 또는 탈규제화

(deregulation)라고 할 수 있다. 경제에서의 자유화는 경제체제의 다양한 

규제를 제거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보장하거나, 통제된 경제체제라 할지

라도 국가보다 시장주체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Sullivan, 2002). 바로 자유시장의 형성이다. 그리고 그 실현방도는 자

유로운 시장활동을 방해하는 규제의 철폐이다.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의 지원과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이행하

고 관련 장벽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에서 자유시장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개방화는 자립경제 노선의 약화와 개방경제로의 지향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무역거래의 폐기와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는 필연적으로 서구 국가와의 교역 확대를 

가져왔는데 이것은 자유시장화와 탈규제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개방된 세

계경제체제 하에서의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은 새로운 자본주의 경제학습

을 가능하게 하였다. 동시에 개방경제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를 통해 

핵심 시장주체들에게 도전의식을 고양시켜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으로 대변되는 개방경제는 국가단위로 보장되는 사회정책을 약화시켰

고 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 사회적 변화

체제전환 이후 사회적 변화는 자유화(liberalization)로 요약될 수 있

다. Kornai(1992)의 분석 틀에 따르면 block 3에서 주장한 관료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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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의 지배가 약화된 이후, 노조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시민사회가 형

성된다. 사회체제에서의 자유화는 감시와 복종으로 상징되었던 당-정-군

의 관료제가 전 사회 부문에서 약화되는 대신 그 자리에 노동조합과 시민

사회가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구성원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의 

철학은 집단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개인주의적 사고로 변화된다. 

실제로 체제전환 이후 자유화의 물결 하에 관료적 통제를 받았던 관

영노조는 자주노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당의 결정을 대중들에게 선전‧선동

하는 인전대(transmission belt) 역할에 한정되었던 사회주의 시대의 노

조는 조합원들의 자주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노조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관영노조처럼 인전대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단체들

도 국가 대신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달리하게 되었

다. 체제전환 이후 이러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특히 중부 유럽지역의 사회

주의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 그것은 서유럽과 가까운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민사회 형성과 의회 민주주의의 경

험, 1956년 헝가리 혁명, 19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개혁운동, 

1980년대 폴란드 자유노조운동 등 사회주의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민기채, 2014a).

〈표 Ⅱ-8〉 Kornai의 분석틀에 기반한 체제전환 전후 양 체제의 변화: 사회적 변화

구분 사회주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block3. 관료제 관료적 조정기제의 우세

관료제의 약화

노조 본연의 역할 회복 

시민사회의 형성

자료 : 민기채(2014a), 재구성.

그러나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의 사회적 변화는 사회복지정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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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책임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즉 복지의 개인책임이 강화된 것

이다. 완전고용의 해체로 인해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상황은 결국 실업, 

빈곤, 불평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체제전환 초기 완전고용의 해체

는 고실업을 야기하고 사회복지재정을 약화시켰다. 동시에 사회복지 수급

자가 양산되었으며 빈곤과 불평등은 심화되었다. 요컨대 체제전환 이후 

사회정책은‘집단주의적 해결에서 개인주의적 해결’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Fajth, 1999: 416).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체제전환국에서 사회복지재정 악화, 빈곤

층의 급증, 불평등 확대 등을 초래하였다. 먼저 탈사회주의 이후 대부분

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재정이 악화되었는데, 체제전환 초기 급증하는 실업

률은 조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의 급감으로 이어졌으며, 반면 체제전환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출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Fajth(1999)에 따르면, CIS 국가들의 경우 연금과 실업급여에 GDP 대

비 10%의 지출이 소요되었고,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의 경우 연금급여

에 GDP 대비 13%까지 지출이 소요되었다. 

둘째, 탈사회주의 이후 빈곤층이 급등하였다. 빈곤층 증가라는 새로운 

사회문제가 초래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들

은 사회주의 시대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재정의 악화로 인해 공공부조제도를 시행할

만한 재원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회복지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공공부조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최저생계수준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일례

로 1994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의 공공부조 급여수준은 1992년 

대비 20%나 하락하였다(Standing, 1996: 247). 

셋째, 탈사회주의 이후 불평등도 심화되었다. 사회주의 시대에는 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인민들은 낮은 수준의 평균주의적 생활을 하

였다. 즉 불평등은 사회 전반의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체제전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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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경쟁원리의 도입으로 불평등은 사회주의 향수라는 ‘레드노스텔

지어(red-nostalgia)’를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사회문제가 되었다. 고

용에 강한 사기업 부문과 그렇지 않는 부문으로 양극화되면서 중간층의 

공동화(hollowing out) 현상이 나타났고 그 결과 불평등이 확대되었다

(Milanovic, 1999). L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체코, 헝가리, 폴란드, 러시

아의 체제전환 이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한 결과, 1990년보다 1995년의 

소득불평등 수준이 크게 높아졌으며 각 국가들 내 지역 간 불평등도 확대

된 것으로 나타났다(Jesuit & Semmding, 2003).



Ⅲ. 동독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 동독의 체제전환

가. 동독 체제전환의 특수성

1989년 동유럽은 블록 전체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위기에 대한 대응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동독 체제전환의 특수성은 유형, 형식, 내용 측

면에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동독은 체제전환의 유형 중에서 점진

적 개혁이 아니라 충격요법에 속한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속도, 폭, 깊이 측면에서 빠르게, 넓게, 근본적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체제전환의 형식이 서독과의 협상을 거친 통일이었다. 이웃 나

라들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을 수리해야 했지만 동독은 서독이라는 항구

로 대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배를 수리하지 못한 채 남의 손(서

독)에 맡기는 대가를 치렀다(Offe, 1996: 151). 동독은 체제전환의 탐색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서독의 주도권에 끌려 다녔다는 양면성이 

있다. 

셋째, 서독제도의 이식(Institutionentransfer)이 체제전환의 내용을 

규정지었다(Lehmbruch, 1991). 제도이식이란 동독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대체했다는 의미다. 동독의 체제전환이 

‘이식’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전환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도 다른 체제전환국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체코, 헝가리, 폴란

드 등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성과가 곧 체제전환의 성과로 직결되지

만 동독의 체제전환은 항상 서독(지역)의 지표가 중요한비교 및 평가기준

으로 삼게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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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독 체제전환의 전개과정

동독 체제전환의 과정은 다음의 표로 요약된다.

〈표 Ⅲ-1〉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

시  기 사  건

1989년   8월  휴가 동독인들 서독 망명 요구

  9월  4일  월요 시위 시작

  9월 10일  헝가리, 동독인들 서독 망명 허용

  9월~  동독 내 신생 정당 출현

 10월 18일  동독 호네커 서기장 퇴진

 11월  7일  동독 슈토프 내각 사퇴, 모드로 총리 취임

 11월  9일  베를린장벽 개방

 11월 28일  콜, 통일 10개 항 발표

 12월 19~20일  콜･모드로 정상회담(드레스덴)

1990년   1월  19일  서독 사민당 마토이스－마이어, 화폐 통합 주장

  2월  6일  콜, 동독과 화폐 통합 선언

  3월 18일  동독, 마지막 총선 실시

  4월 25일  동서독간 국가조약 협상 개시

  5월 18일  국가 조약 체결

  6월 17일  신탁청 설립

  7월  1일  국가 조약 발효

  8월 31일  통일 조약 체결

 10월  3일  통일 조약 발효로 독일통일

자료: 황규성(2011).

1989년 여름 내부동요에서 시작된 동독의 체제전환은 1990년 10월 

3일 동서독간 통일조약이 발효됨으로써 초기국면이 일단락되었다. 이 과

정에서 동독 체제전환의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으로 화폐통합, 국가조약 

체결, 통일조약 체결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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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의 변화를 촉발시킨 주체는 동독 시민이었지만 체제전환을 주도한 

세력은 서독정부였기 때문에 서독의 입장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서독정부의 입장은 ①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 통화동맹｣(2.7) ② 동독과

의 협상 초안(4.4) ③ 동독과의 협상 최종안(4.24)을 거쳐 정리되었다. 

이후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과 내용은 최종적으로 동서독간의 국가조약

(5.18)으로 틀을 잡았다.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 통화동맹｣1)은 콜(Helmut Kohl) 서독 총리가 

2월 6일 전격적으로 화폐통합을 선언한 다음 날 내각에 내놓은 문건이다

(Küsters & Hofmann, 1998: 768-770). 이 회의에서 콜은 자신을 의

장으로 하는 ｢독일통일위원회｣를 설립하며 동독과 화폐 및 경제개혁에 관

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1989년 11월 28일 ｢통일 10개항｣
을 발표할 때 가졌던 구상을 폐기하고 급속한 경제통합을 선택한 것이었

다. 이때부터 동독의 체제전환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협상초안2)은 총리실과 재무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만든 동독과의 협상안이었다.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1990년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관련부서가 참여한 회의에서 협상안을 조정

하였다. 이런 작업과정을 거쳐 동독에게 제안할 서독정부의 입장이 정리

되었다. 서독정부가 만든 이 초안이 통일 조약의 근간이었다(Grosser, 

1998: 242-243)

초안이 나온 4월 4일부터 막바지 협상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는데, 실

1) 이 문건은 제목 자체가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 화폐통합｣(Währungsunion mit 

Wirtschaftsreform)이다. 총 11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Küsters & Hofmann, 1998: 

768-770).

2) 이 문건의 제목은 ｢동독에 대한 제안 초안: 동서독간 화폐동맹, 경제 및 사회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약｣(Erste Skizze für einen Vorschlag an die DDR: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union,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이다(Gerhard Ritter, 

2007: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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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을 맡았던 재무부 차관 티트마이어(Tietmeyer)와 수상실 장관 자

이터스(Seiters)에게서도 해결되지 않은 사안들이 있었다. 이에 4월 22일 

콜 수상은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화폐교환비율이나 사회분야와 같이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들을 정리하였다. 이후 4월 24일 서독

정부의 입장이 문건으로 최종 정리된 것이 협상 최종안3)이었다.

국가조약4)은 4월 25일부터 시작된 동서독 사이의 협상이 5월 18일 

공식적 외교문서 형태로 조인된 조약이다. 국가조약은 전문과 공동의정

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는데 동독과의 회담을 위한 서독의 안과 대등소

이하다. 전문의 1장은 총칙, 2장은 화폐통합에 관한 사항, 3장은 경제통

합에 관한 사항, 4장은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5장은 국가예산과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국가조약의 핵심내용은 동독이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받아들인다

는 것이었다. 국가조약 전문에는‘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용어가 7번 등

장한다.“사회적 평등(Ausgleich)과 사회보장 및 환경보존과 함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사회적 시장경제’를 동독에 도입하고 이

를 통해 동독 주민의 삶과 고용조건을 향상시키려는 조약체결 당사자의 

공동의지로”라는 문구가 있고, 제1조(조약의 목적)에는“경제통합의 기

초는 사회적 시장경제로서 쌍방이 이를 공동의 경제질서로 수용한다”는 

문구가 있으며, 제11조(경제정책의 기본방침)에는“동독이 취하는 경제·

재정정책적 조치들은 사회적 시장경제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동

3) 이 문건의 제목은 ｢동독에 대한 제안 초안: 동서독간 화폐동맹, 경제 및 사회공동체 

형성에 관한 동독과의 회담을 위한 안｣(Arbeitspapier für die Gespräche mit der DDR 

für einen 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union, Wirtschafts- und 

Sozialgemeinschaft zwischen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이다(Küsters & Hofmann, 1998: 1034-1044).

4) 국가조약의 공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통화·경제 및 사회통합 

창출에 관한 조약(Vertrag über die Schaffung einer Währungs-, Wirtschafts- und 

Sozialunio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이다(Gerhard Ritter, 2007: 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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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체제전환의 대원칙이 사회적 시장경제임이 선언되었다.

국가조약을 통해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과 내용이 결정되었다. 국가조

약은 동독 체제전환에서 불가역적인 경로를 설정했다는 중대한 의미를 지

닌다(Zohlnhöfer, 2001: 193). 동독 사회주의 40년의 역사가 4개월 만

에 정리된 셈이다. 국가조약의 연장선에서 체결된 통일조약5)으로 동독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독일의‘동독지역’내지‘통일독일의 연방주들’로 편

입되면서 서독과 통일국가를 완성하였다. 

구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를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로 유도하는 데에

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의 범주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통화정책

과 산업정책을 경제정책으로 묶고 복지정책을 사회정책으로 보아 주요 정책

결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동독의 경제정책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규정한 것은 서독의 통화정책이었다. 통화정

책의 핵심 쟁점은 화폐통합 여부, 화폐통합 방식, 그리고 동서독 마르크

화 사이의 화폐교환비율 등이었다. 서독정부가 동독과의 급속한 화폐통합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시점은 1989년 12월 중반, 늦어도 1990년 1월 

초순 경이다(Zohlnhöfer, 2001: 176). 화폐통합은 ｢통일 10개항｣의 점

진주의 노선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내각은 물론이고 

5) 통일조약의 공식명칭은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 통일독일 성립에 관한 조

약(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이다

(Gerhard Ritter, 2007: 2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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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은행과의 조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콜 수상의 화폐통합 제안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식까지 포함하고 있었

다. 동독 마르크화를 우선 태환 가능한 화폐로 만들어야 한다는 방식이 

점진적·단계적 개혁이라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화폐를 통합

하는 방식은 급진적 개혁에 해당한다. 두 가지 해법의 예상되는 파급효과

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상이하다. 콜은 두 가지 대안 중에서 후자를 

‘정치적으로 선택’했다.

통화 통합은 추후 발생하는 사건들의 일정표를 자동으로 확정했다. 왜

냐하면 경제질서 수립의 첫걸음이 바로 통화통합이었기 때문이다. 동･서
독 통화가 통합되면 동독 상품이 서독 마르크로 표시되어 유통되기 때문

에 동독 경제가 곧바로 국제 경쟁에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화 통합은 근본적인 구조 조정을 불가피하게 한다. 통화 통합이 이루어

지면 자동적으로 ① 중앙 집중적 계획을 분권화된 의사 결정, 시장 개방, 

경쟁으로 대체하고, ② 사적 소유를 허가하고, ③ 금융 체제를 개편하고, 

④ 정부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⑤ 가격 개혁을 실시하며, ⑥ 무역자유

화 등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Singer, 1992: 1095-1115). 나아가 동독

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좌초된 상황에서 양 독이 동일한 통화를 사용한

다는 것은 동독 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 결과 

동독이 시장경제로 전환한다는 방향 설정은 일종의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

다(황규성, 2011: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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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통화정책 모델의 특징

태환 해법 (점진주의) 조기 통화동맹 (충격요법)

경제적 

측면

∙ 동독에서 적응 압력이 약화되었다.

∙ 구매력은 국내 재화 공급에서 나온다.

∙ 환율(1 : 1)이 물가상승 및 경쟁력 약

화를 초래할 것이다.

∙ (동･서독 간) 점진적인 균등화가 고실업

을 방지할 것이다.

∙ 경제개혁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 고숙련 노동자가 (동독을) 떠날 우려가 

있다.

∙ 개혁(가격 개혁 포함)이 즉시 강제될 수 

있다.

∙ 적응 시기 없이 세계시장 경쟁에 노출

된다.

∙ 동독 경제의 추가적인 붕괴가 우려된다.

∙ 시장 상실이 우려된다.

∙ 기업의 도산 문제를 야기한다.

정치적 

측면

∙ 동독이 자립할 수 있다.

∙ 동독이 경제정책적 주권을 유지한다.

∙ 서독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

∙ 정치적 통일 촉진 효과가 없다.

∙ 강력한 신호 효과를 보낸다.

∙ 동독이 통화 및 경제정책 주권 포기해야 

한다.

∙ (동독의) ‘독자 노선’ 채택을 방지한다.

∙ 서독의 대량 원조가 필요하다.

분배 

효과

∙ 즉각적인 후생 증대를 포기해야 한다.

∙ 해외 상품을 유지할 수 있으나 비싸다.

∙ 초기에는 임금수준이 낮지만, 이후 급속

히 임금이 상승한다.

∙ 연대주의적으로 부담을 분담하고, 사회

적 강자의 손실이 비교적 크다.

∙ 예금의 실질 가치 상승을 통해 후생이 즉

각 증대한다.

∙ 세계 재화 공급에 유리한 조건으로 진입

할 수 있다.

∙ 사회적 약자 및 실업자에게는 손실을 끼

치고, 사회적 강자에게는 유리하다.

자료 : Busch (1991: 193).

콜이 ｢통일 10개항｣이라는 점진주의 통합방식에서 화폐통합이라는 급

진주의 통합방식으로 노선을 급선회하게 된 요인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

된다. 첫째, 동독뿐 아니라 서독 역시 베를린 장벽 개방 이후 동독 주민

의 이탈로 골치를 썩고 있었는데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 지역에 공급해 

동독 주민에게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자 했다. 둘째, 콜은 모

드로 정부의 경제개혁 단행 능력과 준비 상태를 의심했기 때문에 동독에 

마르크를 공급함으로써 동독이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

게 하고자 했다. 셋째, 동독에서 3월 18일에 열릴 인민의회 선거를 앞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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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친기민당 세력의 지지율이 동독 사민당보다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동독 주민이 서독 마르크의 구매력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콜은 서독 마르크를 동독에 공급해 선거에서 유리

한 국면을 만들고자 했다(황규성, 2011: 71-72).6)

콜의 화폐통합 제안이 동독의 체제전환의 방향을 설정한 결정적인 사

건이었지만 동서독 마르크화 사이의 화폐교환 비율까지 담지는 않았다.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연방은행이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등 서독의 

경제전문가들은 1:1 교환에 극렬히 반대했다. 그러나 노동사회부는 임금

과 사회보험 급여만큼은 1:1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Grosser, 1998: 

245~249). 결국 4월 22일 콜 수상은 관계장관 회의에서 화폐교환은 기

본적으로 1:1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독의 안을 토대로 1990년 5월 

1일 양 독 정부 간 화폐교환비율에 대한 타협에 이르게 되었다

(Zohlnhöfer, 2001: 183). 국가조약에서는 임금･장학금･집세･지대 및 

기타 정기적인 지불금에 대해서는 1:1로 교환하고, 동독 마르크로 표시된 

다른 모든 채권･채무는 원칙적으로 1:2로 교환하도록 했다. 예금의 경우 

연령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1:1로 교환하도록 규정했다(국가조약 10조).

통화정책에서 물꼬를 튼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산업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 콜이 2월 7일 내각에서 제

기한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 통화동맹｣에서는 경제적 체제전환에 관한 내

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 안은 서독 마르크화의 공급이 동독에게 

통일로 가는 신호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11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주로 질서정책 차원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을 역설했다. 10번 

6) 동독주민이 시위에서 내걸었던 구호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우리가 국민이다”에서 통일

을 요구하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로, 그 다음으로는 “서독 마르크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서독 마르크를 찾아 갈 것이다”로 바뀌어 갔다. 동독주민은 서독 마르

크화의 구매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콜의 화폐통합 결정은 기회를 정확하게 포착한 것

이었다. 화폐통합은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사회적 시장경제로 잡는데 쐐기를 박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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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에서는 “우리의 경제질서를 조속히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11번 

항목에서는 동독의 당국자에게 결정하라는 압력을 포함시켰다(Küsters & 

Hofmann, 1998: 768~770). 서독정부가 구상한 안은 서독 마르크화를 

동독지역에 공급하면서 시장경제개혁으로 유도한다는 대원칙을 세운 것

이다. 

국가조약에서 규정된 경제통합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이 

취할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서독과 같은 사회적 시장경제시스템을 도

입한다는 점을 규정했고(11조), 양 독 간 교역에서 통화 통일(12조), 대

외 경제에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자유무역 원칙의 

준수 및 유럽공동체(EC)의 존중(13조), 기업의 구조 조정(14조) 등을 규

정하였다. 

나. 동독의 사회정책

사회정책의 핵심쟁점은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정책 분야의 포

함 여부, 포함한다면 제도이식의 범위 설정 및 사회정책의 수준 등이었

다. 재무부가 기획한 ｢경제개혁을 전제로 한 통화동맹｣에서 노동이나 복

지와 같은 사회정책 사안은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을 구체화하기 위

해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사회정책 사안이 포함되었다. 노동사회분야의 

협상안을 만드는 데 키(key)를 쥐고 있었던 노동사회부 장관 블륌(Blüm)

의 입장은 서독제도의 총체적 이식이었다. 그는 서독의 사회국가 개념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실업보험, 연금보험, 고용촉진 제도가 동독에 이

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업급여수준을 평균임금(840마르크)

의 약 63~70% 수준인 750마르크로 설정하고, 과도기에는 재정지원을 

계획하였다. 그는 실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연금수급자에게 생활수

준을 보장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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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ter, 2006: 195-196). 블륌의 구상이 반영된 협상초안에는 연금･질
병･산재･실업보험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서독 제도의 원리에 따라 도

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실업보험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실업급여 

지출액 전체를 포괄하게 될 때까지 서독이 재정 지원을 한다는 내용도 있

었다. 

이후 서독 정부의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 부처와 노동사회부

의 대립은 심각해졌다. 경제부와 재무부 및 총리실 장관 자이터스도 서독

의 노동법과 사회보험 체제를 동독에 이전하려는 노동부의 구상을 비판했

다. 서독 사회보험법의 이전은 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해고제한법>은 투자를 방해한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다(Ritter, 2006: 

204-205). 재무부와 경제부는 서독의 노사관계 제도가 그대로 이식되면 

경제적 체제전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사회부의 

안대로 시행되면 첫해에만 300만 마르크의 지원이 필요하고 이는 동독의 

재정을 적자로 몰아넣고 서독에게도 재정지원 압박이 거세지게 될 것이라

고 난색을 표했다(황규성, 2011: 100; Grosser, 1998: 264).

노동법 분야 및 사회보험(특히 연금) 분야 등 부처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았던 사안도 4월 22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콜 수상이 노

동사회부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서독정부의 최종 입장이 정리되었다. 특히 

콜 수상은 동독의 연금수급자가 서독 시스템의 강점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Grosser, 1998: 264).

협상최종안에서는 제목 자체에서 드러나듯이 사회공동체 항목이 포함

되었다. 1장에는 “사회공동체가 화폐동맹 및 경제공동체를 보충한다”고 

명시하고 2장에서 화폐동맹에 관한 사항, 3장에서 경제공동체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 후 4장에서 사회공동체에 관한 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사회분

야가 통화 및 경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다루어졌다(Küsters & Hofmann, 

1998: 1034-44). 국가조약에서는 노동법 질서상의 기본원칙(17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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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의 원칙(18조), 실업보험 및 고용촉진(19조), 연금보험(19조), 건강

보험(20조), 보건의료제도(21조), 산재보험(22조), 공공부조(22조)가 포함

되어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통째로 이식하기로 결정하였다.

내각에서는 사회 영역을 배제하고 경제 영역만을 동독 체제전환의 중

심에 놓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티트마이어가 회고하듯이 경제체제 전환을 

시행하려고 사회동맹을 보류한다거나, 이행기에 한하여 노동 및 사회법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안은 정치적 근거로 관철되지 않았다(Tietmeier, 

1994: 66).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의 확대가 통일 합

의의 핵심 내용이라면 사회 분야를 제외하고 논의하기 어렵다. 특히 통화

와 경제통합에는 사회통합이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는 동독의 요구가 있

었을 뿐 아니라, 서독 내부에서도 사민당, 노조, 노동부 등 사회보장의 

필요성을 역설하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분야를 배제하기에는 부담

이 따랐다(황규성, 2011: 89~90; Ritter, 2006, 195~196).

다. 동독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정책의 역할 설정

국가조약에서 명문화된 동독 체제전환의 내용은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실현된 것이다. 복수의 대안들 가운데 유독 하나의 대안이 선택된 

데에는 나름대로 배경이 있다.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은 서독정부가 설정

했지만 종국적으로는 양 당사국의 합의, 즉 동독의 수용여부에 달려 있으

므로 동독의 입장을 고려하여 재구성해 본다면, 동독 체제전환이 방향설

정과 경제사회정책의 역할설정을 둘러싼 맥락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독 체제전환의 대원칙은 사회적 시장경제였다. 동독 안에서도 사회

주의를 갱신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계획경제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서독의 거의 모든 주체들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통일 

당시 서독의 경제적 성과는 서독에게는 자신감의 원천이자, 동독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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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동･서독 간의 협상 과정에서 협상 당사자 간 세력 

관계가 서독이 시종일관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전개된 것도 사회적 시장

경제가 대원칙으로 확립되는 데 기여했다. 결국 서독의 규범과 제도의 이

식이 통일 과정에서 정치적인 공통분모였다. 이 공통분모 위에 동･서독의 

정치･사회 세력이 합의를 모을 수 있었다(황규성, 2011: 81~82; 

Ritter, 2006: 293).

동독이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사회경제체제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연합작전을 펼쳤다. 체제전환을 촉발한 것은 화폐통

합 선언이었다. 통화정책이 선두에 서서 동독의 체제전환을 이끌고 경제

정책과 사회정책은 이들 뒷받침하는 형태를 띠었다. 서독정부의 초안과 

국가조약이 화폐, 경제, 사회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은 각 정책영역

간의 상대적 우열관계를 암시하기도 하거니와 서로 불가분의 영향 권에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개별 정책영역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동독의 계획경제를 시장경

제로 바꾸는 데 있어서 고유한 정책논리에 입각해 있었다. 동독지역에서 

사회적 시장경제를 수립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질서정책적 차원

에서 접근했다(Lehmbruch, 1991: 5880. 즉 국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

제의 질서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다는 원칙하에 접근했다. 일례로 동독은 국가조약 협상 초기에 동독기업

의 약 70%가 도산할 우려가 있으니 수출지원이나 보조금 지급같은 조치

들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서독정부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 

당시 서독 재무장관이었던 바이겔(Waigel)은 의회의 발언에서 ‘동독에

서 필요한 것은 경쟁이라는 신선한 바람’이라고 언급한 점도 그러한 맥

락에서 나온 것이었다(Zohlnhöfer, 2001: 185~186). 동독 체제전환 과

정에서 경제정책의 역할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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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도 유사했다. 노동사회부 장관 블륌은 사회정책의 역할을 동

독지역의 체제전환을 측면지원(soziale Flankierung)하는 것으로 여겼다

(Ritter, 2006: 196). 그는 동독이‘사회적 성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완전고용, 기초연금, 통합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들을 포함한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을 폐기하고 서독의 사회국가 개념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고, 

결과적으로 블륌의 입장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세부 정책영역으로 들어가

보면 앞서 설명한 특징들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영역별

로 편차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Beyme(1994: 265)는 서독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취한 전략을 부문별로‘탐탁치 않은 통일 케인즈주의’라고 규

정하였다. 즉 콜의 기민당은 케인즈주의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지만 통일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대표하는 케인즈주의를 수용

했다고 평가하면서 그 대표적인 영역이 노동시장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정책에서는 통일과 함께 70~80년대 사라졌던‘복지국가적 

합의’의 요소가 부활했다. 90년에 성립된 거대한 정책연합은 경제 및 노

동시장의 적응 원리로서 시장은 통일과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에 합의했고, 그러므로 노동시장정책 영역의 중요한 행위자(연

방정부, 야당, 주정부,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는 경제현상에 개입했고 

그 경제현상을 조정하는 적극적인 국가를 요구하는 데에 합의했다는 것이

다(Heinelt & Weck, 1998: 125)

실제로 통일 당시 서독정부가 취한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은 통일 

직전 기민당 집권기의 정책 흐름과는 결을 달리했다. 통일 이전 서독의 

경제정책은 자유주의 경제정책 시기(1949~1966), 케인즈주의적 안정화 

정책 시기(1966~1973), 사민주의적 위기관리 시기(1973~1982), 정책전

환의 시기(1983~1990) 등 4단계로 구별된다(Zohlnhöfer, 2006).7) 대

7) 다른 연구에서는 대동소이하게 4단계로 나누기도 한다. 제1단계는 1949년부터 1950년

대 말까지로 독일경제의 재건기다. 제2단계는 1960년부터 1966년까지로 1950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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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70년대 중반까지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경제사회정책이 80년대에 들

어와 재정안정화와 공급측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흐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기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가 통치했던 통일 직전에 집행된 경

제정책은 케인즈주의로부터 이탈하여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강화했다

(Abelschauer, 2004: 451). 

그러나 이러한 정책기조로는 동독의 체제전환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

는 우려 속에서 국가의 역할을 다소 확장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시 말하면 통일 직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는 

기조가 나타났지만, 이런 정책으로는 통일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

렵다는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케인즈주의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재

도입하는 전략을 취했다. 통일 이후 경제사회정책은 재정안정화가 아닌 

확장적 재정정책, 복지축소가 아닌 복지확대로 방향을 선회했던 것이다.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역할이 상전벽해와 같이 축소되는 것이었지만,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국가의 역할이 소폭 늘어나는 지점에서 경

제사회정책이 결정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조약에서 규정된 통화정책, 경제정책(산업정책), 사회

정책은 국가조약 체결 이후 동독의 체제전환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뚜렷하

게 구별되는 정책 수요 및 파급효과를 낳았다. 먼저 통화정책에서 뜨거운 

이슈였던 화폐교환비율 설정 문제는 1990년 5월 18일에 결정된 1:1 교

환으로 완결되었다. 추가적인 정책결정은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파

급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파급효과를 감당하는 것은 더 이상 통화정책

이 떠안을 것이 아니었고 재정정책이나 산업정책 등 다른 경제정책 영역 

및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사회정책 영역에서 맡아야 했다. 즉 통화정책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사회정책이 강조되었다. 제3단계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 사민

당이 주로 집권한 시기로서 총수요관리정책이 경제정책을 지배하던 시기였다. 제4단계

는 기민당과 자민당이 집권한 시기로서 질서정책이 부활된 시기였다(김적교·김상호, 

1999: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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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독의 체제전환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임무를 종료하고 뒷수습은 다

른 정책영역의 역할로 넘겼던 것이다.

재정정책, 산업정책 등 통화정책으로부터 동독 체제전환의 과제를 떠

안은 경제정책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가격의 자유화, 

사유화, 은행제도의 설립, 국가의 경제운용 범위의 대폭 축소, 경쟁체제

의 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자만 그렇더라도 꼭 장기간에 걸치는 것도 아니다. 요컨대 시장

경제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지만 일

정정도 성숙되면 정책수요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따라서 질서정책 차원에

서 시장경제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주요 경제정

책들을 철회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머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사정이 다르다. 사회정책 역시 체제전환 초기국면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된다는 점에서는 경제정책과 유사성이 있지만 초기

단계를 지난다고 정책수요가 급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오히려 사회정책 수요는 인구구조의 변화나 실업 등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연금수급자는 체제전환의 

일정단계에 이르렀다고 줄어들기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자도 체제전환 

초기에 급증할 것이지만 초기국면을 지나더라도 급감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가지는 상이한 성격은 흔히 통일비용으로 이해

되는 재정투입의 규모에 차이점을 가져오게 된다. 1990년 10월 3일 이

후 동독의 체제전환을 주도했던 통화정책에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은 없었

다. 경제정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초기에 집중되고 사회정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적적으로 증가할 소지를 안게 되었다. 사회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도록 설계된 데에는 사회정책적 목표를 소득보장에 

두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화폐교환비율을 원칙적으로 1:1로 설정했

다는 점과 사회보험, 특히 연금제도에서 동독의 연금수급권을 서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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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도로 흡수했다는 점에서 서비스급여보다 현금급여성 소득보장에 무게

중심을 실었다고 할 수 있다.

1:1 화폐교환이나 연금수준과 같은 핵심쟁점은 경제논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경제학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

이는 지점이다. 이런 정책은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터무니없는 결

정이었지만 조기 체제전환 및 신속한 통일의 관점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소득보장을 강조한 정책결정은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독 체제전환의 방향을 신속하고 되돌릴 수 

없는 과정으로 만들어 버린 이중적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비교적 후한 

소득보장제도의 도입은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물질적으로 충족

시켜 줌으로써 통일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라.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사회적 변화와 정책 대응

동독이 독일에 편입된 이후 체제전환 과정은 시기별로 다양하게 구분

되고 있지만,8) 본 연구에서는 충격흡수기(1990~1998), 위기관리기

(1998~2005), 정상화기(2005~현재)로 구분하고자 한다. 경제사회정책의 

기조는 대체로 충격흡수기에는 케인즈주의적인 체제전환 지원이 큰 흐름

을 차지했으나, 위기관리기에는 자유주의적 경쟁력 강화 및 재정안정화로 

선회하였고 그 이후 정상화기에도 일부 예외가 있었지만 이런 흐름이 지

속되었다.

1) 충격 흡수기: 1990~1998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편입되면서 체제전

8) 전환기(1990~1994), 정상화기(1995~2000), 혁신기(2001 이후)로 나누기도 한다(송태수, 

2009). 변혁기(1990~1993), 회복기(1994~1997), 정체기(1998~2002), 신재건전략 추진 

및 성장회복기(2003~)로 나누기도 한다(김동명,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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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동독지역의 산

업이 급속하게 붕괴되면서 실업률은 1991년에 10.2%에서 출발하여 

1997년에는 19.1%까지 치솟았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15). 

대외적으로는 EU의 경제통합이 예정되었으므로 유럽경제 차원의 변화가 

독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였다. 이 시기는 동독에서 사회적 

시장경제가 안착될 수 있느냐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국면이었다. 경제사회

정책의 기조는 통일 당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동독지역의 체제전

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1994년까지 초기국면에 적용

된 정책들은 체제전환 특수성이 강했다.

체제전환의 핵심은 경제적 체제전환이며 경제정책은 순조로운 체제전

환 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였다. 통일 케인즈주의는 재정정책에서 진면

목을 드러냈다. 동독의 체제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 독

일통일기금, 유럽공동체, 연금보험, 연방고용청, 서독의 주 및 지자체 등 

여러 재원이 동원되었다. 1991년 3월에는 ‘동독 재건 공동대책’이 발

표되고 같은 해 7월 1일자로 세금이 인상되었다. 1995년부터는 제1차 

연대협약(Soliarpakt I)이 적용되어 신연방주(서독에 편입된 동독의 신생 

주)가 재정균형제도9)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5개 

신연방주와 베를린은 연간 206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을 받았다. 

9) 통일 이전 서독에서는 균형재정 제도가 있었다. 즉,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주 정부 상

호 간에 부가가치세 및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해 각 주 정부의 1인당 평균 조세

수입이 동일하도록 배분하는 것이다. 재정이 취약한 주는 조정 교부금을 받고 넉넉한 

주는 조정 교부금을 지출해 왔다. 통일 이후 이 제도를 동독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면 

교부금을 받아 오던 서독 지역의 주들이 오히려 동독 지역의 주에 교부금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탓에, 통일 조약 7조에서 1994년까지 재정 균형 제도를 신연방주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서독 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 대

신 독일통일 기금을 설립해 신연방주의 공공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통일 기금

은 통일 조약 7조에서 규정되었다. 한편, 1994년까지 유예된 균형재정 제도를 시행하

기 위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서독의 주들이 동독 주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 협약이 1993년 3월 13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사이에 맺어졌다. 

2차 연대 협약은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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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혹은 개발정책 차원에서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실현하는 방

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시장경제의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었고 다른 하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었다(Paqué, 2009). 시장

경제의 조건 형성은 가격자유화와 아울러 기업의 사유화와 구조조정을 필

두로 시작되었다. 신탁청(Treuhandanstalt)은 동독의 기업을 사유화하였

다. 4년 간의 활동을 통해 신탁청이 사유화한 기업 및 농지의 현황은 다

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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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국유재산 사유화 현황

총 사유화 

수

(9만 1,042건)

기업체 

사유화

기업 전체 매각 6,321건

기업 지분의 다수 매각 225건

영업소 매각 8,054건

광산 소유권 502건

계 1만 5,102건

기업 

재사유화

기업 전체 반환 1,588건

영업소 반환 2,770건

계 4,358건

소규모 

영업장 매각

식당･호텔･상점 등 2만 2,340건

약국 1,734건

서점 475건

극장･영화관 481건

계 2만 5,030건

부동산 매각

신탁부동산회사 3만 6,845건

신탁청 9,707건

계 4만 6,552건

농림지 사유화

임대 121만 1,373ha

농경지 재사유화 32만 4,225ha

임야 재사유화 24만 8,189ha

농경지 매각 5만 6,670ha

임야 매각 1만 1,040ha

사유화 이익

매각 수익 666억 마르크

투자 보장 2,111억 마르크

일자리 확보 150만 8천 명

출처: 김영탁 (1997: 298).

산업정책 차원에서 정책입안자들은 통일에 따른 환율충격과 임금인상 

충격에 적응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의 자본스

톡을 현대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판단 하에 고정자본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중점을 두었다(김계환, 2008: 29-30). 동독지역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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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투자 지원정책은 다음 <표 Ⅲ-4>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Ⅲ-4〉 동독지역에 대한 투자지원 프로그램(10억 마르크)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91~98

세금
공제 1.04 4.19 4.89 4.44 3.62 2.41 1.74 1.32 23.65

감가상
각공제 3.40 4.90 6.30 7.10 9.10 9.50 6.82 7.00 54.12

투자보
조금 7.52 6.38 6.98 6.70 5.08 6.27 4.48 2.37 45.78

ERP 
대출 8.15 6.12 6.02 4.10 3.58 3.58 3.17 1.52 36.24

KfW 
대출 5.92 6.34 3.79 2.05 2.14 2.14 1.91 0.72 25.01

DtL 
대출 3.52 3.88 3.19 3.16 2.47 2.47 2.07 0.83 21.59

계 29.6 31.8 31.2 27.6 26.0 26.4 20.2 13.8 206.4

자료: 김계환(2008: 28).

경제정책이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을 도모하는 가운데 사회정책은 서독 

복지국가 모델이 이식되면서 소득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체제전환을 지원

하고 나섰다. 중요한 소득보장 정책으로서 연금제도는 연금통합법이 통과

됨으로써 제도적 통일을 기했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이 시기에 광범위하

게 적용되었던 정책은 노동시장정책이었다. 노동시장정책 중에서 실업급

여 등 임금대체 급여가 차지한 비중은 1991년에 42.6%에서 1994년에 

63%까지 증가하였다(황규성, 2011: 140). 노동시장정책에서도 소득보장

(실업급여 지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95년

에는 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어 독일전역에 적용되었다. 요양보험제도는 

통일과 무관하게 서독에서 다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된 제도로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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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않은 선물을 받은 것이었다. 특히 동독의 복

지제도 중에서 노인복지는 취약했다는 점에서 행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만으로 체제전환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금제도는 성격상 일단 제도가 적용되면 동독지역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지만 다른 정책들은 한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

들이 많았다. 특히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의 부담을 상당부분 완화시켰으나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걷어낸 이후 체제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실업은 ‘눈

물의 계곡’을 실감케 했다.

2) 위기 관리기: 1998~2005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독일 경제 전체에 위기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글로벌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성적

표가 지지부진해지면서 독일은‘유럽의 병자’로 지칭되었다. 1990년대 

후반 18~19%에 이르렀던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2003년 20.1%까지 점점 

상승하였고 2005년 20.6%로 체제전환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Bundesagentur für Arbeit, 2015).

이 시기에는 통일보다는 세계화 등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커져갔으

며 경제사회정책도 체제전환을 지원하던 특수한 프로그램은 대부분 사라

지거나 약화되고 독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동독지역에서도 시행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경제사회정책들은 동독지역에 

적용되는 통일특수적인 성격으로부터 일반적인 성격으로 회귀했다.

1998년에 성립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립정부는 사회민주주의 전통에 

따라 케인즈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민주의자인 

라퐁텐이 재무장관에 임명되면서 이런 기대는 실현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제정책 노선을 둘러싸고 벌어진 슈뢰더와 라퐁텐의 대립은 라퐁텐의 사

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슈뢰더는 ｢의제 2010｣을 제기하고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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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블레어와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신중도(neue Mitte) 노선을 내

세우며‘구’사민주의로부터 탈피하여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한층 강화하

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경제사회정책을 아우르는 정책목표는 경쟁력과 재

정안정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독일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으

로 높은 생산비용이 지목되었고, 생산비용 안에는 높은 조세 및 사회보험

료가 포함됨으로써 경쟁력과 재정안정화는 사실상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

되었다. 

경쟁력과 재정안정화의 정책기조는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확장적 

재정정책을 자제하고 재정안정화와 공급측 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나아갔다. 실제로 적녹연정 1기(1998~2002)의 정책은‘좌파의 새로운 

공급중심 의제’라는 모토 하에 조세인하와 정부지출 축소, 복지국가의 

현대화, 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했다(Zohlnhöfer, 2003). 이런 정책기조

는 적녹연정 2기(2002~2005)에도 이어졌지만 실제로 채택된 정책은 세

목별로 조세의 인상과 인하가 동시에 이루어져 효과는 혼재되었다

(Wagschal, 2007). 또 이 시기 동독지역의 산업정책 내지 지역개발 정

책으로 당시까지 적용되었던 ｢동독 재건｣ 프로젝트를 평가하면서 새롭게 

만든‘동독 신재건전략 구상’이 나왔다. 이 전략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지역별로 전략적 특화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김동명, 2010: 

230~232). 

하지만 이 시기에 채택된 정책 중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모두에 걸쳐 있는 노동시장정책의 변화다.‘하르츠 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이 개혁정책은 다루는 범위가 넓었지만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을 대폭 축소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실업급여의 축소는 전통

적인 독일 복지국가의 소득보장 기능을 후퇴시키고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조치였다. 공적인 소득보장 제도의 후퇴는 연금정책에서도 나타났다. 노

동시장 상황의 악화와 인구구조 고령화 등이 맞물리면서 의문시되어 왔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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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첨예한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2001년과 2004년

의 개혁을 통해 민간 개인연금을 활성화하고 공적연금 수급액을 삭감하는 

정책이 이어졌다(김원섭, 2014; 황규성, 2011).

3) 정상화기: 2005~현재

2000년대 초반까지 장기 침체에 빠졌던 독일 경제는 2005년부터 화려

하게 부활하기 시작했다. 2009년 금융위기를 겪기는 했지만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도 회복되었고‘유럽의 환자’에서 슈퍼스타로 거듭났다는 찬사

가 이어졌다(Dustmann, Fitzenberger, Schönberg and Opitz-Oener, 

2014). 동독 지역의 체제전환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어 2013년 실업률

은 11.6%로 급감했다. 

이 시기는 메르켈 집권기에 해당한다. 메르켈 1기(2005~2009)는 기

민당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수립되었고 메르켈 2기(2009~2013)는 기민당

과 자민당의 연정으로 바뀌었지만 경제사회정책은 대체로 이전 적녹연정

의 기조를 이어갔다. 집권 1기의 최우선의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안정화였

다(Grasl & König, 2010). 집권 2기에는 사민당이 나가고 자민당이 들

어서면서 조세인하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부문별로 

미세한 조정에 그쳤을 뿐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Rixen, 2015).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것은 노동시장정책도 마찬가지다. 적녹연정 

시기에 시행된 하르츠 개혁이 워낙 큰 변동이었기 때문에 이에 반해 메르

켈 1기의 노동시장정책은 이렇다할만한 정책의 변화가 없었다(Dümig, 

2010). 메르켈 2기에서도 경제위기에 대하여 단축조업수당이라는 전통적인 

실업대책으로 대응했을 뿐 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Bandau & 

Dümig, 2015).

그러나 연금정책에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집권 1기에는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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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재정안정화의 기조가 연금정책에서 발현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사회정책이 축소일변도로 나아간 것은 아니었다. 이 시기 소득보장

형의 사회정책은 확대되지 않고 일종의 교착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사회서

비스, 특히 아동보육 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어린이 집은 동독 

사회정책에서 여성의 직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광범위하게 건설되었

는데, 체제전환 이후 동독지역의 보육인프라는 급속히 쇠퇴했다. 그러나 

일자리 확대, 특히 여성 고용률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동독지

역에서 높은 여성 고용률을 뒷받침하는 보육 인프라가 통일 이후 서독지

역으로 전파되었다(황규성, 2015). 현금급여형 소득보장 사회정책이 쇠퇴

한 것과 달리 사회서비스형 사회정책은 확대되었던 것이다. 

3. 동독의 경제사회적 성과

가. 동독의 체제전환 비용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거둔 사회경제적 성과를 검토하기에 앞서 체제

전환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제전환 지원비용은 기

간이나 범위설정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추산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 주요 연구결과 역시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마다 

상이하다. 특히 유력 매체 중 하나인 <Die Welt>지는 주요 연구소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했는데, DIW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년간 약 1조 5천억 

유로가 소요되었으며 Klaus Schroeder는 25년간 2조 유로가 투입된 것

으로 추산하였다(Die Welt,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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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동독 체제전환 지원 비용 주요 연구결과

연  구 추산기간 추정비용(유로)

Ragnitz(2004) 1991~2003 9,500 억

SVR(2004) 1991~2003 1조 2,800 억 

Schroeder(2004) 1990~2009 1조 6,000 억

Greive & Müller(2009) 1990~2010 1조 3,000 억

Blum et al.(2009) 1991~2005
총: 2조 3000,억

순: 8,516억 

Fischer(2011) 1990~2010 2조 1,000 억 

Kloß et al.(2012) 1991~2010
총: 2조 9,268 억

순: 1조 3,978 억

Die Welt

(2014)

DIW 1991~2010 1조 5000 억

Ifo 1991~2013 5600 억

Schroeder 1990~2014 2조

여러 연구결과 중에서 가장 풍부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으로는 할레 경제연구소의 연구(Ulrich Blum et al, 2009)와 Ifo 드레

스덴 지부의 연구(Kloß et al, 2012)이다. 재정이전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이전지출 규모는 2조 3천억 유로, 순 이전지

출(총 이전지출에서 동독지역의 조세 및 사회보험 수입을 공제한 수치)은 

8,516억 유로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Blum et al, 2009). 유사한 틀로 

분석대상 기간을 확장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 총 

이전지출 2조 9,268억 유로, 순 이전지출 1조 3,978억 유로가 동독지역

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Kloß et al. 2012). Fischer(2011)의 추산

에 따르면 2010년까지 약 2조 1천억 유로가 지출되었는데, 2009년 독일 

GDP인 2조 4천억 유로에 근접한다(Kloß et al, 2012). 체제전환 20년 

간 지출규모가 20년이 지난 독일 전체 GDP에 필적한다고 보면 대략 1년

에 독일 GDP의 약 5%에 해당하는 규모의 재정이 동독지역에 투입되었

다고 보면 무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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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6〉 재정이전 현황

구분 내용
금액 비율

(10억유로) (%)

인프라 재건 
지출

도로철로수로개선, 기초단체교통개선,
주택 및 도시건설

160 12.5

경제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구조 및 해안보존, 투자보조, 
이자보조, 전철 등 근거리 교통보조

90 7

사회보장성 
지출

연금, 노동시장 보조, 육아보조, 고등교육 보조 630 49.2

임의 기부금 
지출

독일통일기금 62 295 23

판매세 보조 83

주 재정 균형조정 66

연방보조지급금 85

기타지출 인건비 및 국방비 지출 105 8.2

총 이전 지출 1280 100

구동독수입(세입 및 사회부과금 수입) 300 23.4

순 이전 지출 980 76.6

자료: SVR(2004:644).

투입된 체제전환 비용의 용도에 관한 연구 역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경제자문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2003년까지 동독지역에 이전된 재정 중에서 인프라 재건은 

12.5%, 경제활성화 지원은 7%에 불과한 반면, 사회복지 지출이 절반을 

차지했다. 재정이전의 용도별 규모에 대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991

년부터 2005년까지 사회보장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반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1). 전체 비용 가운데 사회보장이 차지하는 비

중은 다른 부문의 지출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점증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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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재정이전의 용도별 규모

자료: Blum et al.(2009:42)

가장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더라도 사회정책에 투입한 재정지출의 비

중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2]에서 보듯이 

전체 이전지출 액 가운데 주로 투자지원에 쏟았던 성장지향적 지출은 

1994년까지 20% 초반 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05년 이후 10%선에 

머물렀다. 일반행정이나 조세 및 균형재정 차원의 지출도 등락이 있지만 

20%를 넘은 적은 없다.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

보험으로 1991년에는 47.1%에 머물렀지만 2010년에는 69.6%에 이르

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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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재정이전의 용도별 구성

자료: Kloß et al.(2012: 83-86). 재구성

[그림 Ⅲ-3]은 체제전환 비용 전체 중에서 사회보험에 투입된 재정을  

종류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연방정부가 사회보험에 지급한 보조금은 

1991년에 16.8% 정도였으나 2010년에는 34.4%로 급격히 늘어났다. 사

회보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금보험으로서 1991년에 

15.5%에서 2010년에는 25.7%로 급증했다. 반면에 실업급여 지급이 핵

심을 이루는 실업보험은 비중이 실업률의 감소와 함께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체제전환 비용 중에서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을 단순하게 연 평

균으로 보면 25.5%에 이른다. 연금이 체제전환 비용 중 1/4을 차지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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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재정이전 중 사회보험의 구성(%)

자료: Kloß et al.(2012: 84). 재구성.

동독지역의 체제전환에 투입된 재정의 특징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정이전의 규모로 볼 때, 연평균 독일 GDP의 5% 정도가 동독지역에 투

입되었다. 둘째, 지출의 구성을 보면 경제투자보다는 소득보장에 투 입된 

비용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셋째, 소득보장 중에서도 연금보험에 

들어간 비중은 전체 체제전환 지원비용 가운에 1/4을 차지했다.

나. 동독의 경제적 성과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성과로서 동독지역의 GRDP는 1991년에 

1,722억 유로였던 것이 2013년에는 4,093억 유로로 2.4배 늘어났다. 1

인당 GRDP는 같은 기간에 9,531유로에서 25,129유로로 늘어나 2.6배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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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동독지역의 GRDP 및 1인당 GRDP 추이(백만유로, 유로)

자료: Destatis(2015).

GRDP의 구성요소의 변화 추이는 [그림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먼저 민간소비지출은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동독지역의 정부지출은 1991년에 409억 유로에서 

786억 유로로 늘어났지만 기울기는 매우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반

면 투자는 체제전환 초기 약 5년 동안 급격히 늘어나다가 1995년 이후 

2002년까지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그 이후에는 530~590억 유로 사이에

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Ⅲ. 동독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77

[그림 Ⅲ-5] 동독지역 GRDP의 구성(백만 유로)

자료: Destatis(2015).

 

GRDP 구성항목 가운데 체제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

로 예상되는 투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그림 Ⅲ-6]과 같이 체제전환 초기

에 건설투자가 붐을 이루었지만 1998년 이후 줄곧 줄어들었다. 2003년 

이후로는 400억 유로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설비투자

는 2000년대까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2000년 이후에는 260억 유

로에서 370억 유로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즉 건설투자 붐은 체

제전환 초기에 집중된 이후 안정세를 찾아간 반면 설비투자는 초기부터 

꾸준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투자의 확대는 동독지역의 산업발전

에 기여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급속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지만 꾸준

한 투자지원정책에 힘입어 산업구조가 다시 세워지고 있다. [그림 Ⅲ-7]

에서 보면 동독 남부지역, 특히 튀링엔 주를 중심으로 재산업화가 진행되

고 있다. 



78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그림 Ⅲ-6] 동독지역 투자의 추이

자료: Destatis(2015). Bruttoanlageinvestitionen in den Länder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1 bis 2011

독일은 전통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체제전환 이후 동독지

역 경제의 수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Ⅲ-8]과 같이 나타난다. 체제

전환 초기 이후 약 8년간은 수입과 수출의 비중이 거의 비슷했지만 그 

이후 수출액이 수입액을 앞질러 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동독지역 경

제의 대외경쟁력도 서서히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독지역 경제의 

국민총소득(GNI)과 국민순소득(NNI)을 [그림 Ⅲ-9]에서 확인해 보면, 국

민총소득은 베를린을 포함할 경우 1991년에 1,786억 유로에서 2012년에 

4,161억 유로로 2.3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순소득도 마찬

가지로 대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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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동독지역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자료: BMWi(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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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8] 동독지역 경제의 대외의존도(백만 유로)

자료: Destatis(2015).

[그림 Ⅲ-9] 동독지역의 국민총소득과 국민순소득

자료: Destati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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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독의 사회적 성과

가구소득, 노동시장, 복지,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성

과를 살펴보자. [그림 Ⅲ-10]에서 1인당 가구소득은 꾸준히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1991년에 각각 7,023유로에 불과하던 1인당 가구소득은 2012

년에 18,005유로로 늘어났고, 1인당 가처분 가구소득은 같은 기간에 

8,388유로에서 17,614유로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림 Ⅲ-10] 1인당 가구소득의 추이

자료: Destatis(2015).

그러나 소득의 증가는 [그림 Ⅲ-11]에서 보듯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확산과 공존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2년에 0.205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0.257로 증가하는 등 분배불평등 지표가 지속 악

화되고 있다. 2005년부터 측정되기 시작한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한 빈곤율은 20% 대에서 안정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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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 동독지역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자료: SOEPMonitor, Destatis(2015).

소득의 꾸준한 향상과 소득불평등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추이를 반영하

고 있다. [그림 Ⅲ-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업률은 체제전환 초기에 

급증했다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는 약 20%에 이르는 고실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2005년 이후로는 실업률이 급락하여 2014년에는 11%로 

거의 체제전환 초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실업률의 급락을 반영하듯 고용

률도 초기에 낮아졌다가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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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동독지역의 실업률과 고용률 추이

자료: Statistik der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slosigkeit im 

Zeitverlauf, WSI GenderDatenPortal, Statistisches Bundesamt

[그림 Ⅲ-13] 동독지역의 고용형태 추이

자료:  WSI GenderDatenPor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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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가의 이면에는 고용형태의 악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독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전일제 근로가 일상화된 사회였지만 체제전환 이후〔그림 

Ⅲ-13〕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전일제의 비중이 줄어들고 시간제의 비

중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제가 급속히 확산되어 

2012년에는 일하는 여성 중에 35%가 시간제로 일하고 있다. 

복지분야의 성과로 눈길을 돌려보면 우선 GDP 대비 복지지출 수준은 

〔그림 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에 25.9%에서 서서히 증가

하다가 경제위기를 맞은 2009년에 31.5%로 정점에 이른 후 2013년에는 

29.7%에 이르고 있다. 

[그림 Ⅲ-14] 독일의 GDP 대비 복지지출 추이(%)

자료: BMAS, Sozialbudget 2013, Tabelle 1-1 p. 8

동독의 체제전환 이후 복지지출 구성의 변화도 눈에 띤다. 복지지출 

중에서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에 64.7%에서 출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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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66.3%로 높아졌다가 2005년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 2013년

에는 61.7%로 떨어졌다. 반면 아동, 가족, 실업부조 및 공공부조, 주택

수당 등으로 구성된‘촉진체계’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05년 이후로는 

2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Ⅲ-15] 독일 복지지출의 구성

자료: BMAS(2014:10) 재구성.

라. 동독과 서독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동독 체제전환의 특성상 사회경제적 성과는 서독지역과의 비교를 수반

한다. 동독지역의 자생력, 서독지역과의 경제적 격차, 서독지역과의 사회

적 격차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동독지역 총생산(GRDP) 대비 재정이전의 규모로 자생력을 

측정해보면 1991년부터 2010년까지〔그림 Ⅲ-16〕과 같이 나타난다. 

1991년에 동독지역의 총생산 대비 재정이전 규모는 33.9%로 시작하여 

1995년까지 급락하여 17.8%에 이르렀다. 그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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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26.7%로 늘어났다가 2008년까지 다시 떨어져 19.2%에 이른 후 반

등하여 2010년에는 21.5%를 보였다. 따라서 동독지역의 자생력은 2010

년 현재 4/5가 채워지고 나머지 1/5 정도는 더 채워야 할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림 Ⅲ-16] 동독지역의 지원의존도

자료: Kloß(2012), Destatis(2015). 재구성

1인당 가구소득을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의 비율로 파악하면, 동독지

역의 가구소득의 공적 이전소득 의존도를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국

민계정 자료에서 1인당 가구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의 비율은 [그림 

Ⅲ-17]과 같이 나타난다. 서독지역은 이 수치가 80% 초반대를 계속 유

지하고 있어 약 20%를 조세와 사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동독지역은 

이 수치가 1991년에 119.4로 나타나 시장소득보다 가처분 소득이 20% 

정도 높았지만 차츰 줄어들어 2008년부터는 양자가 거의 같게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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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2년간 21.6%p가 줄어들어 연 평균 1%p씩 가구소득의 자립도가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서독지역의 가구와는 큰 차이가 있다. 

[그림 Ⅲ-17] 동서독 지역의 1인당 가구 시장소득 대비 가처분 소득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둘째, 동서독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쾰른 경제연구소의 통일지표

(Einheitsindex)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 지표는 ① 거시경제 지표 

② 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생산), ③ 1인당 자본스톡 ④ 취업자 수 

대비 연구개발인력 ⑤ 고용률 ⑥ 자영업 비율 ⑦ 실업률 등 7개로 구성

되어 있다. 이 지표를 통해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경제력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그림 Ⅲ-18〕처럼 1991년에는 서독지역의 1/2 정도에 

불과한 51.4 수준이었지만 2013년에는 74.2 수준으로 증가하여 3/4까지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성과 기술개발 격차는 여전히 크

기 때문에 쾰른 경제연구소는 향후 동독지역이 혁신능력 개발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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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öhl, 2014).

[그림 Ⅲ-18] 서독 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경제력

자료: http://www.iwkoeln.de/infodienste/iw-dossiers/beitrag/iw-einheitsinde

x-der-aufbau-ost-kommt-weiter-voran-196278?highlight=IW-Einhe

itsindex

이 가운데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GRDP를 [그림 Ⅲ-19]에서 확인해 

보면 1991년에 동독지역의 GRDP는 베를린을 포함할 경우 43.3%, 제외

할 경우 33.1%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베를린을 포함할 경우에는 

71%, 제외할 경우에는 66.6%에 이르고 있다. GDP를 경제력의 대표적인 

척도로 간주한다면 동독지역의 경제력은 서독지역의 1/3 에서 2/3 수준

으로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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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9] 서독지역 대비 동독지역의 1인당 GRDP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셋째, 사회지표는 경제지표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살펴 본 

소득불평등과 빈곤을 보면 [그림 Ⅲ-20]처럼, 동독지역의 소득불평등은 

서독지역보다 낮은 반면 빈곤율은 서독지역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림 Ⅲ-20] 동서독 지역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비교

주: 지니계수는 가처분 소득 기준, 빈곤율은 중위소득 60% 기준

자료: Statistisches Bundesa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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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지지출의 동서독 지역간 차이에 대한 자료는 2003년까지 발표

되었는데, GDP 대비 복지지출은 동서독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그림 Ⅲ-21] GDP 대비 복지지출의 동서독 지역간 차이(%)

자료: BMGS(2005). 192-193

독일 사회경제패널(SOEP, 2015) 조사결과에 따르면 [그림 Ⅲ-22]와 

같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0점부터 10점까지 응답한 결과 동독지역 

주민의 생활만족도는 1991년에 6.04점에서 출발하여 2012년에는 6.73점

으로 높아졌다. 생활만족도의 수준은 동서독 지역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

어 조만간 근접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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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 전반적 생활만족도의 추이

자료: SOEP, 2015

체제전환은 물리적·객관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심리적 요소도 

포괄한다. 동서독 지역간 가치관의 차이를 보자. Inglehart(1997)는 서구

사회가 물질주의에서 탈물질주의로 변화하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이 잉글하트 지수를 활용한 일반사회조사

(Allbus, 2015)에서 주관적 차원에서 가치관의 변동을 살펴보면 동서독 

지역간에 수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Ⅲ-23]에서 물질주의적 

가치와 탈물질주의적 가치의 변동을 보면 동독지역은 체제전환 초기에 물

질주의적 가치에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후 탈물질주의적 

가치가 우세해지면서 2014년에는 탈물질주의 대 물질주의 가치관이 6:4 

정도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2014년의 서독의 수치와 비교

할 때 큰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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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3] 동서독 지역의 가치관 변화 추이10)

자료: Allbus, 2015

동독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적응이라는 과제를 낳았다. 

일반사회조사에서“동독 시민은 자유 시장경제에서 성과압력에 대처할 준

비가 되어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림 Ⅲ-24]에서 보듯 체제전

환 이후 동서독 지역 시민 모두 동의하지 않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상과 같은 주객관적 삶의 변화는 독일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체성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사회조사에서“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꽤 살

기 좋다”라는 질문에 동의여부를 물어본 결과 동독지역 주민은 1994년

에 79.9%가 동의했는데 그 수치는 2014년에 89.4%로 20년 만에 10%p 

가까이 상승하여 서독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 정도는 지역

간 차이가 있어서 완전히 동의하는 비중은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훨씬 

낮다.

10) “안정적 삶을 유지하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을 물질주의적 가치로, “의사표현의 자유

를 보장하는 것”과 “정부의 결정에 시민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탈물질주의적 가치

로 보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 가지 응답하게 한 다음 모두 탈물질주의 

가치에 응답한 경우는 “탈물질주의”로, 첫째는 탈물질주의로 둘째를 물질주의로 응답한 

경우를 “탈물질주의 혼합”으로, 둘 모두 물질주의로 응답한 경우 “물질주의”로, 첫째를 

물질주의로, 둘째를 탈물질주의로 응답한 경우를 “물질주의 혼합”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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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4] 동독시민의 시장경제 적응에 대한 동서독 시민의 평가

자료: Allbus.

[그림 Ⅲ-25] 독일은 살만한 나라인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자료: Allbus

4. 결론 및 시사점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서독제도의 총체적 이식의 관점에서 동독의 체제전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지표가 꾸준히 향상

되고 있다. 1인당 GDP, 고용, 수출 등 동독지역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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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성적표를 내고 있다. 가구소득, 노동시장, 복지, 주관적 삶의 만

족도 등 사회 지표 역시 불평등의 확대와 같은 일부 요소들을 제외하면 

체제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여전히 동독의 체제전환 및 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

해 있다. 불평등 확대와 빈곤 미해결로 인한 사회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동독향수(Ostalgie) 현상이나 오씨-베씨(Ossi-Wessi)와 같은 문제가 해

소되지 않고 있다. 동독지역 경제의 경쟁력은 서독지역과 비교할 때 초기

에 1/2 수준에서 2013년에 3/4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지역 간 격

차가 남아 있다. 특히 동독지역 경제에서 여전히 서독의 지원의존도가 상

당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셋째, 통일 초기 서독의 제도이식을 통한 사회정책 우선 정책을 펼쳤

으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동시에 강화함으로써 정책혼합(policy 

mix)을 적절하게 전개해왔다. 사회정책은 체제전환 초기에 급팽창한 정

책수요에 긴급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체제전환 비용의 관점에서 보면 동

독은 사회정책에 우선순위를 둔 사례에 해당된다. 통일 초기 독일은 경제

투자보다 사회정책에 지출을 아끼지 않았다.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발

전된 시스템의 생명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동

독의 체제전환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서독의 사회경제체제가 동독지역에 

뿌리내리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통일 초기 사회정책 비용에 대한 우려를 넘어 사회정책의 생산

적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의 체제전환을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

식에서 채택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재정이전 규모로 볼 때 사회정책을 

우선시하며 출발하였고 이후 정책혼합을 추구하였다. 재정투입의 규모 기

준으로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을 압도하는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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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등의 지출확대를 통해 소비수요를 진작시키면 생산증가 및 경제

성장이 가능하여 실업률을 감소시키고 사회지출 비용 조달문제를 해결한

다는 선순환을 기대하였으나, 실제 통일초기 동독 경제는 기대에 부응하

지 못하여 서독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Ritter, 2006). 이처

럼 사회정책은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지만, 동시에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효용을 낳았다는 것이 현재 독일 복지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것은 사

회정책의 투자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장기적 안목에서 체제전환과 통일을 실현해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의 체제전환을 맞이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했다는 특징이 있다.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을 받는 가운데서도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대원칙을 실현하

기 위해 체제전환 초기 10년을 묵묵히 버텨왔고, 그 결과 체제전환 25년

의 시점에서는 서구의 대표적 복지국가로 진보하였다. 이러한 긍정적 결

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벌써 70년 동안 분단된 채 살아왔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에서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단기적 접근으로 경제사회적 성과

를 빠르게 얻으려는 성급함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독의 사례가 통일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처럼 남한에서도 복지국가 모델을 사전에 구

축할 필요가 있다. 독일식 통일의 경우 남한의 사회경제 모델이 매우 중

요하다. 독일이 다른 체제전환국보다 사회정책을 강화했던 배경은 서독의 

재정지원이었다. 그리고 그 재정지원은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에서 출발하

였다. 남한에서도 통일 한반도에서 적용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모

델을 확정하고 남한 내에서 미리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체제전

환과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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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통일 이전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사회정책의 생산성 효과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기초생활수급자 규모를 

먼저 추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훈련, 직업창출, 직업배치와 같은 적

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선차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을 

비용적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돌봄, 고용, 교육 등

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투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정책이 체제전환 시기의 특수한 상황에서 생산성과 인센티브 측면에

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사회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이외에도 사회

안정의 역할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사회정책 강화의 배경은 복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기인한다. 

경제발전보다 사회정책에 많은 재원을 쓰는 것에 대한 입장이 압도하지 

못한 이유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을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복지에 대한 인식(culture)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이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정책은 일등국민과 이

등국민 구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 초기 거대 인

구이동을 막고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안정화 효과를 갖는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분단 이전 사회보장제도의 공유 경험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류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일은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의 

공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분단 전에 동일한 연금제도 

하에 있었던 전통이 있다. 이로 인해 동독의 가입기록을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었으며 사회정책의 통합을 단행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

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은 분단 이전 사회보장제도의 공유 경험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개성공단 등의 경제특구에서의 공동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기초적 수준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공유경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를 통해 서로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실질적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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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코의 체제전환 

1989년 11월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시작된 체코의 체제전환은 비민

주체제에서 민주주의로,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진행

되었다. 체제전환이 시작된 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체코의 체

제전환을 평가하면 한마디로 탈사회주의 중동부유럽 국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바로미터(Democracy barometer)

나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화 지수 평가 그리고 헤리티지

의 경제 자유화 지수 평가, 거시경제지표 등을 통해 볼 때, 체코는 인접

한 중부유럽 국가들은 물론 같은 시기 체제전환을 시작했던 다른 탈사회

주의 국가들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체제전환을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체제전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

은 아니었다. 체제전환 초기인 1991년~1995년 사이 평균 GDP 성장률

은 -0.8%로 오히려 체제전환 이전보다도 낮아졌다. 이 기간 중에 적극

적으로 추진되었던 사유화로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고 구조조정이 단행

되어 부실기업 상당수가 퇴출되면서 실업이 급증했으며 국민들의 생활수

준도 하락했다. 특히 체제이행으로 타격을 입은 빈곤층과 노년층 사이에

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급진적인 체제전환에 대

한 반발도 나타났다. 체제전환을 주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의 이

행을 목표로 했던 클라우스(V. Klaus) 총리 주도의 우익 시민민주당(이

하 ODS) 정부는 단기적인 불황과 긴축이 향후의 발전과 번영에 기초가 

된다고 설득하면서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를 자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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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올로기로 내세웠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좌익 사회민주당(이하 

ČSSD)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성장과 분배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이전 정권에서 추진했던 많은 사회정책을 수정하여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을 내세웠다.

체제전환 직후의 사회정책은 대부분 옛 사회주의 사회정책을 유지 혹

은 수정하는데 머물렀지만, 우익정권이 들어서면서 전면적인 경제사회정

책의 수정이 있었고 이후 다시 좌익정권이 집권하면서 보다 관대한 사회

정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좌-우의 정권이 번갈

아 집권하는 과정 속에서도 경제, 사회정책의 원칙이 수정되었던 것은 아

니며,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적 개혁이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은 고령화, 출산율, 사망률 등의 인구변화, 거시

경제 전반의 상황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는다. 특

히 최근 사회정책 중에서 가장 논쟁이 심한 연금정책은 고령화 사회에 대

처하기 위한 현재의 의무와 연결되어 있고 국가가 책임을 질 것인지 아니

면 개인이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어 왔다. 사회주의 국가였던 체코에서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온정주의의 유산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던 가운데, 연대와 책임이라는 두 가지 원칙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동시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노동 유연성으로 인해 노

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퇴출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보호 문제 역

시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다. 기본적으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스스로의 복지에 책임을 지고 사회연대의 원리를 통

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장애 등의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시민들에 대해서는 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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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가가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체코의 정치적 변화와 거시경제의 발전을 

살펴보고 시기별 사회정책의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정

치적 이데올로기의 변화가 어떤 사회정책을 유도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를 세 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시기는 1989년 체제전환부터 1998년까지 우익의 ODS가 집

권했던 시기로 성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시장경제로

의 이행을 추진했던 시기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로 좌익의 ČSSD가 집권했던 시기로 우익 대통령과 좌익 정부 사이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유럽연합(EU) 가입으로 각

종 정책이 EU 정책과 수렴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빠른 경제성장을 바

탕으로 성장과 분배를 적절히 조절했던 시기였다. 마지막 세 번째 시기는 

2008년 이후의 시기로 체코의 소규모 개방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로 극

심한 타격을 받아 사회정책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우익정권과 좌익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사회정책이 빈번하게 

수정되었지만, 결국에는 좌-우의 사회정책이 ‘연대와 책임’을 바탕으

로 한 체코식 사회정책으로 수렴되어 가고 있는 시기이다.  

2. 체코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체제전환 10년(1989~1998): ODS 집권과 신자유주의

일반적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성장 과정은 과거의 잔재를 

제거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경제적 충격과 그러한 충격에서 회복

되는 과정 그리고 이후의 발전적 성장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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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8-31). 이를 간략히‘J-커브 곡선’으로 요약하면 [그림 Ⅳ-1]의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경로’와 같은데, 여기에서 가로축 t0는 체제전

환이 일어난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0에서 t0는 공산체제의 경기침체

를, t0에서 t1은 체제전환 초기의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침체국면과 회복

국면을 그리고 t1 이후는 이후의 발전적 성장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

제 체제전환이 시작되고, 체제전환 이후의 극심한 침체과정이 어느 정도 

지속되며 하락폭은 어느 정도 될지 그리고 언제부터 발전적 성장과정이 

시작되며 그러한 성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룰 지는 국가별로 상이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커브곡선에 따르면 체제전환 직후에 극심한 

경기침체가 이어질 것이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 사회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Ⅳ-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경로

자료: 한국은행(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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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체코의 GDP 성장률(%): 1990~1998

자료: World Bank Data(2015). (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기타:알

바니아, 발트3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실제로 1989년 이후 체제전환을 시작한 탈사회주의 동유럽 국가들은 

모두 체제전환 직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었고 동시에 이 기간에 국내에

서의 정치적 혼란이 이어졌다. 이 시기에 각국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경

제, 사회정책이 도출하지 못하면서 여러 정책을 혼용하거나 혹은 각각의 

정책을 번갈아 적용했다. 동시에 체제전환 초기 정치 불안정으로 정권교

체가 빈번했고 또 국가분리나 내전이 발생하는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체코는 

평균 GDP 성장률은 0%에 달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이행기를 거쳤다. 물

론 같은 기간 -10.2%를 기록한 알바니아나 -6.1%를 기록한 루마니아보

다는 나았지만, 에스토니아 11.7%, 라트비아 5.9%, 폴란드 3.7% 성장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체코는 1991년 -11.6%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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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0.5%를 기록한 이후 1993년 2.9%, 1995년 6.2% 성장을 기록

하는 등 J-커브곡선의 침체국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기로 접어들

었다. 

전환기 중 체코의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되면서 코메콘(COMECON)을 중심

으로 한 사회주의권으로의 수출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코메콘 체제의 

붕괴로 체코의 교역은 급락했고 결국 이것은 국내의 생산감소와 물자부족

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소련으로부터의 저렴한 원료공급이 중단되는 등 

소련이라는 후견인이 사라진 것도 극심한 경기침체의 원인이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유화가 시작되면서 민영화된 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국영기업의 해체로 실업이 급증했다. 사유화는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조세수입을 가져다주지 못했으며, 무상 분배된 바우처와 가격 

자유화로 인해 물가는 급등했다(김신규, 2015: 18-21). 생산과 소비의 

감소, 실업의 증가는 결국 세수감소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옛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사회정책이 유지되면서 정부의 지출은 계속 늘어 재정적자 규

모는 더욱 커졌다.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 체코의 

사유화는 대규모 사유화 혹은 바우처 사유화로 통칭되는데, 단기간에 시

장경제를 도입하고 시장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

려는 소위‘충격요법’의 일환이었다. 결국 체코는 사유화를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원칙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을 통해 자본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유화가 선행될 때에만 시장경제가 정착하

고 작동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 하에 가능한 빠른 속도로 사유화를 

추진해 나갔다. 

일반적으로 사유화 방식은 외부자 직접매각, 내부자 매각(MEBO; 

Management and Employee Buyout), 바우처를 통한 대중 사유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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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는데, 체코에서 사용된 바우처 사유화의 장점은 사유화 속도가 빠

르고, 모든 시민이 바우처를 받기 때문에 사유화가 공정하게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또한 체제전환 직후 부족한 자금을 조성할 필요도 없었고, 외

국의 공격적 투자도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더군다나 

체제전환 초기 정치적 기반이 부족하고 정부의 불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국민 대부분에게 무상으로 (혹은 명목상의 가격으로) 바우처를 

분배함으로써 정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바우처 사유화를 선

택한 이유였다(Estrin, 2007) 

이렇게 체코는 급속한 사유화를 통해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던 구조적 

문제, 특히 사적 생산수단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과 인센티브 부

족,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 국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감시와 과도한 규제, 경쟁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지체, 연

성예산제약으로 요약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다. 사유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극심한 신용제약을 비롯한 금융

부문의 취약성, 보조금 축소, 금리 자유화에 따른 실질이자율 상승, 명목

임금 상승으로 인한 단위노동비용 증가,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등으

로 생산이 감소되면서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5년 사유

화가 마무리 되면서 서서히 회복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여전히 체

코전력(ČEZ)과 같은 거대 국영기업과 국영은행 등이 사유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지만, 1995년 기준으로 사적영역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율이 70%에 이르렀고, 전체 고용에서 담당하는 비율도 57%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2002년 각각 80%와 70%로 증가하였다(EBRD Transition 

Report, 1999, 2003).

이 시기 체코 사회정책은 첫째, 연금과 의료 및 고용은 혜택을 받는 

당사자가 소득 대비 일부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형태이며, 둘째, 빈민층

에는 무상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셋째, 3세 이하의 유아와 장애인이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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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는 가구에는 보편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 근

거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가격 자유화로 생필품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가

격 폭등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으로 모든 시민에게 보조금(compensation 

benefits)을 지급하였다(Coulter 1997: 314-315).

나. EU 가입 시기(1999~2007): ČSSD 집권과 EU 가입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된 사유화와 EU 가입 

예정 등으로 국가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이 

급증했고 경제발전에 기반이 되는 안정된 정치질서와 높은 수준의 법치, 

우수한 교육환경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체코는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들

어섰다. 1998년 ODS를 대신해 ČSSD가 정권을 잡으면서 경제사회정책

에 변화가 생겼다. 기존 ODS가 내세운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

제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지만,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

고 성장을 위한 긴축을 내세우면서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었다. 그러나 1998년 체코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집권한 

ČSSD는 보다 유연하고 관대한 사회정책을 내세우면서 확장적 재정정책

을 추진해 이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한편 EU라는 외적인 요인은 체코의 정치,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

다. 체코는 이미 1993년부터 EU의 '폴란드-헝가리 경제재건을 위한 

원조(PHARE)'를 통해 EU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이외에도 

‘농업 및 농촌개발(SAPRAD)’과 ‘환경과 교통 등의 인프라 프로젝트

(ISPA)’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농업, 환경, 교통 및 사회 인프라 개혁을 

위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향후의 경제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었

다.11) 2004년 EU 가입 이후에는 EU로부터 구조기금을 수령하여 교통, 

11) 2000-2006년 Phare 프로그램의 예산은 100억 유로 이상으로 연간 평균 15억 유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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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등의 사회 인프라 건설과 낙후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고, 동시에 과학단지 건설과 연구개발을 강화했으며, 제조

업 분야의 대기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국가차원의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체코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5억 유로의 EU의 구조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데, 이를 통해 운송 인

프라 개선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에 주력할 예정이다(김면회 

외, 2014: 113-114).  

이러한 국내외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체코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고 이

는 다시 경제성장과 고용 등과 같은 거시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당히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체코의 거시경제 변화

를 살펴보면, 우선 이 기간 중 평균 GDP 성장률은 4.2%로 발트 3국이

나 발칸유럽 국가들보다는 성장률이 낮았지만, 인접한 폴란드나 헝가리에 

비해서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2004년 EU 가입 이후의 성장률은 

가입 이전 시기보다 훨씬 높았는데, 2004년 이후 4년 평균 성장률은 

5.9%를 넘어섰다. 

1998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ČSSD는 당초 공약했던 유연하고 확장된 

사회정책을 시행하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97년 말부터 이

어진 정치 불안정과 경기침체, 재정악화로 인해 확장적 사회정책을 추진

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 시기 ODS의 전총리 클라우스

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정부와 대통령 사이에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체코의 경제상황이 회

복세로 돌아서면서, ČSSD 정부는 보다 확장적인 사회정책을 추진해 나

다. Phare는 제도, 능력배양 지원과 투자지원을 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당초 Phare는 

중부유럽의 EU 가입 신청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점차 서부발칸 지역으

로 확대되어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등도 2000년까지 Phare의 

지원을 받았다. 이들 국가는 2001년부터는 CARDS(Community Assistance for 

Reconstruction, Development and Stability in the Balkans)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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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었다. 특히 ČSSD 정부는 사회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고, 

사회정책에서 사회연대와 개인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연금 및 의료보

험 개혁 등을 추진해 나갔다. 

[그림 Ⅳ-3] 체코의 GDP 성장률(%):　1999~2007

자료: World Bank Data(2015). (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기타=알바

니아, 발트3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몬테

네그로, 보스니아, 코소보) 

다. EU 가입 이후(2008~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

이 시기에 들어 체코의 민주화 수준과 법치 수준은 이미 다른 탈사회

주의 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서 더 이상 이행기 국가가 아닌 완전한 민주국

가, 시장경제 국가로 평가받았다. 탈사회주의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

의 체제전환(혹은 이행)을 평가하는 EBRD의 이행 보고서(Transit 

report)에서는 2008년 이후 체코를 더 이상 이행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

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정치안정과 법치구현 등이 전제조건이 되는데, 이 기간 체코는 다른 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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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주의 국가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민주주의, 법치, 정책의 일관성, 정부

의 효율성 등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 바로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체코의 정치지수는 79.6점으로 

조사 대상 전체 탈사회주의 국가 평균 72.7점보다 높았으며, 경제지수는 

62.7점으로 전체 평균 46.7점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다(Democracy 

Barometer, 2014). 헤리티지 재단에서 발표한 경제 자유화 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에서도 부패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다른 국가들

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Heritage Foundation, 2014). 

[그림 Ⅳ-4] 중동부유럽의 민주주의 바로미터: 2011~2012

자료: Democracy Barometer(2014) (V=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기타=

슬로베니아, 발트3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보스니아, 마

케도니아 세르비아)) 

그러나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체코로 확산되면서 

2009년 GDP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는 등 체제전환 이후 최대의 경

제침체를 경험했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 GDP 성장률이 평균 0.7%

에 불과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고도 성장기를 거친 뒤 다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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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기로 접어든 것이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체코의 경우 이 기간 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2009년 -46억 9,000만 달러에서, 

2011년 -58억 8,000만 달러로 급증했다(OECD, 2014). 그러나 2012년

부터 2013년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플러스 성장세로 돌

아섰으며, 2015년 성장률은 2.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장기 성

장률은 3.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Global Insight, 2014).

[그림 Ⅳ-5] 체코의 GDP 성장률(%): 2008~2014

자료: World Bank Data(2015). (V4=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기타=알바

니아, 발트3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디아, 세르비아, 몬테

네그로, 보스니아, 코소보) 

이 기간 중에 정권은 다시 ČSSD에서 ODS로 교체되었다. ODS는 

집권 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긴축에 

역점을 둠으로써 이전 정권의 확장적 사회정책을 긴축적 사회정책으로 변

화시켰다. 그러나 2013년 부패 스캔들로 ODS 정권이 무너지고 조기총선

을 통해 ČSSD가 재집권하면서 다시 사회정책이 변화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제3시기의 사회정책은 전통적인 ČSSD의 관대한 사회정책에서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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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긴축과 지속적인 국가의 역할 축소, 개인의 역할 증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체제전환 25년을 평가하면 좌우 정권교체

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사회연대와 개인책임을 두 축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6] 체코의 경제자유화 지수

자료: Heritage Foundation(2014)

3. 체코의 경제사회적 성과

가. 체코의 경제적 성과

체제전환 이후 체코의 GDP는 지난 1993년 335억 유로에서 2013년 

1,494억 9,100만 유로로 4.46배 증가했다. 이와 함께 GDP 성장률도 양

호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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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비셰그라드 국가의 GDP 성장률(%): 1991~2014 

자료: The World Bank(2015).

1인당 GDP도 1995년 4,279유로에서 2013년 14,220유로로 약 3.32

배 증가했다. 2013년 기준 EU 28개 국가의 1인당 평균 GDP를 100으

로 보았을 경우, 체코는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 탈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

장 높은 80%를 기록하였다. 지난 25년 동안의 체코 경제성장은 체제전

환국 중 가장 높은 성적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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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 비셰그라드 국가의 1인당 GDP: 1995~2013 

(단위: 10유로)

자료: Eurostat(2015).

체제전환 이후 산업별 GDP 구성에서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다만 농

어업 분야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농어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5년 4.8%에서 2010년 2.3%로 감소했다. 그러나 산업과 제조업, 건

설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는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체코가 과

거 공산정권 시기에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

는데, 현재에도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체제전환 이후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Chain)에 결합되어 이 분야에 대한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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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한편 피용인 보수의 측면에서는 농어업의 1차 산업과 건설, 제조업 

등 전통적인 2차 산업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 도소매, 금

융, 행정 등 3차 산업 전 부분에서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Ⅳ-9] 체코의 산업별 GDP 구성 및 피용인 보수(%) 추이 

자료: Eurostat(2015).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성상 대외교역이 체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EU 의존도가 높아 전체 수출의 84.3%, 수입의 

75%를 EU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다. 주요 수출입 대상국 중 독일이 차지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수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율이 31.3%이

며, 수입에서는 25.6%이다(IMF, 2015). 체코는 주로 자동차를 비롯한 

운송장비를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독일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망과 조

립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완성품을 제조해 판매하

거나 완성품 제작을 위한 부품을 제조해 이를 수출하는 기업내 무역

(intra-industrial trade)의 비중이 높다(IMF,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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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0] 체코의 무역수지 및 상품‧서비스 수지: 1989~2013

자료: Eurostat(2015).

[그림 Ⅳ-11] 체코의 인플레이션(%): 1997~2013

자료: Eurosta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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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HICP 기준)도 상당히 안정적이며 2013년 기준 EU 평균

보다도 낮은 1.4%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 높은 인플레

이션을 기록했다. 당시 기간산업을 구성하던 국영기업들의 사유화가 진행

되면서, 가스비가 34%, 전기료가 15% 인상되는 등 1990년대 중후반까

지 10%대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1%

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했고 예상과 달리 2004년 EU 가입 이후에

도 2% 이하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체코 경제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실업이다. 물론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할 때 체코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체코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실업률은 심화되었다. 2014년 6월 기준 체코의 실업률은 

6.1%로 인접한 헝가리의 8.7%, 폴란드의 9.5%, 슬로바키아의 13.8%, 

EU 평균 10.2%와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2004년 EU 가입을 

전후해서는 실업률이 8%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에는 현재의 6% 대를 유

지하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최근 실업률은 지난 1990년대 초반의 3%대

의 낮은 실업률과 비교할 때 증가하였다. 특히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

은 2014년 기준 16.5%로 높은 수준이다. 물론 체코의 청년 실업률도 

2014년 6월 기준 헝가리 23.9%, 폴란드 23.6%, 슬로바키아 32.4%, 

EU 평균 22%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Eurostat, 2015).  

체코의 GDP 대비 정부의 재정적자는 2014년 기준 -2.0% 수준으로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하여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과거 체코의 

GDP 대비 정부의 재정적자는 비셰그라드 그룹 중에서 가장 심각했는데 

1995년 기준 –12.6% 수준이었다. 그러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자는 안정세로 돌아섰다. 특히 EU 평균 재정적

자인 –2.9%와 비교해도 체코의 그것은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의 채무 역

시 다른 동유럽 국가들의 상황에 비해서 양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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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GDP 대비 정부부채(%)  

  자료: Eurostat, 2015

[그림 Ⅳ-12] 체코의 GDP 대비 재정적자(%): 1995~2014

자료: Eurosta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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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GDP 대비 정부부채는 42.6%에 불과해 비셰그라드 국가들보

다 낮다. 특히 EU의 GDP 대비 정부부채 평균인 86.8%에 비해 절반 수

준이다. 이러한 정부살림에서 높은 성과는 조세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 

좌우파 중 누가 집권을 하든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세

율은 낮춘 반면 사회지출은 확대시켰다. 물론 우익정권이 집권했을 경우

에는 개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폈고, 좌익정권이 집권했을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법인세율도 낮추는 세제개혁을 단행했다는 특징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세

율감소 및 사회정책 확대라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체코가 지속적인 감

세정책과 사회지출 증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안정, 그리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확대하여 세수균형을 추

구했기 때문이다. 즉 세수균형을 위해 간접세를 인상하고 새로운 항목에 

과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였던 것이다. 

체코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 이후에도 누진세를 폐지

하여 개인 소득세율을 15%로 고정시키고 법인세를 21%로 인하했다. 이

로써 2009년 재정적자가 -4.6%, 정부부채가 GDP의 38%를 넘어섰지만, 

2013년부터는 15%의 기본 소득세에 일정 소득 이상 구간에 대해 7%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누진세를 도입하고 부가가치세

와 소비세 등을 인상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 나아가 과세대상을 추가

로 발굴한 것도 재정효과에 기여하였다. 그동안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

외되었던 국가 공무원들에게도 과세를 함으로써 연간 1억 크라운 이상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다. 전문직과 작가 등에게 적용했던 저작권료와 인

세에 대한 총액 세재혜택(공제)을 줄여 2010년 15억 크라운, 2011년 16

억 크라운, 2012년에는 17억 크라운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다. 

한편 건물과 토지에 부과하던 재산세를 두 배 인상하고 이를 중앙정

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징수하도록 해서 지방정부의 예산적자를 줄여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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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방식을 통해 2010년 28억 크라운, 2011년에는 29억 크라운, 

2012년에는 30억 크라운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다. 2010년 1월 1일부

터 부가가치세를 기존의 19%에서 20%로 인상하면서 2010년 178억 크

라운, 2011년 181억 크라운, 2012년 185억 크라운의 세수증대 효과를 

보았다. 이와 더불어 2010년부터 연료 소비세를 리터당 1크라운 인상하

여 2010년 76억 크라운, 2011년 77억 크라운, 2012년 79억 크라운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고 주세와 담배세를 인상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에 따른 세수감소를 상계했다(Háva, 2010; 23). 

<표 Ⅳ-1> 체코의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1990~2015

자료: Výzkumný Ústav Práce a Sociálních Věcí,“Daně a pojistné,”(2015). 

     

  

개인 및 자영업자 소득세율 법인세율

연도 세율(%) 연도 세율(%)

1990-1992  5-32 1990-1992 55

1993 15-47 1993 45

1994 15-44 1994 42

1995 15-43 1995 41

1996-1999 15-40 1996-1997 39

2000-2005 15-32 1998-1999 35

2006-2007 12-32 2000-2003 31

2008-2012 15 2004 28

2013-2015 15(+7)

2005 26

2006-2007 24

2008 21

2009 20

2010-20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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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코의 사회적 성과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는 출산율과 사망률, 

고령화 등의 인구변화이다. 체코의 인구는 2015년 1,053만 2,000명에서 

2050년 979만 5,000명으로 감소할 것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2015년 192만 명에서 2050년 317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

다. 이는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18.1%에서 32.2%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가능인

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노년층 인구가 2015년 27.2명에서 

2050년 59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생산가능인구와 연금생활

자의 비율이 2015년 3.7에서 2050년 1.7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림 Ⅳ-14] 체코의 노년 부양비 및 연금생활자/생산가능인구 비율: 1989~2049

자료: OECD Stats(2015).

좌-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사회지출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시기별 집권당과 GDP 대비 사회지출을 보면, 1998년 ČSSD가 

정권을 잡았을 당시 이전 시기에 비해 사회지출이 1.7% 증가했고, 2006년 

ODS가 집권했을 당시 –0.3%로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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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변화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즉 좌-우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출 비율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변수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좌-우 정권의 ‘사

회정책 수렴’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2> 체코의 시기별 집권당과 GDP 대비 사회지출(%): 1990~2015

시기 집권당 연립참여 소수정당
내각
성향

GDP
평균
(%)

실업률
평균 (%)

사회 
지출평균

(% of GDP)

증감
(%)

1990-
1992

OF
(우익)

KSČ(극좌) 
ČSL(중우) 
HSD(중우) 
SMS(중좌)

중우 -6.1 2.8 15.4

1992-
1996

ODS
(중우)

KDU-ČSL(중우)
KDS(중우)

중우 2.6 4.0 16.4 +1.0

1996-
1998

ODS
(중우)

KDU-ČSL(중우) 
ODA(중우) 
KDS(중우)

중우 1.1 5.1 17.0 +0.6

1998 전문가내각

1998-
2002

ČSSD
(중좌) 

소수내각 중좌 2 7.9 18.7 +1.7

2002-
2006

ČSSD
(중좌)

KDU-ČSL(중우)
US-DEU(중우)

중좌 4.7 7.8 18.9 +0.2

2006-
2009

ODS
(중우)

KDU-ČSL(중우)
SZ(중우)

중우 2.6 5.9 18.6 -0.3

2009-
2010

전문가내각

2010-
2013

ODS
(중우) 

TOP09(중우) 
VV(중우)

중우 0.7 7.0 20.2 +1.6

2013-
2014

전문가내각

2014-현재
ČSSD
(중좌)

ANO(중우) 
KDU-ČSL(중우)

중우 2.0 6.1 20.6 +0.4

주:　중우=중도우익, 중좌=중도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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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체제전환 이후 현재까지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지출 비율은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으며, 1995년 16.7%에서 2012년 

20.8%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는 EU 28개국 평균 29.5%와 중동부 

유럽국가 중 헝가리의 21.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폴란드의 18.1%, 

슬로바키아의 18.4%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1인당 사회보장비 지출액은 1996년 689.56유로에서 2012년 

2,935유로로 증가했다. 이는 2012년 기준 EU 28개국 평균인 7,280유로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인 헝가리의 

2,114유로, 폴란드의 1,763유로, 슬로바키아의 2,358유로에 비하면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림 Ⅳ-15]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대비 사회지출(%): 1990~2014        

자료: OECD Stats(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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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사회지출의 구성 항목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2

년 기준 유족연금을 포함한 연금지출이 절반 정도인 48.26%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수당을 포함한 의료‧요양이 37.55% 수준이다. 가족 및 아동수

당 5.35%,실업수당 3.24%, 사회적 배제를 위한 지원 1.64%, 가계보조 

0.94%였다. 

현재 연금보험은 고용인과 피용인이 함께 임금의 28%를 납부한다. 

이외에 상병보험으로 2.3%, 고용보험으로 1.2%, 의료보험으로 13.5%를 

납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4대 보험료 부담률은 1995년 49.5%에서 

2015년 45%로 거의 변화가 없다. 피용인에 대한 부담은 줄고 고용인에

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림 Ⅳ-16]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1인당 사회보장비: 1995~2012

(단위: 유로)

자료: Eurosta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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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의 빈곤율과 사회적 배제자 비율은 체제전환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체코의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 중 노

년층 비율은 EU의 다양한 그룹들과 비교해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체코의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 비율도 EU의 다양한 그룹들과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

유럽 국가와 비교해서도 체코의 빈곤율과 사회적 배제율이 낮을 뿐만 아

니라 지속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비교적 잘 정착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

다. 그것은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정책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Ⅳ-17] 체코의 항목별 사회지출(%): 1995~2012

자료: Eurosta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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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빈곤율과 낮은 사회적 배제율과 마찬가지로 체코의 사회불평등 

수준도 매우 낮다. 지니계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3년 기준 체

[그림 Ⅳ-18]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 중 노년층 비율(%): 2005~2013 

     자료: Eurostat(2015).

[그림 Ⅳ-19] 전체 인구에서 빈곤층과 사회적 배제자 비율(%): 2005~2013 

    자료: Eurostat(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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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는 24.6으로 EU 신규가입국 평균 30.6이나 EU 평균 30.5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히 사회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Ⅳ-20] 체코의 지니계수: 2001~2013년       

자료: Eurostat(2015).

복지책임 주체에 관한 여론 동향을 보면, 일반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견(국가가 절대적으로 + 국가가 대체로)이 60% 수준이었

고,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개인이 절대적으로 + 개인이 대체

로)은 15% 수준이었다. 즉 체코의 국민들은 국가책임의 사회보장제도를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별 적용하

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체코의 여론은 국

가가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사회연대의 원리는 당연한 것이지

만 개인의 책임도 중시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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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1] 체코의 복지책임 인식: 국가책임 vs. 개인책임(%)

자료: CVVM(2014).

[그림 Ⅳ-22] 체코의 복지책임 인식: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자료: CVVM(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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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와 관련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정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권력자원이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좌익정당이 집권하거나 노동자

들의 세력이 강할 경우 관대한 복지정책과 분배가 사회정책의 기본적 방

향이 되며, 반면 우익정당이 집권하거나 노조 등의 사회세력이 약할 경우 

성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이 우선시 되고 분배에 대한 사회정책이 위

축될 가능성이 높다(Korpi and Palme 2003: 425).

그러나 체코의 경우 시기별 집권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는 상관없이 

지난 20여년간 사회지출은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어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사회정책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체코의 양대 정당인 

ODS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과 긴축적 사회정책을 그리고 ČSSD는 분배

위주의 경제정책과 확장적 사회정책을 정강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 두 

정당 중 누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적 원칙은 흔

들리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체코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는 연대

와 책임 원칙이 상이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들의 사회정

책을 수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체제전환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소득증가 덕분에 보다 확장적인 사회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한 가지 요인이었다. 

더구나 체코 정당체제의 특성상 단독내각을 구성하기 어렵고 연립내각

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때 연정 형태가 대부분 좌-우 연정이라는 측면에

서 사회정책의 급진적 변화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체코의 정당체

제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ODS와 ČSSD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도우익 정

당들로 ČSSD가 연정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중도우익의 소수정당들이 연

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인 정책변경

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결국 관대한 사회정책을 내세우고 복지에 

대해 보다 확장적 아젠다를 내세우는 ČSSD가 선거에서 승리한다 하더라

도 긴축적인 사회정책을 내세우는 중도우익의 소수정당과의 연정을 통해 



Ⅳ. 체코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27

사회정책이 어느 정도는 보수화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체코에서는 잦은 

정권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연대와 개인책임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정책의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

4. 결론 및 시사점 

체코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코의 체제전환은 비셰그라드 국가들을 넘어 전체 체제전환

국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 EBRD의 이행 보

고서에서는 체제전환국 중에서 가장 먼저 체제이행을 달성하여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를 달성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지표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GDP 성장률, 1인당 GDP, 무역수지, 실업률, 재정적

자 및 정부부채 등 체코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서구 유럽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발전하였다. 사회지출, 1인당 사회보장비, 빈곤율, 사회적 

배제, 소득불평등 등 사회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전히 체코의 체제전환에서 과제가 남아 있다. 급속한 고령화

로 인하여 노인부양비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물론 GDP 대비 

사회지출이 21%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2%보다는 약간 낮아 사회지출 

조정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사회정책에 

대한 조정을 요청받고 있다. 체코의 실업률은 6% 수준으로 EU 평균인 

10%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인 청년실업률은 16.5% 

수준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복지, 즉 일하

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가 1차적 안정망인데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창

출되지 않는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우파정권, 좌파정권, 우파정권, 좌파정권으로 변

화를 가져온 과정에서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적절한 정책혼합(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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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을 보여주었다. 우파정권은 재정지출을 최소화하고 좌파정권은 사회

지출을 확대해 온 경향이 있으나 좌-우 정권 모두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조화를 추구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좌파와 우파

의 집권 변화 속에서도 경제사회정책의 조화라는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가

운데 부분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체코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정치가 중요하다. 우파인 ODS 

(1989~1998), 좌파인 ČSSD(1998~2007), ODS(2008~2012), 좌파인 

ČSSD(2013~현재)와 같이 체제전환 이후 우파와 좌파가 번갈아 집권하

는 과정 속에서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대원칙이 수정되지 않았다. 경

제사회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한 

부분적 개혁이 진행되었을 뿐이다.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기보다 국

가발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정책적 수렴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불안감을 최소화한

다. 곧 정치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것이다. 결국 체제전환국 중 체코는 

EBRD로부터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를 달성하였다고 평가

받았다. 그 결과 비셰그라드 국가 중 가장 낮은 빈곤율, 사회적 배제, 불

평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연대와 개인책임의 원리를 통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

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체코가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관대한 사회

정책을 내세우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책임과 

연대의 원리이다. 공동의 연대와 개인의 책임이라는 원칙하에, 국가와 개

인이 적절한 수준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정책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

며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노동시장

으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체코는 빈곤율, 소득불

평등 수준, 실업률에서 체제전환국 중 가장 우수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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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와 높은 사회연대에 기초한 정책기

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세수가 증가하고 

다시 사회지출 증가로 이어져 왔다. 체코의 경제성장, 사회정책, 재정정

책, 조세정책의 선순환이 체코 복지국가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권교체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로 존의 위

기에도 불구하고‘공동의 연대’와‘개인의 책임’을 중시하는 원칙은 그

대로 유지되어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셋째, 급진적 경제개혁을 통해 계획경제 모순을 빠르게 해결하였다. 

체제전환 이후 우파정부 시기 체코는 급속한 사유화를 통해 계획경제가 

지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특히 사적 생산수단

의 소유권이 없는 상황에서 경쟁과 인센티브 부족,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

성과 비효율성, 국가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적 감시와 과도한 규제, 경쟁

부족으로 인한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 지체, 연성예산제약으로 요약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하였다. 즉 점진주의적 경제

체제전환만이 능사는 아니며 급진주의적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단기간에 

경제체질을 개선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체코의 사례가 통일한반도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혁속도를 국가(정치엘리트)가 통제하면서 경제사회체제를 전

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정치엘리트의 통제방식은 권위주

의가 아닌 민주주의에서 나왔다. 체코는 EBRD로부터 체제전환국 중 가장 

먼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이행이 끝난 국가로 인정받았다. 그것은 

정치의 안정에서 출발하였다. 좌우파의 계속되는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적 접근보다는 국가발전이라는 합리성에 기초하여 개혁을 시도

해 왔다는 점이다. 즉 국가의 정치엘리트들은 정당의 이데올로기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앞세운 정치를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체제전환의 충격을 극복하고자 사회정책의 무조건적인 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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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기존 사회정책의 장점을 인정하고 사회정책의 개혁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이다. 체제전환의 충격을 극복하고자 사회정책을 폐기하지 

않았다. 물론 체제전환 초기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로의 경제개혁이 전 

분야에서 단행되었다. 그러나 클라우스(Klaus)의 개혁은 폴란드에 비해 

급진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정책을 약화시키기 보다는 급속한 경제체

제 전환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회정책의 안정을 추구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회정책의 생산성에 주목하여 성장과 분배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였

다는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시 경제개혁을 극대화하는 방편으로 사회

정책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

하였던 체코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체코는 2013년 기준 체제

전환국 중 독일과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 1인당 GDP(PPP)가 27,190 

(current US$)로 가장 높으며 높은 사회연대에 기초하여 빈곤율과 불평

등 수준이 가장 낮아 사회정책의 성과도 높다. 즉 성장과 분배라는 조화에 

기초하여 두 마리 토끼를 잡았기 때문이다.



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 헝가리의 체제전환

가. 헝가리 체제전환의 정치경제적 배경

1985년 열린 13차 당 대회에서 당시 헝가리 수상이던 카다르(Kadar, 

Janos)가 실질임금과 생활수준을 줄이는 감축정책을 통과시키자 인민의 

비난이 빗발쳤다. 결과적으로 카다르의 기대 이하의 성과에 대한 불만과 

당보다 앞선 리더십이 문제가 되어 1988년 5월 당직에서 물러났다. 동구 

경제는 1975년 이후 점차적 붕괴가 시작되었는데 헝가리의 체제 붕괴와 

전환도 기타 동유럽 국가의 그것과 유사한 경제적 배경을 갖고 있었다. 

첫째, 세계시장에서 석유 값의 폭등이다. 코메콘(COMECON)이 이를 

완충시켜 줄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것은 환상이었다. 석유 값이 안정되기보

다는 생산비의 증가와 세계시장에서 동구생산품의 경쟁력 감소를 초래하

였다. 그 결과 동구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경제를 재구성해야만 

한다는 인식이 일어났다. 

둘째, 석유 값의 폭등결과 아랍으로부터 싼 차관이 가능해졌다. 그들 

경제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동구의 개혁자(헝가리, 폴란

드, 루마니아, 유고)들은 투자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

했다. 이 차관이 동구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들을 빚의 덫에 몰아넣었다. 

1970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차관원가가 증가해서 제3세계의 다른 

채무국들처럼, 동구는 감당할 수 없는 빚 부담을 지게 되었다. 

셋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점은 경제의 재구조화가 잘 이행되지 않

았다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제3의 산업혁명(정보기술, 컴퓨터, 칩 등)

이 일어났으나 동구는 이 경주에 뛰어들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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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세계시장의 개방에 따라 개혁주의자들은 사회주의 경제를 

세계시장에 통합시키려고 했다. 왜냐하면 수출을 통해서만 증가하는 빚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의 산업혁명의 조건에 적응할 수 있

는 능력의 부족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

오랜 경제정책의 실패는 80년대 말 그 책임을 물어 정권의 교체로 일

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동유럽의 경우 정권의 교체가 아닌 체제의 전환

으로 번져갔다. 그 이유는 경제적 위기가 소련 전략의 변화 및 정치적 야

당 세력의 확대와 맞물려 정치적 위기와 동시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헝가리 체제전환의 주요한 정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야당 세력의 확대이다. 정치 불만자들(Dissidenten)은 

정치적 저항을 조직화했고 국가사회주의가 붕괴할 때까지 공산당을 향해 

도덕적 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헝가리의 경우 탈 스탈린 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사라지자, 관료들도 정통성의 새로운 기반

을 요구했고, 기술 관료적 인텔리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기 시작했다. 신 

엘리트들은 새로운 정치적 공간을 만들었다. ‘시민사회’는 이런 기회의 

발전물이다. 엘리트들의 내부균열과 기술관료의 영향으로 인해 자유화가 

확대되었다. 신 엘리트들은 정치불만자의 환심을 사야했기에 기술엘리트와 

공모하였다. 결과적으로 공산당에 의해서 창설된 체제는 국민의 욕구와 기

대를 만족시키지 못했고 정치적 야당은 정치불만자란 소수의 지식인에서 

대중으로까지 확산되었으며, 지배정당은 점차 방향감각을 상실해 갔다.

둘째, 소련 전략의 변화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고르바쵸프의 신사

고’가 있다. 신 사고란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을 말한다. 이는 동구로

부터 소련의 철수라는 브레즈네프 독트린(Breschnew-Doktrin)의 종식과 

연계되었다(정흥모, 2001: 41-45).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종식으로 체제전환이 본격화되었는데, 동유럽 개

별국가에서는 상이한 이행방식이 등장하였다. 헝가리의 체제전환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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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식 원탁회의인‘삼각 탁상회의(Dreieckstisches)’의 방식을 취하면

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헝가리가 체제전환 과정에 접어들 때 그 중재

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바로 이 원탁회의였다. 다시 말해 원탁회의가 

체제전환 시기에 여러 정치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원탁회의가 갖는 의미는 변혁에 의한 비상사태를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법

으로 해결했다는 것이다. 즉 원탁회의는 자유․민주적 정치실습으로써 정치

적 의사형성 및 폐쇄적 정치체제에서 개방사회로 향한 전환의 제도화를 

말한다.

헝가리에서 원탁회의는 1989년 6월 10일 헝가리 사회주의 노동당

(USAP)과 야당이 폴란드식 원탁회의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하면서 시작했

다. 구체적으로 일당체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국가 창설로의 

이행은 자유선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원탁회의 대화의 목적은 자유선거 실시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의 토대

를 협상하는데 있다. 1989년 6월 13일 ‘삼각 탁상회의’의 첫 번째 본

회의가 개최된 이후 1989년 9월 19일 원탁회의는 1990년 초 자유의회 

선거의 실시에 합의함으로써 종료되었다. 동시에 헌법 및 형법개혁, 헌법

재판소 창설, 선거, 정당 그리고 의회에 대한 입법예고를 결정했다.

그 결과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1990년 총선을 시작으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면서 본 궤도에 진입하였다. 1990년 이후 현재까지 평화적으로 

1994년, 1998년, 2002년, 2006년, 2010년, 2014년까지 7차례에 걸쳐 

5차례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 왔다. 헝가리의 경우 정치적 체제전환은 평

화적이고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경제적 차원의 체제전환은 점진적으

로 이루어진 점은 다른 비셰그라드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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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헝가리 체제전환의 시기 구분

본 연구에서는 헝가리 체제전환기의 경제사회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체제전환 국가들에 대한 시기구별은 매우 다양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IMF는 2014년에 발행한‘25년의 체제전환: 

탈사회주의 유럽과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보고서에서 ① 1990~1993 : 

초기 안정화와 개혁, ② 1994~1996 : 시장개혁, ③ 1997~2001 : 혼란과 

회복, ④ 2002~2007 : 경제호황, ⑤ 2008~2013 : 위기, ⑥ 2014년과 

그 후로 구분하여 탈 사회주의 유럽의 25년 체제전환을 점검하고 있다

(Roaf et al, 2014). IMF는 체제전환에 대해 자문했을 뿐만 아니라 체제

전환국의 경제안정화를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펴면서 전문가 훈련 및 

기술적 원조 기관으로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시기 구분을 한 것이다.

한편, 유럽을 위한 복지․부․노동 연구단(Welfare, Wealth and Work 

for Europe)은‘사회경제적 기구의 대규모 전환’이란 최근 보고서에서 

헝가리 체제전환에 대한 시기를 다음과 같이 총 6단계로 구분하였다

(Orosz, 2013). ① 1980~1990 :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제도 형성기, 

② 1990~1995 : 점진적 이행기, ③ 1995~2000 : 성장과 유산의 충돌, 

④ 2000~2006 : 일시적 발전과 침체기, ⑤ 2006~2008 : 안정과 예기

치 못한 국제금융 위기의 확산, ⑥ 2008~현재 : 위기관리기

본 연구에서는 WWW for Europe의 시기 구분을 재조정하여 3단계

로 단순화시키고자 한다. 이를 재조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헝가리 

총선에 따른 정부구성 시기와 잘 맞물리기 때문이다. 헝가리 경제사회정

책을 정부재임기관에 준하여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시기 구분 

중 [⑥ 2008-현재: 위기관리기]는 좀 더 세분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오르반 정부가 2기 연속 집권했기 때문이다. [⑥ 2008-현재: 위기관리

기]를‘2010~현재: 위기관리 및 회복기’로 바꾸어서 오르반 2기와 3기 

정부를 함께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⑤ 2006-2008: 안정과 예기치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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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제 금융위기의 확산]은 사회당 정부의 집권 시기에 따라‘2006- 

2010: 안정과 예기치 못한 국제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재구성하였다. 

[④ 2000-2006: 일시적 발전과 침체기]도‘2000~2004: 일시적 발전과 

침체기’로 시기조정을 하였다. 

헝가리의 체제전환에 관한 시기구분 조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체제전환의 충격․변동기(1989~1994)에 해당한다. 2단계는 체제

전환의 침체 ․ 성장기(1995~2010)이다. 이 시기에는 성장과 유산의 충돌

(1995~2000), 일시적 발전과 침체(2000~2004) 그리고 안정과 예기치 

못한 국제금융위기의 확산(2005~2010)이 포함된다. 끝으로 체제전환의 

위기관리 및 정상화시기(2010~현재)인 제3단계는 위기관리 및 회복

(2008~현재)을 포함한다. 결과적으로 이 글은 헝가리 총선에 따른 정부

구성 시기에 맞물려서 경제사회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헝가리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체제전환의 충격·변동기(1989~1994)

1) 경제정책: 사유화 

Sachs(1991)는 랄프 다렌도르프(Ralf Dahrendorf)의 1990년 저서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Europe)에서 언급된‘눈물의 계곡

(valley of tears)’이라는 용어를 중동부 유럽의 경제체제 전환에 빗대어 

차용하고 있다.‘눈물의 계곡’이란 동유럽이 경제체제 전환과 관련하여 

경제 자유화, 거시경제 안정화, 사유화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체제전환의 낙오자가 대향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Sach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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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사유화 그리고 안정화’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두고 급진

주의(radicalism, bing bang 혹은 shock therapy) 대 점진주의

(gradualism)로 대립되었다. 이는‘이빨을 한 번에 뽑을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뽑을 것이냐’또는‘웅덩이를 두 번 점프해서 건널 수 있다, 없

다’중의 선택에 비유되기도 했다(vam Brabant, 1998: 102). 급진주의

와 점진주의 모델은 국가의 초기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 전자에 체코슬

로바키아와 폴란드가, 후자에 헝가리가 속한다. 

헝가리가 채택한 점진적 경제체제 전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첫째, 

보조금이 점진적으로 철회되었고 전반적인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와 기초원료 가격도 점진적으로 자유화 한다. (…) 둘째, 그 결과 

예산적자가 계속되었지만 국가소유 기업의 급속한 대량파산은 피할 수 있

다. (…) 셋째, 화폐의 태환은 무역자유화와 기업의 경화 접근을 통해 점

진적으로 도입한다.”(이기동,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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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동유럽 각국의 체제전환 초기조건

(단위:%)

자료: Balcerowicz(1997:.225), 김민관(2007: 34).

 

사유화 추진방식은 동유럽 국가들 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 헝가리 

사유화 정책의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정여천, 2000: 

26).“첫째, 체코슬로바키아의 쿠폰 민영화(사유화)처럼 전 국민을 대상

으로 단기간에 무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법이 부정되고 매각을 기본

구분
폴란드
(1989)

헝가리
(1990)

체코슬로바키아
(1990)

거시
경제
지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640 35 16

임금상승률 (1987-개혁시) 20.4 0.6 ∆9.1

경상수지(GDP대비) ∆1.7 1.2 ∆2.9

재정수지(GDP대비) ∆7.4 0.5 ∆0.4

대외채무 44 61 16

달러의 암시장 환율과 
공식환율차이

수백 30 250

구조적 
특징

공업의 GDP 비율 52 36 57

코메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 43 45 51

코메콘해체 충격에 의한 
GDP감소 (GDP대비) 

∆4 ∆8 ∆9

제도적 
특징

체제전환 이전의 가격자유화
일부 식료품을 
제외하면 극히 

제한적

85%자유화
(시장구조는 
왜곡된 상태)

없음

체제전환개시 이전의 제도개혁 제한적

1986년 
시장요소를 

도입한 
체제내 개혁실시

없음

노조 노동조합의 정치적 압력
강력한 노조와 

노동자
자주관리제도

약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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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는 방법이 채용되었으며, 종업원 등 내부자들 대상으로 하는 우대

조치도 제한되었다. 둘째, 기업매각이 개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민영화 프로세스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했다. 셋째, 기업 매각과정

에서 매수자에게 기업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해고나 감원 등 기업 구조조정이 민영화에 앞서 진행되었다. 넷째, 국영

기업은 민영화 과정에서 매각의 대상이라는 수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심각한 대외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영화 시 외자의 적극적인 

참가가 허용되는 등 대외 개방적인 민영화가”단행되었다(정여천, 2000: 

26).

<표 Ⅴ-2> 구 동구권 주요 국가들의 국유기업 사유화 형태 비교

  * Manager-Employer-Buy-Out(사유화 기업의 경영진과 종업원에게 매각) 

** 1989~1998년간 국민1인당 외국인 직접투자(FDI) 도입 실적자료: Blaszczyk & 

Woodward(1996) pp.20, EBRD(1998), p.181. 

자료: 정여천(2000: 43).

폴란드 헝가리 체코

1차 방식 직접매각 직접매각
대중 사유화 
(voucher)

2차 방식 MEBOs* MEBOs* 직접매각

사유화 속도의 정책적 
중요성

보통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

90년대 초반 까지 
최우선

원소유자 반환
원칙적으로 인정하나 
법규 미비로 거의 

적용 안 됨 
광범위하게 적용

소규모 사유화에서 
일부 적용

외국인 투자도입정책
(실적, 달러)**

중요(398) 매우 중요(1,627)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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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당시 헝가리의 경제는 소련을 포함 주변국과 다른 상황에 있

었다. 즉 ① 소규모이지만 농업, 제조업, 건설 그리고 서비스 등에서 발

달한 사적 부문이 1998년 기준으로 GDP의 10%에 육박했다. ② 사적 

부문과 국영기업은 보조금, 조세 수입제한 등과 같은 간접적 수단으로 이

루어지던 중앙 통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③ 서구 

경제권, 특히 독일과 대외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④ 1982년 IMF와 

World Bank에 가입한 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헝가리는 이들로부터 

차관을 받았으며, 은행업, 화폐 및 조세개혁등과 관련해서 기술적 지원도 

받았다. ⑤ 뿐만 아니라 헝가리는 1989년 EU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명목으로 재정지원(PHARE)을 받을 수 있었다. 

<표 Ⅴ-3> 헝가리 체제전환의 목적과 정책 수단

  자료: Castañeda & Gómez(2006: 29)

구분 목적 정책적 수단

단기

거시경제
균형

국가재정 균형 확립

(재정적자 제거, 제한적 화폐정책, 경쟁력있는 환율정책, 외채 이자 지불)

자유화 보조금 삭감, 가격 자유화, 수입 제한 유연화

EU와 협상 EU 가입을 위해 협상 개시

중기

제도발전
주요 재정제도의 설치 및 발전(상업은행. 연금기금, 보험회사,  시장), 

경쟁정책의 제정 및 발전

소유권변화
(사유화)

토지, 주택, 국가 소유 기업의 사유화 및 전 소유권자에게 보상

노동시장
개혁

새로운 노동조합 제도 도입, 단체 매각협상 추진

EU 가입
준비

EU의 공동체 규범 채택

장기 EU가입 헝가리의 미래적 실천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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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에서 헝가리는 빅뱅(big bang)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에 체제전환 전략은 사전에 마련된 단기, 중기, 장기 정책플랜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1990년 새롭게 선출된 민주정부는 점진적이지만 

개혁 과정에 착수했다. 1990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한 엉털(József 
Antall) 정부는 1991년 3월 사유화, 무역자유화, 정부보조금 감축, 사적 

경제부문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점진적 경제개혁 프로그램, 즉 

엉털 정부의 경제프로그램인 쿠파플랜(The Kupa Plan)(JPRS Repory 

Supplement, 1991)을 발표하고 시장 경제체제로의 진입을 시도하였다. 

Kupa program은 시장경제를 위한 주요한 재정 제도의 설립, 자본화를 

위한 국제규범의 채택, 악성 대출에 대한 대비와 정산, 중앙은행의 독립

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0년부터 1993년까지 재정부 장관이던 쿠파(Mihály Kupa)에 의해 

주도된 쿠파플랜의 기본 목적은 시장경제를 창출해 내는 데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

해 시장경제를 창출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실업자를 사회안전망에서 흡수

할 것과 정부주도만이 아닌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같은 사회적 연

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중도우파의 엉털 정부는 후속조치로 사유화를 

속속 추진해갔다. 1990~94년 소규모 상가와 자영업 부문을 사유화시켰

다. 게다가 Tesco, Cora 그리고 IKEA와 같은 외국계 기업에 개발제한지

역을 매각했다. 국가 통신회사 Matav, 국가석유가스 MOL Group, 그

리고 국영 전력회사도 매각했다. 그밖에 여러 은행들도 처분했지만 규

모가 제일 큰 국가저축은행(OTP)은 국가 소유로 남겼다. 

이와 병행해서 시장 경제체제의 연착륙을 위해 경제 전반의 탈 국유화, 

즉 사유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1987년 

1월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이원적 은행제도를 도입했다. 1989년‘조직변경

법’제정에 이어‘소유전환법’이 제정되어 국가주도가 아닌 기업 단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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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사유화의 길이 열렸다. 1990년 증권거래소를 개장했을 뿐만 아

니라‘사유화관리청(State Privatization Agency)’신설을 통해 사유화

의 길을 텄고,‘외국인 투자법’제정을 통해 외국자본의 유치를 마련할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 1991년 1월에는 중앙은행법 및 은행법을 개정했

으며, 1992년‘일시적 국유재산 관리법’과‘영구적 국가재산 관리법’을 

제정하여 포괄적 사유화 법규를 구축하였으며‘보상법’을 제정하여 구 

공산정권 시절 몰수재산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1994년 7월

에는 최초의 은행사유화가 단행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밟아 헝가리는 경제

부분에서의 체제전환과정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김민관, 2007: 27, 조명

철 ‧ 한정숙, 1999: 156). 

하지만 사유화의 후유증으로 1989~1993년 시기의 경제지표는 대부

분 악화되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여 연평균 27.4%에 달했다. 고 인플

레이션은 부가가치세 도입에 따른 현상이기도 했다. 부가가치세는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고 전기, 가스 가격 인상을 이끌었고, 화폐의 

평가절하를 유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총생산(GDP)은 연평균 –4.8%

로 추락했고, 산업생산력은 –8.4%, 실질 투자는 –4.5%로 곤두박질쳤다. 

실업률은 1991년 1.45%에서 1993년 11.7%로 폭등했다. 다른 한편으로 

1990년 균형 상태였던 정부 재정수지는 1992년 조세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GDP의 7%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였다. 헝가리 정부는 재

정정자 축소를 위해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노력을 하는 

듯 했으나 체제전환에 따른 경기 침체로 사회적 불안을 염려해서 사회보

장제도 축소에 소극적이었다. 이로 인해 1994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8%를 초과하였다(김민관, 20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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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정책: 조숙한 복지체제

점진적 이행기(1990-1995)의 사회정책은 1989년 이전과 크게 다르

지 않았다. 이런 점은 헝가리의 사회지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시기가 체제전환 불황(transformational recession)이라는 데 있다. 

점진적 이행기(1990-1995)에 헝가리가 거둔 경제정책의 성과를 보면 

<표>와 같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1990년대 초 Kornai 

(2006)가 말하는 체제전환 불황을 거친 후 1994년부터 그 충격에서 벗어

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Ⅴ-4>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1989년 전후 GDP 및 GDP 성장률

자료: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UN ECE)(2001), Kornai(2006: 213).

   

Kornai(2006)는 GDP 수준에 비해 비대한 헝가리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조숙한 복지국가’라고 비판하였다. 단적으로 조숙한 복지국가는 

GDP에서 차지하는 사회지출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복지정책에 체제전

환이라는 위기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93년 복지지출이 GDP의 25.6%(사회지출 25.6% + 정부보조 3.1%)로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연금은 사회지출의 약 1/3로 

1993년에는 GDP의 약 11%를 차지했다(Standing, 1996: 392). 또한 

헝가리의 관대한 가족정책은 개혁되지 않고 체제전환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었다. 헝가리의 가족수당은 1912년에 도입되어 1939년 12주의 출산휴

GDP(1989-100%) 연평균성장율(%)

1980 1990 1995 2003 1980-1989 1995-2003

체코 85 99 94 106 1.8 1.5

헝가리 86 97 86 116 1.7 3.8

폴란드 91 88 99 135 1.1 4.0



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43

가가 주어졌고, 1965년 20주로 연장되었다. 남성의 출산휴가제도가 

1967년 도입되었고, 6개월간 100% 유급을 보장했다. 문제는 보편주의와 

고용연계적 가족수당 제도가 1995년까지 유지되었다는 데 있다.

<표 Ⅴ-5> 주요 체체전환국의 GDP(%) 대비 총지출, 사회지출, 정부보조(%): 1989, 1993년

주: a 특별예산비 포함, b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비용, c 에너지, 주택, 식료품 등등에 

대한 보조   

자료: Götting(1994: 144), 정흥모(2012: 350) 재인용.

또 다른 지표를 통해 1990년 초반 헝가리 복지제도의 현 주소를 알 

게 되면 왜 코르나이가 조숙한 복지국가를 운운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Giannaros, 2008: 33). 예를 들어, 헝가리 가구의 주요 소득원에 대한 

자료다. 이 자료를 보면 지속적으로 노동소득이 감소하는 반면에 국가나 

사회 이전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1990년대 초반인 체제전환 불황에도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표에 의거하여 Kornai(2006)는 헝가리를 국가의 현실적인 

경제적 능력과 비교할 때 이보다 앞서나가는 복지지출을 유지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조숙한 복지국가로 조롱했던 것이다. 과거 20~30년 간에 걸쳐 

구축된 사회주의 시대의 관대한 복지제도가 체제전환 불황을 겪고 있는 

1990년대 초반 당시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복

지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사

국가
총지출a 사회지출b 정부보조c

1989    1993 1989   1993 1989   1993

불가리아 61.4 45.7 10.4 12.9 15.5 3.9

체코d 64.5 48.5 13.2 14.6 16.6 -

헝 가 리 49.3 54.5 15.8 22.5 10.7 3.1

폴 란 드 48.8 50.7e 10.0 21.0 12.9 3.3

루마니아 42.7 31.0 9.5  8.9  0.4 5.5

슬로바키아 64.5 55.5 13.2 17.0 16.6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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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큰 간극이 벌어져 있다는 것이다(Kornai, 1997: 95). 그러므로 코

르나이는 조숙한 복지국가인 헝가리 복지제도는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표 Ⅴ-6> 헝가리 가구의 주요 소득원(총소득의 %)

자료: 1960: Central Statical Office(1971: 387),

      1970 and 1975: Central Statical Office(1981: 356),

      1980 and 1985: Central Statical Office(1986: 240), 

      1990 and 1992: Central Statical Office(1994: 30), Kornai(1997: 137)

게다가 점진적 이행기(1990-1995)의 사회정책을 담당한 엉털(József 
Antall)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바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 

사회보장 개혁은 선거공약이나 정치적 아젠다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었다. 

다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주문받고 

있었다. 차관에 따른 형식상 권고사항이었지만 사실상 강제적 이행조항에 

가까워 거부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압력을 받아서 1991년 노

동법(The Employment Act)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새로운 제도를 신설하

였으며 실업급여를 체계화시켰다. 1992년 공공의료는 보험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제도로 방향 전환을 시도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해 사회보장기

금에서 의료보험기금과 연금기금이 분리 독립되었다(Kornai, Haggard, 

& Kaufman, 2001: 254). 1993년 사회보장법(The Social Act)을 제정

연도 노동소득
사회급여

합계 기타소득
현금 비현금

1960 80.4 7.0 11.4 18.4 1.2

1970 76.1 11.3 11.3 22.6 1.3

1975 71.5 15.5 11.7 27.2 1.3

1980 68.0 18.9 13.1 32.0 0.1

1985 65.6 19.9 14.3 34.0 0.4

1990 58.1 22.6 16.6 39.2 2.7

1992 52.8 25.6 16.4 41.4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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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새로운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Avdeyeva & 

Del Rey, 2009: 8).

나. 체제전환의 침체·성장기(1995~2010)

1) 경제정책: 재정정책의 강화

사회당과 자유민주동맹이 1994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사회당 연립정

부는 선거 승리 후 9개월이 지난 1995년 3월에 취한 재정건전화 조치는 

제한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확대라는 긴축정책이었다. 이때 이루어

진 헝가리 화폐인 포린트의 9%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였다. 기

습적 인플레이션은 실제적 의미에서 공공지출의 감소로 이어졌다. 긴축조

치는 고등교육, 가족수당, 연금과 건강제도에도 내려졌다. 하지만 이는 

주목할 만한 어떤 구조적 변화가 없는 방만한 복지지출에 대한 일시적 삭

감조치였다. 

두 번째 안정화 및 구조개혁프로그램(사유화 촉진, 공공부문의 축소, 

경제개방의 촉진)인 보크로슈 패키지(Bokros program)12)는 1995년 3월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프로그램(대외 안정성 회복, 상업적 무역적자 제거, 

포린트의 경쟁력 악화)이기 때문에 데킬라 효과(Tequila effect)13)의 위

협에 직면해서 단행되었다. 게다가 <표 6>에서 보듯이 체제전환 불황으

로 재정수입은 줄어들었으나, 공공지출은 증가되었다. 수입 감소는 일반

적 현상이었으나, 특히 저소득층의 수입 감소는 심각했다. 

재정적자는 상업은행이 채권을 구입하는 식으로 충당되었다. 사회보장

12) 그 내용은 포린트의 9% 평가절하; 통화조정제도(crawling peg system) 도입; 수입세

에 대해 한시적으로 중과세; 국가소유 기업이나 사기업 종사자들의 임금동결; 대학교

의 수업료 부과; 가족의 소득이 되는 사회적 급여의 동결; 퇴직 연령의 상향 그리고 

조기 은퇴자에 대한 벌칙부과와 같은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등이다.

13) 데킬라효과는 한 나라의 통화 위기가 해당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나라로 파급

되는 경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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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재정상황은 열악했다. 국가소유기업의 합리화로 다수의 새로운 은

퇴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책의 목적은 너무 모호

해서 중앙은행의 신뢰를 실추시켰다. 왜냐하면 이는 재정목적과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호조건 등으로 

1993~1997년 사이의 경제지표는 놀랄 정도로 개선되었다. GDP는 연 

평균 2.6%, 연 평균 산업생산은 7.2%, 연 평균투자은 7.1%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22.2%, 실업도 1997년 8.8%로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물가상승과 실업률의 점진적인 감소, 

대부분 거시 경제 지표의 긍정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갈등

의 부재 등이 1990년대 말 헝가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전환을 졸업했다는 

선언을 가능하게 만들었다(Castañeda & Gómez, 2006: 31). EBRD가 

1990년대 중반 경제지표를 평가하기 시작한 이후 헝가리는 구 사회주의 

29개국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실시하였는데 무역자유화, 소

규모 및 대규모의 사유화 그리고 가격자유화 등이 그 첫 번째 개혁에 해

당했고, 기업의 구주조정, 경쟁정책, 은행개혁, 비은행 재정개혁, 사회간

접자본개혁 등이 두 번째 개혁 대상들이었다. 

비우호적인 외부환경이 체제전환의 불황을 악화시켜서 처음 5년을 힘

들게 했다. 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즉 경제성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서 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점차 물가상승을 통제하였다. 몇 년 

동안 경제제도의 전환은 폭과 깊이에서 부정적인 사회적 충격을 낳았다. 

특히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 즉 실질임금이 감소되고 실업이 늘었다. 다

른 한편으로 시장개혁에 대한 확연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치제도

는 안정화되었다. 

헝가리는 사회주의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급여를 제

공했다. 이 점이 경제 조정기의 속도와 어려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

회적 긴장을 어느 정도 누그려 드렸다(Castañeda & Gómez,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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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95년부터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실질임금은 증가했으나 동

시에 실업률도 상승했다. 1998년 이후 사회지출비는 사회정책의 주요 의

제가 되었다. 이는 정부에게 심각한 재정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1998~2001년 헝가리의 경제 실적은 호전되었다. GDP는 연 평균 

4.9%, 연 평균 산업 생산율은 7.8%, 연 평균 투자율은 8.2%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은 10.8%, 실업률도 6.7%로 감소했다. 저축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다. 고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 

경제 팽창은 공공지출의 확대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 문제였다.

변화 폭이 크지 않은 환율 문제를 반영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증

가하는 것이 이 시기 초반의 특징이다. 1995~1999년 현저하게 낮아진 

환율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1년 5월 당국은 유로와 포린트의 격

차 범위를 15%로 결정했는데 이 폭이 지나치게 컸다. 헝가리 정부의 주 

문제는 과잉지출의 수준을 오히려 증가시키는데 있었다. 다만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적 때문에 그 문제가 뒤로 미루어진 것뿐이다.

다음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기는 GDP 대비 부채율과 재정

정책을 동반한 경기 순행적이고 느슨한 재정정책을 폈던 때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시기는 EU가입 후 지나친 재정적자를 낸 시기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EU가입 이전 1997~2001년 3.6%에 지나지 않던 경제성장률

이 2003~2004년 5.3%로 증가하더니 2005년 6.3% 그리고 다시 2006

년 7.4%로 성장을 이어나갔다. 이 같은 고도성장을 이끈 것이 EU가입이

란 호재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즉‘개방을 통한 성장’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2004년 이후 수출보다 수입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통일교육총서, 2013: 29). 이로 인해 

외환위기의 가능성과 점진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다(이서원, 

2007: 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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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헝가리 거시경제 지표: 2000-2004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실질 GDP증가율(%) 5.2 3.8 3.3 2.9 4.0

소비자물가상승률

(%연평균)
9.8 9.2 4.7 4.7 4.8

재정수지

(%, GDP대비)
-3.3 -4.7 -6.0 -6.2 -6.8

경상수지

(%, GDP대비)
-2.8 -2.1 -2.4 -8.9 -9.1

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9&2002; global insight(2003); 통일교육총서

(2013: 29), 재구성.

중동구권 유럽 경제는 2000년 들어 체제전환 불황에서 벗어나 수출증

가 및 내수회복, 발칸지역의 경제회복 본격화, 독립국가연합(CIS)의 경제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9·11 테러가 회복기

의 중·동구권 유럽 경제에도 일부 악영향을 미쳤으나, 서구 경제권과 아

시아 및 중남미의 개도국들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2003년부터 세계경제가 다소 회복되면서 중·동구권 국가의 경제는 더욱 

활성화되었고, 2004년에는 EU 가입이라는 호재를 만났다. 

다시 말해 헝가리 포함 중·동구권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이라는 기대와 

EU 가입에 힘입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004년에 4%대 경제

성장을 하였다. 구체적인 요인은 4억 5천만 명의 거대단일시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첫째, 보다 저렴한 비용을 추구하기 위해 유럽 

전체의 생산설비가 서구에서 동구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는 점, 둘째, 

EU 가입으로 FDI 유입 증가와 EU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

다는 전망, 셋째, 유로권 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발칸 및 CIS의 

경제활성화로 인근 시장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 있다.



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49

2006년 사회당이 재집권했다. 경제 전망 특히 재정적자 상황이 매우 

나빴다. 느슨한 재정정책을 수년 동안 집행한 후 사민당 연립정부는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다. 안정화 정책에는 장관의 참모들을 줄이는 것도 포함되

어 있으나 주된 것은 수입창출 조치였다. 이는 4%의 연대세(solidarity 

tax)를 법인세에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16%에서 20%로 법인세가 인상

되었고 개인은 월 2,000유로 이상 소득자에게 연대세를 부과 했으며, 

부가가치세는 15%에서 20%로 급격히 인상되었다. 반면에 지출 조치에선 

가스와 전기요금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였다. 우선적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국민투표로 철

회됐다. 교육과 지방정부제도에 대한 구조혁신을 도모했으나 불발이 되자 

연립정부는 붕괴됐다. 헝가리가 매우 취약한 국가라는 것이 이번 위기로 

드러났으며 결국 개혁은 재정위기로 좌절됐다. 

2009년 GDP 성장률은 –7%를 기록했다. 이는 유럽연합 27개국의 평

균(–4.2%)에 비해 크게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2008년 10월 헝가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 차단을 위해 국제

통화기금에게 차입예약협정(a Stand-By-Arrangement) 체결을 요구했

다. 유럽이사회와 세계은행도 재정 격차를 메울 자금을 제공했다. 긴급수

혈에 드는 비용은 200억 유로로, 125억 유로는 IMF, 65억 유로는 유럽

연합 그리고 10억 유로는 세계은행으로부터 도입되었다. 

재신임투표가 있은 후 2009년 봄 신임 수상 Gordon Bajnai는 새로

운 안정화 조치를 단행했다. 정부는 연금과 질병수당 지출의 삭감 및 

부가가치세를 20%에서 25%로 인상했다. 그 결과 헝가리의 대외 재정상

황이 개선되었다. 2009년에는 공공적자를 시장에 바탕을 둔 재정과 연동

하게 되었다. 다른 한편 2010년은 정치적으로 전환점이 되었다. 그 이유

는 중도우파연합이 의석의 2/3 이상을 석권하면서 총선에서 승리했기 때

문이다(Orosz, 2013: 20). 새 정부는 부채탕감과 재정적자를 3%에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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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공공재정의 균형을 달성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

었다. 이에 정부는 공공행정의 축소, 연금제도의 개혁 그리고 통신, 금

융, 소비 및 에너지 등에 대한 특별세 부과 등 몇몇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하였다. 

체제전환의 침체․성장기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헝가리 사례의 몇몇 

경험의 부정적인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Orosz, 2013: 36). 첫째, 

공공부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지출 확대로 재정위기를 초래했다. 

1995~1998년 사이 사회당 정부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는 임금 인상을,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공공

수입으로 충당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정상황을 악화시켰다. 이것이 헝

가리 경제의 주요 문제다. 2006년 정부는 긴축재정 프로그램을 채택했는

데 이는 중앙은행의 제한적인 화폐개혁에 의해 강화되었다. 

둘째, 체제전환 초기 관대한 사회정책 개혁을 미루었기 때문에 이후 

개혁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헝가리는 전환 초기에 관철되어야 할 저소득

층에 대한 사회지출에 개혁의 칼을 들이 대지 않았다. 특히 노동기피 현

상을 낳는 노동무능력자에 대한 급여는 매우 관대하게 유지되었다. 셋째, 

1990년대 후반 물가상승 통제를 위한 정책은 매우 모호하여 효과성이 없

었고, 그 결과 중앙은행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 사

이에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했다. 

넷째, 중소규모 기업은 다른 공공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재정

기구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간결 조치는 2003년에 

가서야 실행되었다. 다섯째, 자국기업에 대한 기회 축소와 외국인 직접투

자에 대한 강조는 헝가리의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했

다.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서 FDI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가장 역동적

인 부문을 주로 수출지향적인 다국적 기업과 연결시키는데 그쳤다. 반면 

중간규모의 기업은 내수시장에 국한되었다. 이 같은 정책의 결과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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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이끄는 산업이 1990년대 헝가리 경제를 주도하였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에 대한 국가지원에 대한 대중의 이해

도가 낮았으며, 이는 FDI 투자를 유인하는데 제약 요인의 하나로 작용

했다. 일곱째, 2002년 이후 환율가치 상승의 결과 대외 경쟁력을 떨어뜨

렸다. 중앙은행의 제한적 화폐개혁은 포린트화를 절상시켰는데 이는 헝가

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여덟째, 이러한 경제구조 전반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확대되었다. 부패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였고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Orosz, 2013: 36). 

그렇다면 왜 동유럽의 '선두주자'였던 헝가리가 추락하게 되었는가? 

1999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3천여 달러로 한국, 이스

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등과 비슷했다. 게다가 옛 공산권 국가 중 가장 

먼저 서방에 문호를 개방했고 성공적인 외자 유치를 발판으로 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시장경제에 가장 발 빠르게 적응, 모범적인 체제 전환을 이

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터이다. 무엇보다도 헝가리 추락의 원인을 헝가

리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찾고 있다. 부다페스트 코르비누쉬 대학의 갈라

이 산도르 교수는 이에 대해 "헝가리의 선거는 연금 수령자들을 위한 선

거"라고 꼬집고 있다. 헝가리 국민들 역시 1989년 이후 서방으로부터 정

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는 발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정작 오랜 세월 정부가 

제공해온 사회주의식의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혜택을 당연시 해왔고, 

결국 총선 때마다 선심성 공약들을 유발시켰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화는 극심한 재정 적자 확대로 이어져 2006년 재정 

적자는 GDP의 9.2%로 유럽연합(EU)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으

며, 이때부터 불을 끄기 위한 고강도 긴축 정책이 시작됐다.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의사 왕진

비, 입원비, 대학 수업료의 10%의 국민 부담 등인데 이것조차도 오랜 세

월 정부가 제공해온 사회주의식의 무상 의료. 무상 교육의 혜택은 당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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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국민들에 의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었다. 결과적

으로“헝가리 경제는 2002년까지 옛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발전

했지만 포퓰리스트들이 집권한 뒤 사회복지를 내세우며 공무원 등 근로자 

임금을 40~50% 인상했다. 그건 바로 빚잔치로 이어졌고 헝가리는 1등에

서 꼴찌로 전락시킨”주범이었다(연합뉴스, 2009).

2) 사회정책: 복지지출의 증가 

공공 서비스 기업에 대한 모호한 사유화 과정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헝가리는 영국 다음으로 공공서비스 기업의 비율이 높은 국가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 개혁을 위해 보다 많은 대중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Kornai(2006)가‘조숙한 복지국가’라고 지적할 만큼 헝가리는 매우 

관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급여에서 보편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1990대 중반 위기를 겪으면서 재고되었다. 사회서비스가 중앙정

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되었고, 국가의 사회서비스는 필요한 집단에 집중

되었고, 사회보장은 부분적으로 사유화 되었으며, 장애인 급여와 같이 매

우 관대하게 제공되던 급여는 축소되었다. 교육부문에서도 민간서비스가 

확대되었다. 건강부문에서는 치료적인 건강이 강조되었고 약 구입비는 증

가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지출의 삭감과정은 매우 어려웠으며, 1990년대 

토론의 중심을 차지했다.14)  

14) GDP대비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 (%)

자료: UNECE(2003: 86), 윤덕희(2011: 173).

1996 1998 2000

헝가리 24,8 24,2 23,2

폴란드 31,0 29,5 29,9

체코 17,4 18,1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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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헝가리의 GDP대비 사회지출 비율(%): 1991~2002

자료: 1991-1998: Ministry of Finance AHIR database,

      1999-2002: Budget 2000-2002, Ferge & Tausz(2002: 180), 재구성.

1989년 헝가리의 사회보장 지출 총액은 3,171억 포린트로 GDP의 

37.5%였는데, 연금지출이 GDP 대비 9.1%로 지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했다. 이 같은 부담을 안고서 체제전환 초기에 실행된 경제개혁조

치로 실업의 증가, 빈곤계층의 확대, 개혁정책에 대한 각 집단의 반발 등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헝가리 정부는 사회 안전망의 확충에 나서게 

되는데 이것이 체제전환 초기의 재정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표 Ⅴ-9> GDP대비 연금지출15)

출처: Schrooten, Smeeding, & Wagner(1999: 282), 정흥모(2012: 378), 재인용.

헝가리의 1989년 체제전환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동반했다. 국내총

생산이 떨어지고, 개인소득이 줄고, 그리고 재정제도의 붕괴, 실업의 

급속한 증가 와 초 물가상승을 유발했다. 헝가리 경제는 1995년부터 안

정되기 시작했으나 1989년 수준의 GDP는 1999년이 되어서야 회복되었

다.

15) 이철원.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리포트. 03-01. 

2003. p.32.

국가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체코 8.3 8.0 8.9 8.1 8.4 8.5 9.1 9.0

헝가리 9.1 9.7 10.5 10.6 11.5 11.5 10.6 9.9

폴란드 6.6 8.1 12.6 14.6 14.6 15.4 14.6 14.5

1991 1995 1998 1999 2000 2002
(예상)

사회지출비중 37.5 30.4 27.1 26.7 24.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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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정권(1990~1994)은 사회적 시장정권에 바탕을 둔 보수 및 

민족주의 연립정부다. 사회복지재정의 구조조정은 공약사항도 아니었다.  

사회지출을 삭감할 의도가 없었으나 IMF와 World Bank의 권고에 따라 

공공의료는 1992년 보험수리 원칙으로 바뀌었다. 1991년에는 고용법

(The Employment Act)이 제정되어 노동시장에 적용되었고 실업급여가 

도입되었다. 1993년 새로운 사회부조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명시한 사회법(Social Act)이 제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자발적 보험이 

도입되었다(Avdeyeva & Del Rey, 2009: 7).

두 번째 정권(1994~1998)은 사회주의자가 다수인 사회당과 자유민주

동맹의 연립정부다. 정권 초반에는 사회민주적 가치와 정책을 집행했다. 

1995년 보크로스 계획(Bokros Plan)이 도입되면서 헝가리 경제를 회생

시킬 목적으로 긴축프로그램이 도입됐다. Bokros Plan은 신자유주의 프

로그램을 따랐다. 복지 사회서비스에서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정부

는 보편주의에서 자산조사 방식으로 급여 제도를 바꿨다. 그리고 자격조

건은 더욱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복지 삭감은 정권에게는 득이 되지 않

았다. 6%의 가족만이 급여를 받지 못한 것에 비해 정부의 인기는 곤두박

질쳤다. 이후 1997년 3층 연금제도 법이 도입됐다. 부과방식의 사회보

험, 강제적 민간보험, 자발적 민간보험이었다. 1997년에는 자녀를 둔 가

족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

하는 주 기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 있다. 1998년 장애인의 평등권

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사용자가 장애인을 고용하면 재정지원을 받게 됐

다. 전반적로 볼 때 사회주의 연립정부가 취한 정책은 분명히 신자유주의

적 성격이 두드러진 것들이라 할 것이다.

세 번째 정권(1998~2001)은 보수주의 기독교와 민족주의 정당의 연립

정부다. 새로운 사회정책의 핵심은 중산층과 중산층 가족 그리고 헝가리 

민족에게 맞춰져 있다. 민족주의적 수사, 친 출산주의 조치, 일자리, 교육 



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55

그리고 질서에 대한 강조 등이 새 정부의 핵심적 가치다. 보수주의적 민

족주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회정책의 혼합은 이채롭다. 1998년에 

도입된 보편적 가족수당과 같은 몇몇 조치는 사회 민주주의적 특징을 담고 

있었다(Avdeyeva & Del Rey, 2009: 9)

주요 정책은 실업수당의 삭감, 실업자에 대한 소득대체 폐지, 일하는 

복지 도입, 로마 집시와 같은 문제적 집단을 겨냥한 사회적 부조프로그램

에 참가할 자격요건의 강화, 몇몇 의료보험 서비스, 종합병원, 개인병원 

등의 선택적 민영화 등이 해당한다. 가족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주 관심

은 저소득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보다는 중상위나 중산층 가족에게 보다 

유리한, 즉 자녀있는 중산층 가족에 대한 세재혜택이었다. 또한 1999년 

보험기금의 국유화, 연금과 건강 공공위원회 폐지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

하였고, 연 2회 회계제도의 도입은 국가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기

능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도 선거 국면에서는 

인기영합정책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IMF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구제금융

자금을 연금과 공무원 월급 인상에 사용하였다.

<표 Ⅴ-10> 헝가리의 GDP/NMP 지표(1989=100): 1980~2003

* 1990년 이전 동유럽 경제성장률은 순물질생산(Net Material Product)

** 체코와 슬로바키아의 19800년 수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치임. 

출처: 문진영(2008: 71), 재구성.

전체적으로 볼 때 위의 3개 정권은 그들이 내건 이데올로기 노선과는 

다른 혼합된 정책을 추진했다. 3개 정권의 일반적인 특징은 헝가리 민족 

국가
GDP/NMP 지표(1989=100)

1980 1990* 1995 2003

체코** 85 99 94 106

헝가리 86 97 86 116

폴란드 91 88 99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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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중상위나 중산층 가족에게 유리한 정책방향을 지향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정부는 IMF나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른 복지비용 감축

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으나, 두 번째 이후 정부는 중산층 위주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해 정치적인 지지를 중요시했다. 그 결과 로마 집시나 

저소득 개인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즉 헝가리 인구의 약 5%인 로마 

집시족이 장기 빈곤자의 1/3에 해당하였다(World Bank, 2000: 20). 즉 

사회정책의 변화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였다.

다. 체제전환의 위기관리 및 정상화기(2010~현재)

1) 경제정책: 오르반노믹스(Orbanomics) 

2010년 정권을 장악한 오르반의 경제정책을 흔히 오르반노믹스

(Orbanomics)라 한다. 하지만 이는 오르반의 경제정책을 부정적으로 평

가하는 데서 나온 용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

다. 한편으로 오르반노믹스가 바로 헝가리 모델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Hummel”(Bumble Bee, 땡벌)이 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Das ist 

ungarische Modell und es ist wie eine  Hummel), (Orbanomics, 

2014). 땡벌은 큰 엉덩이에서 뿜어나는 무게와 달리 작은 날개에도 불구

하고 날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대로 작동할 것 같지 않은 오르반

노믹스가 헝가리 경제를 살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헝가리인들은 지난 

6~7년 동안 소비할 돈이 없었는데 오르반노믹스 이후 다소 여력이 생겼

다는 분위기다.

다른 한편으로 오르반노믹스는 최악의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사적부

문에서 돈을 빼서 소비자 혹은 공공부문에 이전시키면서 재정적자를 메우

고 경제성장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왜냐하면 오르반노믹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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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은행에 대한 높은 과세, 사적연금제도의 국유화, 통신사, 에너

지 및 슈퍼마켓에 대한 위기대응 조세(crisis taxes)를 도입했는데 설상가

상 격으로 이런 것들이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

시 말해 오르반노믹스는 예측불허의 경제정책과 비교과서적 조치로 경

제전반에 걸쳐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오르반노믹스는 하향식 정책 

결정에 견제와 균형 기제를 상실한 경제운영방식이라는 지적이다. 그래서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오르반노믹스를‘권위주의적 자본주의

(authoritarian capitalism)’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Cliton, 2015).

이러한 극명한 평가 속에서도 위기관리 및 회복기(2010~현재)의 경제 

정책의 기조가 오르반노믹스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오르반노믹스가 어떤 

배경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르반노믹스의 출발 배경이다. 오르반노믹스는 사회당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정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 하에서 IMF에 긴급 구

제 금융을 신청하고 이어서 실시된 2010년 총선에서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출발하였다. IMF 등의 동유럽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Ⅴ-11> IMF 등의 동유럽 지원 현황: 2008~2009 

주: 1) World Bank 

    2)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 노르웨이 ․ 에스토니아(19억 유로), World Bank (4억 유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체코 ․ 폴란드(4억 유로) 

    3) World Bank(10억 유로), EBRD(10억 유로). 자료 : IMF, World Bank  

자료 : 해외경제포커스(2010).

IMF(억달러) EU(억유로) ECB(억유로) 기타(억유로)

헝가리 157(08.11. 6일) 65(08.11. 4일) 50(08.10.16일) 101)(08.10.29일)

라트비아 23.5(08.12.23일) 31(09. 1.20일) － 272)(08.12.22일)

세르비아 40(09. 1.16/5.15일) － － －

루마니아 171(09. 5. 4일) 50(09. 4.21일) － 203)(09. 4.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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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오르반노믹스의 내용이다. 조세제도에 위기대응 조세(crisis 

taxes)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는 중기적 의미에서  빠른 성장을 위해 

국가의 잠재력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위기처방 조세제도의 도입이 있

었기에 EU의 재정 지원을 조기에 졸업하고 투자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회

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기처방 조세제도 중 하나는 은행세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세

의 개편이다. 또한 외국환 주택담보대출(forex loans) 지불 방식을 포린

트로 전환시켰다. 2011년 스위스의 프랑 융자금이 포린트로 전환된 것이

다. 즉 120억불 상당의 외환 모기지론이 3.3조 포린트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통해 7천억 포린트의 가계부담 절감효과가 발생했다. 반대로 스위스

의 프랑은 유로(Euro) 대비 18%의 평가절상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오

르반은 자유시장모델에 등을 돌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오르반은 유럽연합에 역행적인 일련의 경제정책, 예를 들면 

16% 균등 소득세, 대기업에 대한 위기조세, 공공가격 인하에 대한 강제

적인 조치, 사적연금의 국유화를 통한 공공부채 해결, 외국환 모기지론에 

대한 경감조치 등을 실천에 옮겼다. 이런 조치들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후려치기이며, 외국 투자자들을 위협하는 것이고, 많은 경우 유럽연합과 

충돌하게 된 것이다.

셋째, 오르반노믹스의 전망이다. 오르반은 최근 하고 있는 일의 방식

에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존경한다고 한다. 오르반이 국가 중심주의에

서 대안을 찾고 있는 이유는 서구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런 점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과 마찰을 빗고 있는 이유이며 이 연장선

상에서 오르반노믹스의 장래를 어둡게 보고 있기도 하다.

오르반노믹스의 장래를 어둡게 보는 첫째 이유는 미국 및 유럽연합과 

대립상태에 있는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있다. 헝가리

는 에너지의 절대량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다. 140억 유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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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러시아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한 것이다.16) 게다가 에너지 공급

가를 계속 인하하고 있다. 2014년 미국은 헝가리 공무원 6명의 입국을 

부패공무원이라는 이유에서 거절했는데 헝가리는 이를 친 러시아외교정책

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17) 

둘째, 비교과서적 조치 및 위기대응 조세제도 도입에 따른 최대 희생

자가 외국계 은행 및 투자자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헝가리는 투자자의 

신뢰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반외국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

다는 것이다. 

셋째, 오르반이 2014년 총선에서 또다시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재집권에 성공하게 된 점이 기존의 오르반노믹스를 경제 민족주의

(economic nationalism) 바탕에서 추진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

이다. 넷째, 3개 주요 신용평가기관(Moody’s, Fitch, S&P)에서 헝가리

를 투자 부적합국가로 신용을 강등한 점이다. 

반면에 일반 헝가리인들의 정서는 달랐다. 유럽연합의 긴축정책 거절은 

잘한 처사라는 것이다. 교과서적으로 긴축재정을 받아들인 남부 유럽의 경

우는 여전히 경제침체의 늪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헝가리는 예상과 달리 이

를 2013년에 조기 졸업했다는 것이다. 오르반이 빠른 경제성장, 재정적자 

축소, 마스트히트 수렴조건의 충족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2014년 총

선에서 오르반은 또다시 2/3가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재집권에 성공하였다.

2) 사회정책: 복지제도의 혼재

오르반노믹스는 사회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사회보장정책 개혁 

방향이 뒤죽박죽이고 서로 상충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사회보장정책에

16) http://globalriskinsights.com/2014/04/continued-hungarian-orbanomics-mean-unpredict

ability-for-foreign-businesses/

17) http://www.ft.com/cms/s/0/027eaf9a-05e9-11e5-b676-00144feabdc0.html#ixzz3jPeMHC

Hw(June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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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자유주의(neo-liberal), 국가사회주의(etatism) 그리고 신보수주의

(neo- conservative)가 혼재한다는 것이다.

2000년대 중반 경제침체, 재정적자 그리고 좌․우 정치세력의 대립 등

은 2000년대 후반 헝가리 사회보장제도의 내적 휘발성을 점화시켰다. 

2010년 청년민주동맹과 기독교민주국민당(Fidesz+KDNP) 연합이 선거에

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짧은 시간에 전 영역에 걸쳐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착수했다.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이렇다 할 반대도 없었고 그 실행

을 저지하고 나선 세력도 없었다. 피데즈(청년민주동맹)가 의석의 2/3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 결과 참여라든가 소수자 권리의 보호라는 사회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Szika, 2014). 

변화의 방향을 놓고 볼 때,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다음과 같은 3개의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첫째, 신자유주의 경향이다. 2008~ 

2012년 사이에 유럽연합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질 사회서비스의 지출을 

감소시켰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헝가

리는 복지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시키지 않았다. 2010년 이후 사회보장정

책의 개혁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고 중산층에게 

역으로 재분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사회안전망에서 배제

되는 계층이 늘어나게 되었다. 결국 저소득자는 더 빈곤해졌다. 뿐만 아

니라 동서 헝가리 간 지역 간 경제 사회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둘째, 국가사회주의 경향이다. 모든 정책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 증가

하였다. 오르반 정부는 학교업무를 중앙정부에 예속시켰다. 통일된 교과

서를 만들어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였다. 학교지원 예산은 감축되어 

유럽연합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학교와 마찬가

지로 의료보장제도에도 국가가 개입하였다. 즉 학교와 병원을 2013년 지

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귀속시켰다. 뿐만 아니라 사적 연금제도를 급작스

럽게 공적연금화시켜 국가에 귀속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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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신보수주의 경향이다. 이는 교육과 교회 특히 가톨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가족정책에서 나타난다. 가족정책은 유치원과 학교 

수를 증가시키거나 신헌법에서 강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 틀과 연계되어 

있다.‘전통적 가족’에 대한 명시적인 강조는 양성평등이나 자유의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Szika, 2014: 488).

3. 헝가리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사회적 성과

가. 경제적 성과

헝가리는 체제전환과 함께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농업 중심의 경제

체제로부터 서비스, 제조업 및 금융부문으로 경제구조의 다변화가 계속 

진행 중이다. 2014년 기준 GDP 구성은 서비스업 60.5%, 제조업 37%, 

농업 2.4%이다. 헝가리 경제는 2012년 말을 기점으로 침체기를 벗어나 

성장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2014년에는 EU 국가(평균 1.3% 성장) 중 가

장 높은 3.6%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장세는 공공요금 인

하, 공공분문 일자리 창출 등 헝가리 정부의 내수시장 진작 정책과 맞물

려 당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기대된다.

헝가리의 대기업은 대부분 외국자본의 소유이다. 중유럽의 지리적 이

점과 낮은 인건비로 유럽 내 다국적 기업들은 헝가리 내수시장 보다는 대

유럽 생산기지로서 헝가리에 진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헝가리의 

수출입은 독일 등 EU의 수출입과 연계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EU 국가 중 독일의 경제상황에 따라 헝가리의 수출입이 동반 증가 또는 

하락하는 구조이다. 최근 헝가리의 경상수지는 지난 5년 간 흑자를 기록

하고 있으며, 2014년 헝가리의 대외교역량은 수출 846억 유로, 수입 

783억 유로를 기록, 약 63억 유로의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오르반(Viktor Orbán) 총리는 1998~2002년 그리고 2010~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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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집권에 이어, 제3기 정부를 2014년 6월 6일에 발족하였는데 이 

시기의 헝가리의 주요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먼

저 경제성장율은 2010년 0.8% 수준에서 2014년 3.6% 수준까지 호전되

었다. 다음으로 실업률은 2010년 11.2% 수준에서 2014년 7.7% 수준까

지 하락하여 고용 측면에서 노동시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재정수지는 2010년 GDP 대비 –4.5% 수준에서 2014년 –2.6% 

수준까지 호전되었다. 공공부채의 경우 2010년 GDP 대비 80.9% 수준에

서 2014년 76.9%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경상수지는 2010년 GDP 대비 

0.3% 수준에서 2014년 4.3%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GDP 대비 외채 비

중은 2010년 144% 수준에서 2014년 115% 수준까지 개선되었다. 전반

적으로 경제성장율 증가, 실업률 감소, 재정균형 개선, 공공부채 감소, 

경상수지 증가, 외채 감소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거시 경제조건이 긍정

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지표 호전은 모두 2010년 시작된 오르반노믹스의 성과라는 것

이다. 실제로 2010년 오르반이 권력을 장악할 당시는 재정적자의 소용돌

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IMF로부터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

한 상태였다. 이같이 열악한 상황에서 오르반노믹스가 시작된 것이다. 그

런데 우려와 달리 그 결과는 전혀 의외였다.

 

<표 Ⅴ-12> 헝가리의 경제지표: 2010-2014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경제성장율(GDP,%) 0.8 1.8 -1.5 1.5 3.6

실업률 11.2 11.1 11.0 10.1 7.7

재정균형(%, GDP) -4.5 -5.5 -2.3 -2.5 -2.6

공공부채(%, GDP) 80.9 81.0 78.5 77.3 76.9

경상수지(%, GDP) 0.3 0.8 1.8 3.9 4.3

외채(%, GDP) 144 136 128 118 115

자료 : http://www.focus-economics.com/countries/hungary.(20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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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셰그라드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를 보면 2010년 기준 

헝가리가 체코와 폴란드에 비해 더 양호한 수준이다. GDP 대비 재정적

자(%)는 헝가리가 제일 낮은 –3.9%였고, 체코가 –4.7%, 폴란드가 –7.9%

를 보이고 있다. 헝가리는 2004년 유럽연합에 가입한 이후 줄곧 재정적

자 3%를 넘어섰다. 2013년 처음으로 3% 이하로 하락했다.

<표 Ⅴ-13> 비셰그라드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 2008~2011  

(GDP 대비 %) 

중부유럽 국가의 재정적자

2008 2009 2010 2011

체코 -5,9 -4,7 -4,6

헝가리 -3,5 -4,0 -3,9

폴란드 -7,3 -7,9 -6,0

자료: 미쓰비시도쿄 UFJ 은행, 체코와 폴란드: 해외산업정보.“러시아, 동유럽 경제 

전망.”(2011-06-20), 헝가리는 Export Insurance. “동유럽 국가의 국가 위험

도 전망.”(2010-01-02)

나. 사회적 성과

헝가리의 사회지출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22.1%에 달했다. 이는 

동년 기준 OECD 평균인 21.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헝가리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2007년 기준 22.9%였는데 2014년과 비교할 때 

거의 변화가 없다. 1993년 기준 25.6%로 당시 1993년 OECD 평균인 

19.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OECD 평균 수준으로 

수렴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빈곤율은 2009년 기준 12.4% 수준이다. 이는 2009년 기준 EU 소속 

27개 국가들의 평균인 16.3%보다 낮은 수준이며, EU에 새로 가입한 10개 

체체전환 국가들의 평균인 15.1%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헝가리의 

빈곤율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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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체제전환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

자료: Klein(2014).

다만, 지니계수로 측정한 소득불평등 수준을 1987~1990년, 1993~ 

1994년, 1996~1998년 3개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악화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가 1987~1990년에 0.21, 1993~ 

1994년에 0.23, 1996~1998년에 0.25로 약간씩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체코의 소득불평등 수준과 유사하며 불가리아, 폴

란드, 루마니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표 Ⅴ-14> 체제전환국의 빈곤율: 2005~2009

출처: World Bank(2013: 6).



Ⅴ. 헝가리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65

<표 Ⅴ-15> 체제전환국의 소득불평등 정도: 1987~1998

구분 1987~1990 1993~1994 1996~1998

불가리아 0.23 0.38 0.41

체코 0.19 0.23 0.25

헝가리 0.21 0.23 0.25

폴란드 0.28 0.28 0.33

루마니아 0.23 0.29 0.30

자표: World Bank(2000: 19)

이러한 양호한 사회적 성과는 재정적자와 비교할 때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사회지출과 재정적자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 -5%의 재정적자 수준에서 약 22%의 GDP 대비 공공 사회지출을 보

이고 있다. 이러한 위치는 회귀선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와 비교할 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여전히 다른 체제

전환국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수준을 상회하는 복지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료: Hemerijck(2013).

[그림 Ⅴ-2] 사회보장비 지출과 재정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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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헝가리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헝가리의 체제전환은 성공과 한계의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한계도 다른 비셰그라드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판받아

야 하지만, 경제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비셰그라드 국가들을 제외하고 

전체 체제전환국과 비교한다면 헝가리의 성과는 우수하다. 지난 25년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서구 민주주의를 안착시켰다. 경제성장율 

증가, 실업률 감소, 재정균형 개선, 공공부채 감소, 경상수지 증가, 외채 

감소 등 헝가리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다. 사회지출, 빈곤율, 

소득불평등 등 사회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성과는 최근에서야 가시화되고 있으며, 사실 체제전환 기간의 상

당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긴 경제불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헝가리의 체제전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국가적 

부담능력을 상회하는 복지정책을 지속해 오면서 조숙한 복지국가를 개혁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는 사회주의 시대의 복지제도를 체제전환 

초기 과감하게 개혁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체제전환 불황이 현실화

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사회정책 개혁이 진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선거에서 포퓰리즘적 정책이 지속되어 왔다.

셋째, 헝가리는 체제전환 초기 정치적 포퓰리즘 속에서 복지 우선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발전을 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헝가리는 점진주의적 경제정책 개혁과 점진주의적 사회정책 

개혁이 조합되어, 체제전환 이전에 존재했던 상대적으로 양호한 초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이 지체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헝가리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능력을 무시한 조숙한 복지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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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헝가리는 독일(동독)과 마찬가지로 체제전환 초기부터 분배정

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왔다. 동독은 서독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존재하

였기 때문에 관대한 복지 및 분배정책이 가능하였으나 헝가리는 든든한 

후원자도 없는 상황에서도 경제수준을 지나치게 뛰어 넘는 사회정책을 펼

쳐온 점은 결함으로 남는다. 

둘째, 조숙한 복지국가는 국민들에게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철

학을 부정적으로 형성하게 할 수 있다. 탈사회주의 이후 국가의 운영철학

을 형성하는 맥락에서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는 매우 중요하다. 

체제전환 이전 헝가리는 계획경제로, 체제전환 이후에는 시장경제로 경제

체제를 운영해 왔다. 또한 체제전환 이전 헝가리는 집단주의로, 체제전환 

이후에는 개인주의로 사회체제를 운영해 왔다. 따라서 사회주의에서 자본

주의로의 변화과정에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해가고 있는 체제 이행기에는 

복지 의존적이지 않도록 국민 인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민인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도 상호 정책의 조화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 초기에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제전환 불황을 무시한 사회보장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발전에 이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포퓰리즘 정책을 지양하고 일관되고 장기적인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좌-우 정당들은 성장과 분배 중 

어느 한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헝가리의 경우는 성장과 분배보

다는 기존의 정책을 뒤집으면서 선심공약을 남발해왔다는 특징이 있다. 

1999년 헝가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3천여 달러로 한국, 이스

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에 기대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바로 헝가리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서 찾을 수 있다.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먼저 서방에 문호를 개방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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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는 발 빠르게 받아들였지만 정작 사회주의식의 무

상 의료, 무상 교육은 폐기하지 못하였고 선심성 공약들이 확대되었다. 

특히 3층의 임의적 사적연금 적립금을 국가부채 상환에 써버린 희대의 

사건은 일관되고 장기적인 경제사회정책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최근 오르반 정부가 연임하면서 정치 집단의 이데올로기

에 의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 더 부각되고 있다.

다음으로 헝가리의 사례가 통일한반도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먼저, 경제적 능력과 사회보장 수준은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의 체제전환 시 남한이라는 지원군이 있고 새로운 체제

에서 빨리빨리 적응하려는 한국인의 기질로 퀀텀 점프(quantum leap)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도 체제전환국이므로 체제전환 불황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현재 북한의 국민경제는 후진국 수준이며 이로 인

해 사회보장 수준은 현실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

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므로 그 시간 동안의 사회보

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인해 사

회보장 혜택에 대한 욕구도 높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을 무시한 조숙한 

복지국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북한 국민의 새 체제에 대한 

인식형성에도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헝가리가 주는 또 다른 시사점은 점진적 경제개혁을 통해 체제전환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한 대안의 하나라는 

점이다. 체제전환 이후 헝가리는 체코와 폴란드와 다르게 경제체제 전환

을 점진주의로 접근하였다. 체코와 폴란드가 충격요법식의 시장경제로의 

변화를 추구한 반면, 헝가리는 이러한 빅뱅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헝가

리는 1980년대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시행하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점진주의식 체제전환이 가능하였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의 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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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사유화)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무상으로 민영화를 추

진하는 방법이 아니라 헝가리는 매각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을 채용한 점

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 기업매각도 개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영화 프로세스는 자연발생적인 성격이 강했다. 동시에 종업원 

등 사회주의 특권층 내지 내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조치도 제한하였

다는 특징을 갖는다. 북한이 정권붕괴로 인해 급속한 정치체제의 전환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헝가리 방식의 점진주의적 경제체제 변화도 나름 장점

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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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폴란드의 체제전환

폴란드는 1950~60년대 사회주의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복지체제의 

기틀을 만들었다. 1970년부터 시작된 기에렉(Gierek) 정부의 외자 유치를 

통한 경기 안정화 및 수입주도 경제성장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정책에서도 여유가 있었으나, 국가부채도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풍요로운 몇 년이 지나고 1970년대 말 오일쇼크로 경기침체와 경기

불황을 경험하였고, 이후 경제･산업정책의 실패와 그로 인한 외채의 덫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제도, 조세에 의한 국민

건강서비스, 관대한 출산휴가 등과 같이 모든 인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

편적이며 평등한 국가사회주의 복지정책은 퇴색되어 갔고, 지도층의 부정

부패가 심해지면서 1980년 여름 전국적인 노동자 파업이 일어나고 자유화 

운동이 확산되었다.

1989년 폴란드 인민 공화국은 폴란드 공화국으로 국명을 변경하고 사회

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전환하였다. 1981년 9월 자유노조 지지자들에 의해 

제1회 자유노조 전국회의가 개최되었고, 바웬사(Lech Walesa)가 전국 자유

노조 의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야루젤스키(Jaruzelski) 당 서기장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자유노조활동 금지, 바웬사 등 반체제 지도자 구금 등의 

강경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자유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은 

지속되었으며, 1988년 슐레지엔 지방 광부 및 슈체친, 그단스크 항구와 

그단스크 조선소 노동자들이 자유노조의 인정, 임금인상 및 경제개혁을 

요구하는 파업을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전국적인 파업이 지속되자 1989년 2월 폴란드 정부는 자유노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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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치개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개최하였다. 같은 해 6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폴란드 역사상 최초의 부분적 자유선거로 총선이 

실시되어, 자유노조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선거로 폴란드는 중

동부유럽 국가 중 최초로 민주주의를 재건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작한 국가가 되었다(Paci et al., 2004). 

부분적 자유총선 이후 1989년 7월에 개최된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야루젤스키가 단독 출마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

으나, 8월 야루젤스키 대통령은 자유노조 지도자 바웬사와 회담을 갖고 

자유노조가 주도하는 연정 수립 제의를 수락한다. 야루젤스키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자유노조의 마조비에츠키(Mazowiecki)를 지명하면서 동구 

사회주의권 최초로 비 공산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1989년 12월 의회에서 사회주의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민주 및 자

유경제 조항을 삽입하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1990년 1월 폴란드 

공산당은 자진 해체하게 된다. 자유노조의 마조비에츠키 정부가 출범을 

하였으나 개혁 주도파들은 야루젤스키 대통령의 퇴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5년 임기의 직선 대통령제가 채택되면서 1990년 12월 자유노조 위원장

이었던 바웬사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기

초한 생산레짐을 통해 노동자 복지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새로운 사회건

설 계획은 1989년을 끝으로 막을 내렸고 체제전환기에 진입하였다.

폴란드의 체제전환기는 크게 2개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체제전환 초반 10년으로 체제전환의 충격을 

이겨내고 도약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두 번째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의 

체제전환 후반 15년으로 체제전환의 충격 이후 새로운 경제사회정책 개

혁을 통해 폴란드의 국가모델이 보다 자유주의적 성격을 지닌 모델로 변

화해 온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기 구분에 따라 폴란드의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체제전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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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폴란드의 체제전환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가. 체제전환 초반 10년: 1989~1999

1) 경제정책

체제전환 초반 10년의 기간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이행으로 

인해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개혁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부는 재정적자와 

국제수지의 불균형 문제에 직면했고 시장경제 도입의 핵심, 즉 사유화라

는 복잡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정흥모, 2007). 그러나 이러한 경제개

혁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고, 동시에 정치적 불확실성은 개인의 불확

실성으로 이어져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대중들은 초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율, 실질임금 감소 등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급진적 전환

방식을 취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1989년 체제전환 이후 실시된 급진

적 충격요법을 통해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체제전환 초기의 위기적 상

황에서 점차 회복되어 1994~1997년 기간 동안 6% 이상의 연평균 GDP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1990년대 유럽 내 최고의 성장률

이었다.

급진적 충격요법은 전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발체로비츠(Leszek 

Balcerowicz)가 주도한 시장경제 체제개혁으로, 1989년 9월 마조비에츠키 

총리 주도의 비공산 정부가 수립된 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경제정

책의 기본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한 급진적 경제안정화 조치 및 구조개혁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충격요법은 발체로비츠 경제개혁안(Balcerowicz reform)

으로 불린다. 

이 개혁정책은 우선 국내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안정화 정책의 

기조 위에서 경제의 체계적⋅구조적 개혁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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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공급부문의 희생을 감수하여 주로 총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실시하였고, 국내적으로는 초 긴축적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 증대 및 국제

수지 개선을 추구하였다. 1991년 매상세 및 특별세를 대신하는 부가가치

세(VAT)와 개인소득세를 도입하여 세수를 증대하였다. 폴란드의 이러한 

충격요법은 체코, 헝가리 등 구 공산국가들의 경제개혁 모델로 받아들여

지는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방식 중 

하나로 인정받았다(외교통상부, 2009). 

발체로비츠 경제개혁안의 핵심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큰 변화를 

내는 것이었다. 공기업 민영화, 가격정책, 노동시장 등의 변화 등 10개의 

법안을 단 4개월 만에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폴란드는 1989년 10월 

사회주의 계획경제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국영기업의 매각과 사적 부동산 

소유를 골자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도입을 발표하였다. 즉 자본, 주식, 

노동, 토지, 주택, 건물, 기업, 은행 등을 매각하고 인플레이션을 국가가 

직접 통제하면서 1991년까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완전히 탈바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폴란드 정부가 선택한 충격요법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은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마찬가지로 심한 부작용을 낳았다. 체제전환 초기에

는 지난 45년간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험도 부족하여 실업, 빈곤, 인플

레이션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발체로비츠 충격요법은 산업노동

자와 농민의 지위를 약화시켰고, 생존을 위한 자원마저도 부족한 사람들

을 양산하였다(Balcerowicz, 1995). 

발체로비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고용 및 사회정책은 경제정

책만큼 관심을 가지지 못한 소외된 분야였다(Orenstein, 1995; 윤덕희, 

2011). 그 결과 고용 및 사회정책과 관련해서 커다란 부작용을 낳았다. 

즉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영기업에 속해 있었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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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60만개의 민영기업이 등장하

고, 이를 통한 150만개의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포함되었

던 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높은 실업률을 보였다. 이

러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침으로써 대응했어야 

하지만, 사회주의 시대의 역할이었던 직업배치의 역할을 뛰어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민기채, 2014a).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 및 사회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등

장하였지만, 이러한 인식 변화도 예방책이라기보다는 사후대응적 정책의 

성격이 강했다(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2015). 당시 모

든 고용 및 사회제도는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해주고 그들이 공공

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전부였다. 국가소유의 기업이 민

간기업으로 전환하였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

고되었지만, 국가는 이들에게 공공부조 이상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한편 1990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바웬사가 당선된 후 1991년 1월 

비엘레츠키(Bielecki) 내각이 성립되고 같은 해 10월 총선에서 우파인 자

유노조 계열 24개 정당이 하원에 진출하였으나 우파 내부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 그리고 1993년 9월 예산안에 대한 자유노조의 반대로 바웬사 대

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 결과 구공산당인 민주좌파연

합(SLD)과 농민당(PSL)이 제1당과 2당으로 부상하고 연정을 구성하여 

1997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치안정에 힘입어 1994년부터 유렵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체제전환의 충격을 이겨내고 실업과 

빈곤문제가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실업급여 및 공공부조 이외에 다

른 사회정책 분야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경제적 안정과 함께 경제발전도 

이때부터 시작되면서 사회주의 이전의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제도적 성격

을 강화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1995년 11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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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좌파연합의 크바시니에프스키(Kwasniewski) 후보는 바웬사를 누르고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체제전환의 충격을 극복해내고 사회주의 이전의 자

본주의 학습의 경험을 되살려 체코에 이어 헝가리와 함께 1996년 OECD

에 가입하는데 성공하였고, 1997년까지 고성장을 구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전반적인 세계 및 유럽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

화되고 18% 수준의 높은 실업률 및 GDP의 5% 수준의 재정적자 등의 

경제침체기를 겪었다.

2) 사회정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체로비츠 경제개혁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정책은 소외된 분야였다. 시장경제로의 이행과 동시에 사회주의 사회

보장제도는 급격하게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 예상과는 달리 복지지출은 지속되었다. 다시 말해, 체제전환 후 초반 

10년간 폴란드의 사회정책은 우선순위 상 경제개혁에 밀려 느슨하게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표Ⅵ-1>에서 보듯이 1995년까지 노동시장정책과 공공부조, 질병, 

가족수당 등의 분야에서 일부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행에 따른 

사회문제는 증가하는 실업과 빈곤이었기 때문에 1990년대 초반에는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마찬가지로 실업과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이슈

였다. 따라서 빈곤층과 실업자들을 위한 공공부조, 고용서비스 및 실업급

여가 사회정책의 중심이었다. 나아가 연금정책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낙오

된 고령실업자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었다. 조기 은퇴자에 대해 

노령 및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민기채, 2014b). 하

지만 그 외 연금분야의 변화는 미미했으며, 건강 및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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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 1990년대 중반까지 사회보장제도 개혁 결과

노동시장정책 공공부조 연금 건강 질병 가족수당 재정

O O △ X O O X

주: O – 중요한 구조적 변화, △ - 변화가 거의 없음, X - 변화 없음

자료: Götting(1998), 재구성.

폴란드의 연금개혁은 1990년 초반부터 점차적으로 개혁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0월 채택된 연금개혁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기여와 급여

수준 간 관계를 강화시키는데 있었다. 그 후 World Bank의 권고를 수용

하여 1997년 최종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었고, 1999년부터 새로운 연금제

도가 시행되었다. 1999년 폴란드의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은 체코의 

1993년에 비해 늦게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연금개혁이 추진된 것은 먼저 기존 제도에 계층간 불공평 문제가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9년 이전의 폴란드의 공적연금

제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광부, 농부, 군인, 경찰 등 정치적

으로 강력한 집단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현행 

연금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재정적 불

안정성도 연금개혁을 촉발하였다. GDP 대비 연금지출은 1989년 6.6%에서 

1990년 8.1%, 1991년 12.6%, 1992년 14.6%, 1994년 15.4% 등으로 

급속히 증가했다(Schrooten et al., 1999). 이러한 연금지출 증가는 

1990년대 이후 전환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빚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해 조기 은퇴자와 실업자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금지

출이 빠르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연금 수급자격을 완화함으로

써 연금수급자 수는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평균 은퇴연령은 빠르게 하락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사회정책의 개혁은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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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민기채. 2014b). 1993년까지는 친체제전환 연합이 정부를 구

성하였다. 반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는 친공산당 연합이 정부를 구성

하였는데, 이들은 사회주의 시대부터 누려왔던 사회정책을 개혁하는데 상

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 1997년부터는 다시 친체제전환 연합이 정부를 

구성하였고 사회정책을 개혁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다. 결국 체제전환 초

반 10년에는 정부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따라 사회주의 시대의 사회정

책을 계승하거나 개혁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체제전환 후반 15년: 2000~2015

1) 경제정책

폴란드는 1997년까지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누리며‘유럽의 

호랑이(European Tiger)’로도 불렸으나, 1998년 이후 전반적인 세계 

및 유럽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

자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2002년 이후 급증세를 보인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유입과 수출이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하여 2003년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뚜

렷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2004년 5월 유럽연합(EU) 가입 이후

에는 EU 국가들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EU 펀드의 유입으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더욱 견고하게 다졌다.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와 민간 소비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 2007년

에는 저인플레이션 속에 1997년 이후 최고의 성장률인 6.7%의 고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2008~2009년 세계경제위기 속에서도 EU 국가 중 유일

하게 플러스 성장을 이룩하며 중동부 유럽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2011년 유로존의 재정위기 때도 EU 27개국 평균 경제성장률인 

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4.3%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건실한 



Ⅵ. 폴란드의 체제전환과 경제사회적 성과  179

경제성장의 배경으로는 중동부유럽 최대의 내수시장 및 자국통화인 즈워

티화 약세로 인한 EU 역내 수출의 증대, 그리고 건설 및 인프라 분야의 

활발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코트라, 2013).  

현재 폴란드는 독일 등 서유럽 시장으로서의 높은 접근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통한 높은 수출 경쟁력, 낮은 인건비 대비 우수한 노동력, 

정부의 다양한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12~2013년 기간에도 1.5% 전후의 건실한 경제성장세를 보였다. 그러

나 폴란드는 현재 10%대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의 완화, 지속적 개혁 추

진을 통한 정부 재정적자폭 축소, 폴란드 동부지역의 발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낙후된 인프라 개발, 민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관료주의 철폐 

등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발전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2) 사회정책

19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제전환 후반 15년 동안 사회정책 개혁의 

주요과제는 연금 및 건강보험과 관련된 제도개혁이었다. 체제전환 초반 

10년의 개혁은 계획경제를 부인하고 여러 영역에서 국가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급진적 개혁을 단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개

혁은 상대적으로 덜 급진적이었고 정부차원의 광범위한 지출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후반 15년의 개혁의제는 이러한 초기 10년 동안 진행된 개혁을 

재검토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의 사회정책에 대한 이해는 2004년 5월 EU 가입과 세계자본

주의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는 1993년 

EU로부터 가입 권유를 받았고 가입 시기를 2004년으로 결정하고 준비해

왔으며 드디어 2004년에 EU에 가입하였다. EU 가입은 폴란드의 사회정

책 모델이 유럽의 복지국가 모델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게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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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2000년대의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사회정책 속에 정착되어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에서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독립국가 이전 

근대화와 함께 태동하였다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뿐만 아니라 자본주

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도 경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민기채, 2014a).

사회보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위해 제일 먼저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1997년 연금개혁안이 통과되었고 1999년부터 시행되었다. 

연금개혁 이전에는 1층에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만 존재하는 단

층 노후소득보장체계였다.‘다양성을 통한 사회보장’이라는 슬로건 하에 

1999년에 시행된 1차 연금개혁의 핵심은 부과방식의 확정급여형 연금제

도를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전환시키고 3층으로 구성된 다층 노후소득보

장체계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1층은 강제적 공적연금으로써 부과방식의 명목확정기여형

(NDC) 연금제도로 변경되었고, 2층은 강제적 개인연금으로써 개인계정을 

가지고 있는 DC형 개방연금기금(Open Pension Funds) 제도로 전환되

었다. 1차 연금개혁 당시 개방연금기금 제도는 강제가입이었으나, 2차 연

금개혁으로 인해 2014년 8월부터 임의가입으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 

3층은 2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기업연금제도(Occupational Pension 

Programmes)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은퇴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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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폴란드의 1999년 연금개혁 전후 제도 비교 

자료: ZUS(2015). Modernization of the Polish pension scheme: Current problems 

and ways of solving them.

연금개혁에 있어 또 하나의 큰 변화는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DC형 

개방연금기금(Open Pension Funds) 제도의 개혁이다. 1차 개혁이‘다양

성을 통한 보장’이라면, 2차 개혁은 개방연금기금제도의 기능인 수익구조 

및 정부의 예산조달 능력에 대한 평가에 기반하여‘Balancing을 통한 보

장’, 즉 개방연금기금 제도의 기능성과 정부의 자금 능력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제가입제도에서 임의가입제도로 전환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방연금기금제도의 기여금의 일부를 사회보험기금

(FUS)의 subaccount(2011년 5월에 시행)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개인이 기금 투자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었다. 또한 

2014년 8월부터 자발적으로 연금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체제전환 이후 사회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부과방식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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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서 개인계좌제도(individual account system)의 도입으로 시장의 

원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정흥모, 2007). 즉 기여금이 공공

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립된 개인의 기여금은 

민간금융기관의 투자성과에 따라 개인마다 차등적인 급여가 제공되는 2층 

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원리가 연금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회보험의 정신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연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국민들은 적립식 

개인계좌보다는 전통적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함으로써 보수

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민기채, 2014a). 2003년과 

2008년 연금제도의 변화가 있었으나 실제 2층 개인계좌에 납부하는 보험

료는 감소한 반면, 1층의 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증가하

였다. 결국 적립식 개인연금 계좌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국민

들은 보험료 납부에서 전통적 부과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건강정책은 1999년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세에 의한 국민

건강서비스를 제공했으나 1999년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

되었다. 체제전환 초기의 충격요법을 통한 발체로비츠 경제개혁은 폴란드 

국민들의 건강영역과 관련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 국민들은 

체제전환으로 인한 극도의 경제⋅사회⋅심리적 충격과 그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사망률의 급격한 증가 및 기대수명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

하였다. 

대부분의 체제전환국에서 채택한 충격요법은 사회주의 인간형이 아닌 

자본주의 인간형으로의 새로운 탈바꿈을 요구하였다. 체제전환이 심각한 

불안정 상태를 유발시킴으로써 사망률 급증과 기대수명 급감을 야기한 것

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

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민기채, 2014a).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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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1999년 폴란드의 건강정책은 사회주의 방식의 세마스코 모델

에서 비스마르키언 모델로 전환했다,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의 강화는 체

제전환 과정에서 사회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민들의 우산이자 든든

한 삶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 복지체제의 특징은‘반사회주의 노선과 그 대안

으로써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으로 요약된다(민기채, 2014a). 부연

하면, 사회정책 속에 자유주의적 특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스마르키언 

전통에 기초한 복지체제라고 특징지을 수 있다. 폴란드는 사회주의 시대

부터 계속해서 유지해온 강력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의 전통을 체

제전환 이후에는 마르크스의 성격을 제거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를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더욱 확

대하였다. 여기에 자유주의적 성격의 사회정책이 혼합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하이브리드, 즉 약한 자유주

의적 특성을 가진 보수주의 복지체제로 명명할 수 있다.

3. 체제전환의 경제사회적 성과

가. 경제적 성과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의 GDP를 살펴보면, 체제전환국 중 가장 가파

르게 성장하고 있다. 물론 체제전환 10여년 간, 즉 2000년대 이전에는 

체제전환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폴란드는 넓은 영토와 상대으로 

규모있는 인구(약 4000만명) 등을 배경으로 성장잠재력이 높다. 하지만 

아직 1인당 GDP는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1인당 GDP는 US $22,78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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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체제전환국의 GDP 및 1인당 GDP: 1990~201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폴란드의 연간 GDP 성장률(1990~2013년)을 살펴보면, 폴란드는 독일

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폴란드는 1989년 체제전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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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진적인 경제개혁을 통해 1990년대 유럽 내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하였다. 다만 1991~1993년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발체로비츠 경제개혁안의 충격요법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후 1994~ 

1997년 기간 동안 연평균 6%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 

이후 전반적인 세계 및 유럽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높은 실업률과 재정적자 등 경제침체기를 겪었다. 2004년 EU 가입 이후

의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독일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폴란드가 EU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 

2015).

[그림 Ⅵ-3] 폴란드의 GDP 성장률: 1990~201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거시경제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내수 증대를 주도하며 폴

란드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 중 하나로 평가되던 정부소비는 2011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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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정부의 재정적자폭 축소를 위한 긴축 정책 추진으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폴란드의 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는 

2010년에 7.9%까지 상승한 뒤 2012년에는 3.9%로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기준 체코의 4.4%보다 낮고 헝가리의 2.1%보다 높은 수준이나, 

EU의 권고 수준인 GDP 대비 3%를 웃돌아 재정적자 축소 압력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2011년 재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

정 등의 연금개혁, 지방정부의 지출 상한선 도입 등의 긴축 정책과 함께 

부가가치세 인상 등의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폭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폴란드 정부는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3% 이하로 축소해야 하는 중 ․ 장기적 경제성장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정부부채는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60%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체코 55.7%, 헝가리

89.7% 등 비셰그라드 국가들 및 영국 101%, 프랑스 109.3%, 독일 

88.5% 등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폴란드 정부는 2013년부터 부채비율이 서서히 감

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코트라, 2013).  

<표 Ⅵ-2> 폴란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2000~2012

(단위: GDP 대비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재정적자 -3.0 -4.1 -7.9 -5.1 -3.9

정부부채 45.4 54.1 61.4 61.4 63.0

경상수지 - -2.55 -5.5 -5.0 -3.4

자료: OECD.Stat; OECD(2013), OECD Economic Outlook.  

폴란드는 체제전환 초기 급속한 인플레이션 이후 안정화 국면에 접어

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1990년 555%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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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서유럽과 유사한 한 자리 수를 보이고 있다. 물론 2011년의 경우 

꾸준한 내수 증가와 국제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즈워티화의 약세로 

인한 수입 부담 증가, 부가세 등 간접세의 인상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은 

4.3%를 기록하였다. 이는 폴란드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5±1%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중앙통화위원회는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

션을 억제하기 위해 2011년 4차례의 조정을 통해 기준금리를 3.75%에서 

4.5%로 인상하였다.

그러나 2012년에는 GDP, 수출, 수입 등 주요 경기 지수들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내수 경기가 얼어붙으며 인플레이션이 2006년 

이후 최저치인 1.3%를 기록하였다. 이에 폴란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3%까지 하향 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금리는 아직도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경기 회복 속도에 따라 정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코트라, 2013). 

[그림 Ⅵ-4] 폴란드의 인플레이션: 1990~201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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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경우 체제전환 이후 1992년 처음으로 집계한 공식적인 실업률

(단순실업률) 통계에서 13%를 기록한 것에 대해 폴란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후 실업률은 2002년과 2003년에 최대 20%까지 치솟았다가 

하락세로 전환하여 2010년 이후 10%에서 유지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특히 산업체, 건설업의 불황으로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1년과 비교할 때, 여성의 실업률은 3.7%가 

증가한 반면, 남성의 경우 12.5%까지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남성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한 대규모 해고로 

인해 남성 실업률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코트라, 2013). 

[그림 Ⅵ-5] 폴란드의 실업률: 1990~201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and(2015).

나. 사회적 성과

폴란드의 2010년 현재 총 인구는 약 3,800만명이며, 그 가운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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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3.4%로 EU 28개국(17.5%) 및 OECD 평균

(14.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아동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폴란드의 65세 인구 비중은 

202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EU 평균보다 높을 것

으로 전망된다. 급진적인 정치, 사회, 경제체제의 전환과정에서 연금제도

가 개혁된 배경에는 그러한 인구학적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 Ⅵ-3> 폴란드의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2000~2050

국가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폴란드 12.2 13.4 18.4 22.3 25.1 30.3

EU28 15.7 17.5 20.3 23.8 27.0 28.7

OECD 13.0 14.7 18.0 21.4 23.9 25.3

자료: OECD(2014), OECD Factbook(2014).

[그림 Ⅵ-6] 폴란드의 출산율:　1990~2013 

주: 빨간색 그래프 – 도시지역, 파란색 그래프 – 농촌지역, 녹색 그래프 – 합계.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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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폴란드의 기대수명은 남성 73.8세, 여성 81.6세로 점차 

증가 추세(1990년 기준 남성 66세, 여성 75세)인데,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반면 출산율은 1.2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출산율 감소는 국가책임 보육

정책의 소멸 및 가족정책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또 출산율의 감소는 체제

전환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으로, 체제전환과정에서 나타난 미래 불확

실성 및 불안정이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산율의 저하는 미래 노인부양비의 급격한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노인부양비 전망에 의거하면, 2040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 2040년 

이후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3년에서 2060년까지의 변화폭은 41에 달한다. 

독일, 스웨덴, 영국과 비교해 볼 때 급격한 변화이다.

<표 Ⅵ-4> 폴란드의 노인부양비 추계: 2013~2060

국가 2013 2020 2030 2040 2050 2060 2013-2060 변화

폴란드 21 28 36 40 53 61 41

독일 32 36 48 56 57 59 27

스웨덴 30 33 36 37 38 42 11

영국 27 30 35 39 41 43 16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The 2015 Ageing Report. 

폴란드도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구고령화가 시작되고 있으므로 이

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Ⅵ-8]에서 나타나듯이, 2055년경 

연금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가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수급자가 

연금가입자수를 능가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재정적 압박으로 연금수급

권 보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대비책이 

논의되었고, 그 결과 최근 2차 연금개혁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출산을 장

려하기 위한 다양한 가족정책의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만 마련 중에 있다(ZU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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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7] 연금가입자수 대비 연금수급자수 비율 추이(2015-2060) 

자료: ZUS(2015), Modernization of the Polish pension scheme: Current problems 

and ways of solving  them. 

 

 

폴란드의 GDP 대비 총 사회지출(public and 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비율은 체제전환 직후인 1990년 14.9%에서 1995년 

22.3%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2000년부터는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폴란드의 사회지출 비율은 20.1%로 OECD 평균인 22.1%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고 체코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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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8] 체제전환국의 사회지출: 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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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Stat.

[그림Ⅵ-10]은 폴란드의 총 사회지출 대비 부문별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총 사회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연금지출로 2000

년 이후 21% 전후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10% 내외의 

건강관련 지출이다. 반면 장애관련 지출은 최근 축소된 분야로 볼 수 있

다. 한편 체제전환 이후 가족정책의 약화로 인해 총 사회지출에서 가족정

책이 차지하는 비중은 3%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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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9] 폴란드의 부문별 사회지출 비율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폴란드의 불평등 수준은 높은 편이나, 2004년 EU 가입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Gini Index HBS(House of Budgetary Survey, 

폴란드 기관), SILC(유럽조사기관), Social Diagnosis(민영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평등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그림Ⅵ-11>과 같다. HBS 기준은 0.29~0.32로 큰 변화가 없다. SILC 

기준으로 보면 2004년 EU 가입 이후 0.35에서 0.30으로 불평등 정도가 

빠르게 완화되었다. 반면 Social Diagnosis(민영기관) 기준으로 볼 때, 

0.30에서 0.32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전환 이후에도 불평

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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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0] 폴란드의 지니계수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2015), Transformation Results: 

An Overview.

폴란드의 중위소득의 60% 이하 기준 빈곤율을 보면, Central Statistical 

Office와 Eurostat에서 집계한 빈곤율 모두 2004년 이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 현재 폴란드의 

빈곤율은 16~17% 수준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빈곤율은 2011년 기

준 11%이다. 이 수치는 OECD 평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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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1] 폴란드의 빈곤율: 중위소득 60% 기준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그림 Ⅵ-12] OECD 국가의 빈곤율: 중위소득 50% 기준  

자료: OECD(2014), OECD Factboo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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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Ⅵ-13]는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 및 생활만

족도를 보여주고 있다.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 비율을 보면, 2003년의 

경우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했으나 점점 더 수입이 지출을 넘어섬으

로써 삶의 질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991~2013년의 경향을 

볼 때 생활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제전환 초기에는 중

간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강하다. 

 

[그림 Ⅵ-13] 폴란드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 비율 및 생활만족도: 2003~2013

자료: 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y in Poland(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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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에 대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폴란드의 체제전환은 성공적으로 이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충격요법을 통한 경제정책 개혁과 사회주의 시대 사회정책에 대한 지속적

인 개혁 아래 객관적인 경제사회적 지표도 꾸준히 향상되었다. 가장 높은 

GDP, 안정적인 GDP 성장률, 실업률 감소 등 폴란드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이다. 사회지출, 빈곤율, 소득불평등 등 사회지표에서도 유럽 

평균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전히 폴란드의 체제전환에서 과제가 남아 있다. EU와 OECD 

평균보다 높고 빠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출산율은 

1.29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다. 젊은 노동세대의 서구 

국가들에 대한 취업이주로 인해 실력 있는 노동세대의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향후 폴란드의 경제뿐만 아니라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재정적자, 

정부부채, 경상수지, 높은 이자율 등의 거시경제 지표에서 EU 수준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의 권고 수준인 GDP 대비 3%를 웃돌아 

재정적자 축소를 요구받고 있다.

셋째, 폴란드는 체제전환 초기 경제정책 우선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사회

정책을 급격히 축소하지는 않았다. 급진주의적 경제정책 개혁과 점진주의

적 사회정책 개혁이 조합되어 체제전환 초기의 경제사회적 난관을 극복하

였다. 이것은 급진주의적 경제체제 전환이 일정한 성과를 얻었기 때문이

라고 이해할 수 있다. 

폴란드의 체제전환 과정 및 경제사회적 성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전환 초기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회정책 개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폴란드의 사회정책 개혁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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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높다. 체코가 상대적으로 좌우파의 빈번한 변화 

속에서도 국민이익을 앞세우며 제도적 안정성을 가져왔고, 헝가리는 좌우

파 할 것 없이 조숙한 복지국가로 출발하여 포퓰리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최근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등장으로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

에 반해 폴란드는 상대적으로 좌우파의 성격에 따라 제도개혁이 단행되어 

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사회정책 개혁을 예로 들면, 친공산당 

연합 정부는 개혁에 미온적인 반면 친체제전환 연합 정부는 개혁에 적극

적이었다. 결국 정부의 성격에 따라 사회주의적 사회정책 또는 제도주의

적 성격의 사회정책을 계승하거나 개혁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도 정당은 난립하고 있으며 제도적 안정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

둘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서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비스마르크는 일하는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보험이라

는 매개물을 통해 통치하는 방식을 채택한 군주이다. 체제전환 이후 완전

고용이 해체되고 전통적인 가사분담의 구조가 시작되면서 비스마르키언 

특징이 회복되었다. 동시에 사회주의 시대의 조세기반의 사회정책이 아닌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정책을 추진해왔다. 물론 폴란드에서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독립국가 이전 근대화와 함께 태동하였다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

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도 경로의존성을 강하게 표

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적연금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는 적립식 개인계좌보다는 전통적 비스마르키언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함으

로써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1999년을 기

점으로 폴란드의 건강정책은 사회주의 방식의 세마스코 모델에서 비스마

르키언 모델로 변화하였다.

다음으로 폴란드의 사례가 통일한반도 및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체로비츠의 충격요법 방식의 경제개혁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지난 20년간 폴란드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4%로, 거의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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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 EU 평균의 2~3배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기록하였다. 경제정책

의 측면에서 충격요법도 성공할 수 있는 체제전환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폴란드가 1989년 체제전환 이후 경제개혁을 위해 추진한 충격요법은 

급진적 경제 안정화 조치 및 구조 개혁이었다. 국내 경제의 불균형 문제

를 해소하는 안정화 정책의 기조 위에서 경제의 체계적⋅구조적 개혁을 

실시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한 체

제전환 시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충격요법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시장경제로의 빠른 진입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둘째, 솔리다르노시치 노동조합이 반공산화 투쟁을 주도하였고 체제전환 

초기의 시민사회를 형성하였다. 솔리다르노시치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쟁뿐만 아니라 당의 독재와 권위에 항거하여 왔다. 1980년대 

내내 반공산화 투쟁을 벌여왔고 체제전환 이후 솔리다르노시치 노동조합 

위원장인 바웬사는 대통령이 되었다. 체제전환 이후 자유화의 물결 하에 

관료적 통제를 받았던 관영노조는 자주노조로 변화하게 되었다. 당의 결정을 

대중들에게 선전‧선동하는 인전대의 역할에 한정되었던 사회주의 시대의 

노조는 조합원들의 자주적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민주노조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관영노조처럼 인전대 역할을 담당했던 시민사회단체들도 국가 

대신 회원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위상을 달리하게 되었다. 체제전

환 이후 이러한 시민사회의 형성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중동부 유럽지역의 사

회주의 국가들에서 두드러졌다. 그것은 서유럽과 가까운 정치문화를 가지

고 있었다는 점, 사회주의 혁명 이전 시민사회 형성과 의회 민주주의의 경

험, 1956년 헝가리 혁명, 1960년대 체코슬로바키아의 사회개혁운동, 1980

년대 폴란드 자유노조운동 등 사회주의 시대의 민주화 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은 실질적으

로 탈사회주의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Ⅶ.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1. 개관

이 장에서는 분석대상 국가인 동독 및 비셰그라드 3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비교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첫째, 종합적 성과 비교이다. 프리덤 하우스

(Freedom House)의 자유도(Freedom in the World) 조사와 이행지수

(Nation in Transit) 조사를 통해 민주화 정도를 비교한다. 다음으로 유럽

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의 체제전환지표(Transition Indicators), 구조변화지표

(Structural Change Indicators),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Transition 

development snapshots)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 발전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후 독일의 베르텔스만의 이행지수(BTI: 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를 통해 정치적 이행(민주주의) 및 경제적 이행

(시장경제)을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둘째, 경제적 성과 비교이다. 종합적 성과 비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경제관련 세부 지표들을 비교한다. 경제적 성과 관련 비교 

지표는 GDP, 1인당 국민소득(GNI), GDP 성장률,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 인플레이션, 고용률, 실업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다.

셋째, 사회적 성과 비교이다. 종합적 성과 비교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사회관련 세부 지표들을 비교한다. 사회적 성과 관련 비교 

지표는 먼저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화 양상 중 출산율과 

노인부양비를 파악한다. 이후 분배 관련 성과지표로써 지니계수(세전/세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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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세전/세후), 소득 10분위 배율을 파악한다.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써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성과에 대한 개인들의 평가를 비교한다, 이는 Eurobarometer의 사회적 

환경(Social Climate) 조사 중 사회상황(전반적인 삶, 의료체계, 연금체계, 

실업급여, 생활비, 다른 문화·종교적 배경·민족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방법, 에너지 가격의 적정성, 

주택 가격의 적정성, 공공행정 운영의 방식, 국가 경제의 상황, 개인 직업 

상황, 재정적 상황, 가정, 고용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경제사회적 성과 지표 비교에서는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수치뿐만 아니라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체제전환국 

평균, OECD 평균 수치를 포함하여 분석함으로써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

가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민기채(2014a)에 따르면 체

제전환국 중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이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전통을 

강하게 내재하고 있는 반면, 슬로베니아는 사회민주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자유주의적 특징이 강하며, 러시아는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노선을 취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3개 국가

를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지수들에 대한 전체 체제전환

국 평균값을 제시함으로써 비셰그라드 3국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OECD 평균값을 제시함으로써 서구 경제발전 선진국과 

분석대상 국가들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종합적 성과 비교를 위해 활용한 각 지표들인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도 

및 이행지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체제전환지표, 구조변화지표,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 독일 베르텔스만의 이행지수는 해당 기관들의 질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점수화한 것이다. 반면 경제적 성과 및 사회적 지표들 

중 Eurobarometer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지표들은 객관적인 수치에 기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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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적 성과 비교

가. 프리덤 하우스의 지표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다양한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기관의 자유도(Freedom in the 

World) 조사와 이행지수(Nation in Transit)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체제

전환국의 민주주의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유도 조사에서는 체제전환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5개의 지역과 

국가에 대하여 1973년부터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 지수(political 

rights and civil liberties rating)를 발표해오고 있다. 이 지수는 정치

적 권리에 해당하는 10개 문항과 시민자유와 관련된 15개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정치적 권리는 선거과정, 정치 다원주의와 참여, 정부기능이

라는 3개의 하위 범주로 구성되며, 시민자유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 결성 

및 조직의 권리, 법적 규칙, 개인의 자율성 및 권리라는 4개의 하위 범주

로 구성된다. 자유도 지수는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평균값으로 제

시하는데, 종합 평가점수에서 1.0~2.5는‘자유국가(F: free)’, 3.0~5.0

은‘부분적인 자유국가(PF: partly free)’, 그리고 5.5~7.0은‘자유롭지 

못한 국가(NF: not free)’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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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도 지수 변화: 1972~2014

주) 1981년: 1981.1.-82.8, 1982년: 1982.8-83.11, 1983년: 1983.11-84.11, 

   1984년: 1984.11-85.11, 1985년: 1985.11-86.11, 1986년: 1986.11-87.11, 

   1987년: 1987.11-88.11, 1988년: 1988.11-89.12 

자료: 프리덤 하우스 홈페이지(freedomhouse.org)

자유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체제전환을 

단행함으로써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변화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즉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높은 수준에서 발현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독일 통일 이

전에 동독의 자유도 점수는 6점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하는 반면, 

서독의 자유도 점수는 1점대 초반으로 자유국가에 속해 있었다. 통일 이후 

독일 전체는 자유도 점수가 1점대로 자유국가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폴란드와 헝가리의 경우 197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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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점수가 5점에서 6점 사이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하였다. 체제

전환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자유도 점수가 하락하면서 현재는 1점대 

수준으로 자유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체코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5점이고, 이후 1점대를 유지하고 있어, 체제전환 이후 자유국가로 이행

한 것을 볼 수 있다.

자유도 조사에서 읽을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자유로운 국가로 변화한 것은 체제전환국들의 일반적인 양상이지만 예외도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들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자유

국가로 변화하였지만 일부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예외 국가도 있다는 것

이다. 대표적인 예로, 러시아는 자유도 점수가 1990년대 초반 3점대의 

수준에서 점점 상승하여 현재는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동

독과 비셰그라드 국가들이 러시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유도 수준이 높

은 국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모든 체제전환

국들이 체제전환과 동시에 자유국가로 변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행지수 조사 결과이다. 이행지수 조사에서는 29개의 체제

전환국들만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총 7개의 지표를 통해 서구 

민주주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행지수는 사회주의에

서 추구하는 민주집중제의 원리에서 서구 민주주의로의 변화 수준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때 7개 지표는 선거과정(EP: Electoral Process), 시민

사회(CS: Civil Society), 독립언론(IM: Independent Media), 민주적 

중앙정부(NDG: National Democratic Governance), 민주적 지방정부

(LDG: Local Democratic Goverance), 법치국가(JFD: Judicial Framework 

and Independent), 부패(CO: Corruption)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지수들은 1점부터 7점 사이의 범위를 갖는데 1점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적(democratic)이며 7점에 가까울수록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206  주요 동유럽 체제전환 국가의 경제사회적 성과 비교

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Score)로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지수, 즉 민주주의 지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Ⅶ-2] 프리덤 하우스의 민주주의 지수 변화: 1999~2015

자료: 프리덤 하우스 홈페이지(freedomhouse.org)

첫째,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선거과정, 시민

사회, 독립언론, 민주적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구성, 법치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으며 부패정도가 낮은 국가라고 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셰그라드 3국의 이행지수는 1

점대에서 2점대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헝가리의 이행지수 점수가 

2008년 이후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 왔고, 2015년 기준 3점대 초반의 

점수로 상승하여 비민주적 경향이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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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전체 체제전환국과 비교할 때 권위주의가 아닌 민주주의 정치체제

로의 발전은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체제전환국의 이행지수 평균점수가 4점대 초반으로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

이고 있는 반면, 비셰그라드 3국은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해 

왔다. 비셰그라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슬로베니아와 에스토니아도 높은 

민주주의 수준을 구현해왔고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셰그라드 3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가 민주주의적 발전을 

지속하여 온 반면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다. 러시아의 민주주의 지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

을 보이는데 2015년 기준 6점대 중반까지 상승하여 정치체제에서의 권위

주의적 성격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EU로의 민

주주의 노선이 아닌 CIS로의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나.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지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은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 이행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다음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체제전환지표

(Transition Indicators), 구조변화 지표(Structural Change Indicators),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Transition development snapshots)이다. 이 지

표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수준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체제전환 지표는 1989년 이후 유럽부흥개발은행

으로부터 지원받은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개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

다. 체제전환 지표는 산업화된 시장경제와 비교하여 1∼4+ 점수의 범위

를 갖는다. 1점은 엄격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에서 거의 변화가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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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4+점은 산업화된 시장경제의 표준임을 의미한다.

[그림 Ⅶ-3]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체제전환지표 변화: 1989~2014

주) 체제전환지표는 9개 영역 중 ➀∼➅영역의 점수를 평균한 값이다.

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 홈페이지(www.ebrd.com)

먼저 체제전환 지표는 크게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① 대기업 민영화(large-scale privatization), ② 소기업 민영화(small- 

scale privatization), ③ 지배구조와 기업재편(governance and enterprise 

restructuring), ④ 가격자유화(price liberalization), ⑤ 무역과 외환제도

(trade and exchange system), ⑥ 경쟁정책(competi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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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은행개혁과 이자율 자율화(bank reform and interest rate 

liberalization), ⑧ 증권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security markets and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 ⑨ 전반적 인프라 개혁

(infrastructure reform)(전력, 철도, 도로, 통신, 상하수도 다섯 가지 

항목의 평균)이다.

체제전환지표를 이용하여 파악한 각국의 경제체제 전환 정도에 대한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전환 이후 시장경

제 개혁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대기업 및 소기업 민

영화, 지배구조와 기업재편, 가격자유화, 무역과 외환제도, 경쟁정책, 은

행개혁과 이자율자율화, 증권시장과 비은행금융기관, 전반적 인프라 개혁

에서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지속해왔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표의 변

화를 살펴보면, 비셰그라드 3국의 체제전환지표 점수는 1989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점수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즉 주요 시장경제 개혁은 약 5년 동안에 걸쳐 일정한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향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체 체제전환국과 비교할 때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시장경제로

의 충실한 개혁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체제전환 이후 비셰그라드 3국의 

체제전환지표 점수는 전체 체제전환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높

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는 거의 4점에 가까운 점수까지 상

승하여 높은 수준의 체제전환 점수를 보이고 있고, 슬로베니아는 3.5를 

상회하는 점수를 보이고 있다. 비셰그라드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슬로베니

아와 에스토니아도 시장경제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비셰그라드 3국,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가 시장경제 개혁을 지

속하여 왔으나 러시아는 시장경제 개혁에 대한 속도를 조정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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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러시아의 체제전환지표 점수는 1997년을 기점으로 1990년

대 후반에 하락하였고 2000년대는 전체 체제전환국의 평균 점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러시아의 체제전환지표 점수의 전반적인 변화양상은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유사하나 2000년대에는 3점대에 머물러 있어 경제

체제 전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시장경제

로의 이행 수준이 전체 체제전환국의 평균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임을 

볼 때, 비셰그라드 국가들에 비해 러시아의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구조변화지표는 거시적 수준의 체제전환지

표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미시적 수준의 지표로써 시장경제 개혁 정도를 

다섯 가지 영역에서 측정하고 있다. 다섯 가지 영역은 기업, 시장, 무역, 

금융, 인프라이다. 구조변화지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체제전환 이후 국영기업 중심에서 민간기업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영역에서 민영화의 효과를 보면 비셰그

라드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80% 이상이 민영화 부문의 소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민간부분의 고용 비중도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 70% 이상이다. 

특히 소기업 민영화 점수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높은 수준의 민영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체제전환 이후 시장 및 무역 부문에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가격자유화 

및 서구 비이행국가들과의 교역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CPI 중 규제되는 가격 비율이 매우 낮아 계획이 아닌 시장을 

통해 가격을 형성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체코와 

헝가리는 폴란드에 비해 GDP 대비 무역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가격자유화 

및 외환과 무역자유화와 같은 체제전환지표 점수는 5점 만점에 4.3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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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외환, 무역 등에서 높은 자유화를 달성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체제전환 이후 금융 부문에서도 자본주의 금융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국영은행 자산점유율이 매우 

낮은 반면 외국인소유 은행 자산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불량채권비율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여주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장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부문의 체제

전환지표에 비해 은행영역개혁 및 비은행금융기관 개혁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3.7점 이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체제전환 이후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전력, 철도, 

도로, 통신, 상하수도 등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장경제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Ⅶ-1>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구조변화지표 변화: 2007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러시아

기업 　 　 　 　 　 　

국영기업매각수입(누적치, GDP대비) na 33.1 14.2 6.4 na 6.5

민영화부문의 소득(GDP대비) 80.0 80.0 75.0 70.0 80.0 65.0

민간부문 고용비중(%) na 78.0 73.3 71.0 75.9 na

기업․가계에 대한 이전전출(GDP대비) na 4.0 3.1 3.2 2.4 4.7

제조업고용비중(%) na 32.8 30.1 35.4 22.5 21.2

노동생산성증가율(%) na 3.2 3.8 4.4 9.3 6.4

투자/GDP(%) 27.0 23.6 24.4 31.7 39.6 24.2

체제전환지표 - 대기업민영화 4.0 4.0 3.3 3.0 4.0 3.0

체제전환지표 - 소기업민영화 4.3 4.3 4.3 4.3 4.3 4.0

체제전환지표 - 기업개혁 3.3 3.7 3.7 3.0 3.7 2.3

시장 및 무역 　 　 　 　 　 　

CPI 중 규제되는 가격 비율(%) 12.2 16.9 1.0 15.0 23.3 6.7

EBRD-15basket 중 가격규제품목 수 2.0 2.0 2.0 1.0 2.0 1.0

비이행국가와 교역비율(%) 75.0 72.8 75.3 69.0 65.9 69.4

GDP대비 무역비율(%) 137.7 134.9 72.4 119.7 120.4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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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 홈페이지(www.ebrd.com)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러시아

관세율(수입) na na 0.4 0.2 0.3 42.1

체제전환지표 - 가격자유화 4.3 4.3 4.3 4.0 4.3 4.0

체제전환지표 - 외환과 무역자유화 4.3 4.3 4.3 4.3 4.3 3.3

체제전환지표 - 경쟁정책 3.0 3.3 3.3 2.7 3.7 2.3

금융부문 　 　 　 　 　 　

은행 수(외국인소유) 37 (29) 40 (27) 64 (54) 27 (11) 15 (13) 1136 
(86)

국영은행 자산점유율(%) 2.4 3.7 19.5 14.4 0.0 na

외국인소유 은행 자산점유율(%) 84.8 64.2 75.5 28.8 98.8 17.2

불량채권비율(총대출 대비) 2.8 2.8 5.4 3.9 0.5 2.6

민간부문 국내대출비중(GDP대비) 46.1 59.5 44.6 78.8 86.1 37.7

민간부문 가계대출비중(GDP대비) 20.1 21.6 20.0 19.2 43.3 9.0

민간 가계 담보대출비중(GDP대비) 12.5 16.4 9.9 6.2 37.7 1.9

상장금액(GDP대비) 37.6 32.5 43.6 57.5 25.9 111.0

주식거래량(상장액평균대비) 68.7 106.0 47.5 12.3 34.9 58.9

채권발행(GDP대비) 0.9 2.9 0.9 na 0.5 2.0

체제전환지표-은행영역개혁 4.0 4.0 3.7 3.3 4.0 2.7

체제전환지표-비은행금융기관 개혁 3.7 4.0 3.7 2.7 3.7 3.0

인프라 　 　 　 　 　 　

100명당 유(무)선전화 개통비율 23.4 
(128.8)

32.4 
(109.9)

27.1 
(108.5)

42.6 
(96.9)

36.9 
(147.6)

31.1 
(115.1)

인터넷 개통비율(1만명당) 48.6 52.0 43.9 52.8 63.6 21.1

철도부문노동생산성 109.1 173.2 102.6 186.5 285.2 132.9

전기요금요율(USc kWh) 16.2 18.8 12.3 14.0 10.2 5.7

전기요금납부율(%) 100 99 na 99 99 96

에너지사용당GDP(PPP in USD per kgoe) na na na na na na

체제전환지표 - 인프라개혁 3.3 3.7 3.7 3.0 3.3 2.7

  전력 3.3 4.0 3.3 3.0 3.3 3.0

  철도 3.0 3.7 4.0 3.0 4.0 3.0

  도로 3.0 3.7 3.7 3.0 2.3 2.3

  통신 4.3 4.0 4.0 3.0 4.0 3.0

  상하수도 4.0 4.0 3.3 3.3 4.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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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부흥개발은행의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는 구조변화지표를 보완하기 

위한 고안된 질적 지표이다. 구조변화지표는 제도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우므로, 다양한 경제영역에서의 질적인 또는 제도적인 

발전을 보여 지표로서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를 개발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헝가리와 폴란드는 자유화 및 민영화, 기업환경, 인프라, 금융

부문, 사회부문개혁 이상 5개 부문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음이 재확

인된다. 둘째, 다른 나라에 비해 러시아가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낮은 수

준임을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 외국인 투자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토지거래가 사실상 제한되어 있으며, 보건이나 교육관련 정부지출이 낮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Ⅶ-2>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전환 및 발전 개괄지표 변화

　 　 헝가리 폴란드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러시아

자유화 
및 

민영화
　

경상계정 교환성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외국인 투자 규제 무 무 무 무 유

이자율 자율화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완전

환율제도 변동 변동 euro 
floating

currency 
board in 
ERM II

관리
변동

임금규제 무 무 유 무 무

토지거래허용
외국인
제외

완전허용

외국인
제외

완전허용

비EU
제외

완전허용

외국인
제외

완전허용

사실상
제한

기업
환경

경쟁촉진당국 유 유 유 유 유

파산관련 법률의 질 중 중 고 고 중

담보거래법 발달 modern/so
me defects 저발달 비효율적 저발달

인프
라　

독립적 통신규제당국 완전 완전 완전 완전 중

독립적 전기규제당국 완전 완전 완전 완전 부분적

철도부설당국과 관리당국 독립 완전 완전 완전 완전 부분적

도로당국의 독립성 완전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부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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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유럽부흥개발은행 홈페이지(www.ebrd.com)

다. 독일의 베르텔스만의 이행지수

독일의 베르텔스만 재단은 매년 129개의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을 

대상으로 정치적 이행(민주주의), 경제적 이행(시장경제), 관리의 척도를 

보여주는 3가지 이행지수(BTI: Bertelsmann Stiftung’s Transformation 

Index)를 제시하고 있다. 즉 베르텔스만 이행지수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

제의 이행정도를 측정하는 지수이며, 그 관리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지수

이다. 구체적으로 베르텔스만 이행지수는 각 국가들이 법, 시장경제의 규칙 

등에 기반하여 민주주의 경로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데, 

10점으로 갈수록 민주주의 경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정치적 이행정도, 즉 민주주의 발전수준을 측정한 지수를 살펴보면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이행지수의 항목은 총 5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국가주의(권력사용의 독점, 국가 정체성, 종교적 

교리 불간섭, 기본 행정), 둘째, 정치참여(자유공명선거, 통치를 위한 효

과적 권력,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셋째, 법규(삼권분립, 독립적 

사법부, 직무남용 처벌, 시민권), 넷째, 민주주의 제도 안정성(민주주의 

　 　 헝가리 폴란드 슬로
베니아

에스
토니아 러시아

금융
부문

자기자본비율(%) 8 8 11.7
(2008) 10 10-11 

예금보험제도 유 유 유 유 유 

개인연금기금 유 유 유 유 유

사회
부문
개혁

빈곤율(%) <2(2004) <2(2002) <2(2004) <2(2004) <2(2005)

정부지출 - 보건(%) 5.5(2005) 4.2 (2004) 6.6 (2005) 4 (2005) 3.7 (2008)

정부지출 - 교육(%) 5.8(2005) 6 (2004) 6.0 (2005) 6 (2005) 4 (2008)

가계지출대비 광열수도비(%) 10.9 6.8 9.1 6.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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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 민주주의 제도책무), 다섯째, 정치와 사회통합(정당제도, 이익

집단, 민주주의 찬성, 사회자본)이다(Bertelsmann Stiftung, 2015).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민주주의적 발전을 해왔

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수변화를 보면, 체코와 폴란드의 민주주의 

점수는 9∼10점 사이로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인 5점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헝가리의 민주주의 이행 점수는 2003년 

10점에서 2014년 7.95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민주주의가 퇴보하였

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는 비셰그라드 국가들에 비해 민주주의로의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러시아의 

민주주의 지수 점수는 2003년 6점으로 시작해서 이후 지속적으로 민주주

의의 수준이 낮아져서 2014년 4.4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민주주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Ⅶ-4] 베르텔스만의 민주주의 이행지수 변화: 2003~2014

자료: 독일 베르텔스만 이행지수 홈페이지(www.bti-project.org)

다음으로 경제적 이행정도, 즉 시장경제 발전수준을 측정한 지수를 살

펴보면, 민주주의 지수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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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장경제 이행지수의 항목은 총 7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사회경제적 장벽), 둘째, 

시장 및 경쟁 구조(시장기반 경쟁, 반독점 정책, 무역자유화, 은행체계), 

셋째, 통화 및 물가 안정(인플레이션 억제/외환정책, 거시경제 안정), 넷째, 

사유재산(소유권, 민영기업), 다섯째, 복지체제(사회안전망, 기회의 평등), 

여섯째, 경제성과(생산력), 일곱째, 지속가능성(환경 정책, 교육정책/연구

개발)이다(Bertelsmann Stiftung, 2015). 

[그림 Ⅶ-5] 베르텔스만의 시장경제 이행지수 변화: 2003~2014

자료: 독일 베르텔스만 이행지수 홈페이지(www.bti-project.org)

이 일곱 가지 항목에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시장경제 이행을 해왔다

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수를 보면, 체코의 경우 9점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의 경우 8점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그러

나 헝가리의 시장경제 점수는 2003년 9.43점에서 2014년 8.14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시장경제로의 발전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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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셰그라드 3국의 시장경제 이행 점수는 8점대 이상으로 전체 조

사대상국 평균인 5점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러시아는 비셰그라드 국가들에 비해 시장경제로의 이행 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러시아의 민주주의 지수 점

수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6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인 5점대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정도, 즉 정치와 경제 부문의 국가관리 정도를 측정한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조사가 시작된 

2003년부터 양호한 수준에서 국가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관리지수 항목은 총 5가지로 구성되는데 첫째, 난이도(구조적 제

약, 시민사회 전통, 갈등 강도, 1인당 GNI(PPP), UN 교육지수, BTI 국

가주의 및 법규), 둘째, 조종능력(우선순위, 실행, 정책학습), 셋째, 자원

효율성(효율적 자원활용, 정책협조, 반부패정책), 넷째, 합의형성(목표공유, 

반민주적 행위자, 분열/갈등 관리, 시민사회 참여, 화해), 다섯째, 국제협력

(효과적 지원 활용, 신뢰성)과 지역협력이다(Bertelsmann Stiftung, 2015). 

이 다섯 가지 항목에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정치 및 경제에 대한 국

가관리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수를 보면, 체코의 

경우 6점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폴란드의 경우 6점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4년에는 7점대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헝

가리의 관리지수 점수는 2003년 6.8점에서 2014년 4.96점으로 지속적으

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셰그라드 3국의 관리 이행 점수는 전

체 조사대상국 평균인 4점대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민주주의 이행지수와 시장경제 이행지수와 비

교할 때 관리 이행지수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비셰그라드 국가들에 비해 정치 및 경제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양상을 보면 러시아의 관리 지수 점수는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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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점을 제외하면 이후부터는 3점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국 

평균인 4점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 관리 수준이다.

[그림 Ⅶ-6] 베르텔스만의 관리 이행지수 변화: 2003~2014

자료: 독일 베르텔스만 이행지수 홈페이지(www.bti-project.org)  

3. 경제적 성과 비교

가. 경제성장

먼저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GDP 수준이 매우 월등한 것을 볼 수 

있고, 러시아가 독일의 뒤를 잇고 있다. 1990년대 초 체코, 헝가리, 폴란

드의 GDP는 유사하였는데, 1990년대 중반부터 폴란드의 GDP가 큰 폭

으로 상승하여 체코 및 헝가리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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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규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GDP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경향은 체제전환국의 경제구조가 서구의 그것과 유사한 양상

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Ⅶ-7] GDP(current US$, 단위: 백만): 1990~2014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GDP의 증가와 함께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GNI)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일의 1인

당 국민소득(GNI) 수준이 가장 높으며 슬로베니아, 체코 등의 순이다. 독

일을 제외한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OECD 평균 이하의 1인당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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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를 보이고 있다.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1인당 국민소득(GNI) 규모에

서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하위그룹에 위치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1인당 국민소득(GNI)이 감소하였다가 서서히 회복

하고 있다. 

[그림 Ⅶ-8] 1인당 국민소득(GNI, PPP, international $): 1990~2014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 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 체제전환 

초반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여왔다. 독일의 경우 

1993년 –0.96과 2009년 –5.64를 제외하고 모든 시기에서 플러스 성장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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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했다. 나아가 비셰그라드 국가들도 체제전환 초기 및 2008년 경제위기 

영향을 제외하고 플러스 성장을 기록해왔다.

체제전환 초기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은 마이너스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부정적 영향은 빠르게 극복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플러스 

성장으로 변화한 점이 공통적이다. 체코의 경우 1991년 –11.61, 1992년 

-0.51을 기록하지만 1993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변화하였다. 헝가리의 

경우 1992년 –3.06, 1993년 –0.58을 기록한 이후 1994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들어섰다. 폴란드의 경우 1991년 –7.02를 기록한 이후 1992년

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들어섰다. 

[그림 Ⅶ-9] GDP 성장률(%): 1990~2014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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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률은 체제전환 초기를 제외하고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성장률로 수렴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2009년을 제외하고 

항상 플러스 성장이었는데 체제전환국의 경우 체제전환 초기를 제외하고 

OECD 국가와 유사한 경제성장율 변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2009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극복하고 있는 모습도 유사하다. 이러한 추세는 체제전환국이 

세계경제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대외무역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 비중은 

체제전환 이후 세계경제로의 편입으로 체제전환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

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독일의 경우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비

중은 1991년 48%에서 2000년 61.5%, 2010년 79.4%, 2013년 85.3%

까지 상승해왔다. 헝가리의 경우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비중은 

1991년 58.5%에서 2000년 137.5%, 2010년 159.9%, 2013년 169.9%

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비셰그라드 국가들 중 체코와 헝가리는 독일과 폴란드보다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3년 기준 독일의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비중은 헝가리의 그것보다 약 2배 수준이

다. 인구와 국토 크기 등 내수경제 규모기 때문에 독일과 폴란드는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비중이 낮다고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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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0] GDP 대비 대외무역비중(%): 1991~2013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체제전환국의 GDP 대비 대외무역 비중의 변화는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대외무역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이 특히 눈에 띤다. OECD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

출)비중은 1991년 34.9%, 2000년 45.9%, 2010년 51%, 2013년 55.3%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데 반해 체제전환국의 GDP 

대비 대외무역(수입+수출)비중은 독일과 폴란드를 제외하고 급격한 변화

를 보이고 있는 점은 특기할만 사항이다. 그만큼 체제전환국이 빠르게 세

계경제에 편입되고 있으며 개방화의 길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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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가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변화는 국가마다 상이한 모

습을 보여 왔다. 독일은 동독의 체제전환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서독 경제

의 안정에 힘입어 OECD 국가들 평균 수치보다도 더 안정적인 인플레이

션 수치 변화를 보였다. 독일의 경우 인플레이션 수치는 1990년 2.7%, 

1991년 4%, 1992년 5.1%였으며, OECD의 평균 인플레이션 수치는 

1990년 7%, 1991년 6.6%, 1992년 5.3%였다. 이러한 안정적인 화폐가

치의 변화는 서독 경제의 강건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경제구조 대전환이라는 

충격으로 인해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체제전환 초기 급격히 

상승하였고 1990년대 내내 안정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전년도 대

비 통화팽창 비율로 측정된 인플레이션 수치는 체코의 경우 1992년 

11.1%, 1992년 20.8%, 1998년 10.7%였다. 헝가리의 경우 인플레이션 

수치는 1990년 28.4%, 1991년 34.8%, 1992년 23.7%, 1998년 14.2%

였다. 폴란드의 경우 인플레이션 수치는 1990년 567.9%, 1991년 

76.8%, 1992년 46.1%, 1998년 11.6%였다. 체제전환 초기의 통화 팽창

은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체제전환의 성과가 본궤도에 오르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물가 오름세는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에 비하여 물가 오름세

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러시아와 에스토니아의 

인플레이션 변화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추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구

체적인 수치를 보면, 러시아와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2000년대 이후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인플레이션 변화가 있고, 

2014년에 거의 3%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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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1] 인플레이션(%): 1990~2014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그림 Ⅶ-12] 인플레이션(%): 2000~2014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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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용과 실업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되어 왔다. 먼저 

고용율의 경우 완전고용의 해체로 인해 체제전환 초기 시점에 하락한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회복하여 현재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은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의 경우 50%대, 체코의 경우 

50%대, 헝가리의 경우 40%대, 폴란드의 경우 40~50%대를 유지하고 있

다. 노동인구 대비 고용인구 비율은 급격한 변화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으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독일과 체코의 고용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고용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헝가리와 폴란드의 고용률은 OECD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러시아를 

제외한 CIS 국가들에 비하여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두드러지

는 대목이다. 러시아의 경우 1999년 52.8%로 50%대를 회복한 이후 

2013년 60.1%까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률 수준을 보였다. 하

지만 슬로베니아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고용률이 상승하는 추세였지

만,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1990년

대 초반 65%가 넘는 매우 높은 고용률을 보였으나, 2000년대 초반까지 

점차 하락했다.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여 2013년에는 약 55%의 고

용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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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Ⅶ-13] 15세 이상 고용률(%): 1991~2013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완전고용의 해체로 

인해 크게 높아졌다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독일의 경우 

1991년 5.6%, 2013년 5.3%로 유사한 수준이며, 헝가리의 경우 1991년 

11.6%, 2013년 10.2%로 유사한 수준이며, 폴란드의 경우 1991년 

11.4%, 2013년 10.4%로 유사한 수준이다. 체코의 경우 실업률이 1991년 

2.3%, 2013년 6.9%로 다른 3개국과 비교하여 체제전환 초기보다 현재 

시점이 증가한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수 자 비

율은 폴란드를 제외하고 급격한 변화없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

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독일과 체코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폴란드와 헝가리의 실

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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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1%, 체코 2.3%~8.8%, 헝가리 5.7%~12.1%, 폴란드7.1%~ 

19.9%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체코의 실업률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실

업률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헝가리와 폴란드의 실업률은 OECD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림 Ⅶ-14] 실업률(%): 1991~2013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2000년대 진입하여 독일과 체코의 실업률은 러시아와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헝가리와 폴란드의 실업률은 러시아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러시아는 2000년 전까지 실업률이 변동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0년 이후로는 1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점차 낮아지고 있

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경우 2001년 9%로 10%이하로 진입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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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6%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슬로베니아의 경

우 실업률은 10%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9년 이후 실

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에스토니아의 경우 실업률은 1991년 

1.5%, 2000년 13.1%, 2007년 4.7%, 2010년 16.9%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 고용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다.

마. 국가재정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체제전환 

이후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있어서 증가하였다. 독일의 경우 1995년 

54.2%, 2014년 73.1%로, 헝가리의 경우 1997년 61%, 2014년 76.9%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폴란드의 경우 1995년 49%, 2014년 48.8%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체코의 경우 1995년 13.6%에서 2014년 

41.6%로 3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정부부채 규모를 

GDP 대비로 추산한 비율은 폴란드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

세라고 볼 수 있다.

독일과 헝가리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체코와 폴란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특징

이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독일의 경우 

54.2%~73.1%, 헝가리의 경우 51.8%~81.1%를 보이는 반면, 체코의 경

우 11.6%~43.9%, 폴란드의 경우 36.8%~55.7%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헝가리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39.4%~67.8%)과 높지만 체코와 폴란드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

율은 OECD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2000년대 진입하여 독일과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러시아 및 에스토니아의 그것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999년 9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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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2008년 8%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에스토니아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최소 3.7%에서 최대 10.1% 수준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

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슬로베니아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995년 16.8%에서 2014년 82.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Ⅶ-15] GDP대비 정부부채(%): 1995~2014 

자료: 세계은행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국제통화기금 홈페이지(www.im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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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성과 비교

가. 출산율과 인구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사회적 성과는 여러 가지 지표로 파악

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출산율 지표의 변화이다. 체제전환 이후 전반적

으로 동독과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모든 국가들이 출산율이 매우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그 이후 약

간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큰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는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충격 즉, 경제적 불안에 따른 국민들

의 반응이기 때문이다. 

[그림 Ⅶ-16] (추계) 출산율: 1960∼2060

자료: 세계은행 데이터 홈페이지(data.worldban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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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반에는 출산율이 1.9∼3정도로 국가별로 매우 다른 수준을 

보였으나, 2010년대에는 1.3∼1.7정도로 그 수준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독일은 1975년에 이미 출산율이 1.5미만의 수준이 된 후 낮은 출

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1990년대 후반에 독일과 유사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평균 출산율은 1960년대 초반 3의 

수준에서 2010년대 1.7 수준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고찰대상 국가 

모두 OECD 평균에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1970~1980년대

에 체코, 폴란드, 러시아, 에스토니아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높은 수준

을 보였으나, 이후 다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Ⅶ-17] (추계) 노인부양비: 1960∼2060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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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감소,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노인부양비는 악화되고 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노인부양비는 전반적

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2015년 이후 추계치 또한 감소하는 추세이다. 

러시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독일이 가장 낮은 노인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 초반에는 5이상으로 국가별로 다른 수준을 보

이고 있으나, 2060년까지의 추계치를 살펴보면 1∼3사이로 수렴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물론 러시아가 추계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노인부양비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 

2000년대까지 러시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노인부양비를 보였고, 독일,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는 낮은 수준을 보

였다. 이후 독일, 슬로베니아는 지속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

준을 유지하였고, 러시아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유사

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 사회지출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지출은 체제전환 초기부

터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증가와 감소를 반

복하고 있다. 그 만큼 복지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독일은 1990년 21.4% 이후로 2014년 25.8%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는 헝가리, 슬로베니아 등의 순이다. 폴란드는 높

은 수준이었다가 체코와 유사한 수준이 되었고, 에스토니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1999년 15.2%에서 낮아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2014년 

16.3%이다.

폴란드는 OECD 평균에 비해  2000년대 후반까지 높았으나, 이후 낮

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체코와 에스토니아는 거의 지속적으로 OECD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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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슬로베니아, 헝가리, 독일은 OECD 평

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에스토니아를 제외하면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거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비셰그라

드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지출이 낮지 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충격으로, 이 시기에 GDP 대비 사회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후 다시 GDP 대비 사회지

출의 수준을 낮추었으나, 슬로베니아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는 체제전환국

이 세계경제위기에 대응한 사회보장 강화방식도 서구 복지국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Ⅶ-18] GDP 대비 사회지출(%): 1990∼2014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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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출 규모의 증가로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1인당 사회지

출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

일의 1인당 사회지출 수준이 가장 높으며,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폴

란드, 에스토니아 순이다. 독일의 경우 1990년 $4,585로 시작해서 2011

년 $10,471까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독일과 나머지 다섯 국가의 1인당 

사회지출의 수준은 크게 차이가 있는데, 2011년을 기준으로 슬로베니아

만 $6,756으로 $6,000이상이고, 체코와 헝가리는 $5,000이상, 폴란드는 

$4,368, 에스토니아는 $3,87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독일을 제외한 다섯 국가의 1인당 사회지출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셰그라드 국가들이 OECD 회원국이기

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1인당 사회지출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Ⅶ-19] 1인당 사회지출(current US$): 1990∼2011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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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배지표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분배상태를 보여주는 (세전, 세후) 지니

계수는 폴란드를 제외하면 유사한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폴란드는 지

니계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세전 지니계수에 비해 세후 지니

계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체코와 독일, 슬로베니아는 

약 0.2정도 수준의 불평등이 감소한 것을 볼 때,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사

회정책을 통해 해결하고 특징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

우 그 감소폭이 0.06, 0.0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전반적으로 체제전

환국들은 사회정책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Ⅶ-20] 지니계수의 변화(세전/세후): 2004∼2012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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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세후 빈곤율은 유사한 수준에서 변화하고 있다. 먼저 폴란드는 

세전·세후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대

한 국가개입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일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지니계수와 유사하게 세전 빈곤율에 비해 

세후 빈곤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체코와 독일은 세전 

빈곤율과 세후 빈곤율의 차이가 0.2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에

스토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도 0.14-2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

스토니아는 세전 빈곤율은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지만, 세후 빈곤율은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통해 빈곤문제 해결

이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그 감소폭이 0.08, 0.12

로 미미한 편이다. 

[그림 Ⅶ-21] 빈곤율의 변화(세전/세후): 2004∼2012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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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 10분위 

배율은 2000년대 중반을 접어들면서 폴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폴란드는 2005년 큰 하락이후 

미미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에스토니아와 헝가

리는 2007-2009년 하락하였으나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러시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10분위 배율이 10배 미만에서 안정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08년 15.8배에서 2010년 12.9배로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양극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에스토니아는 2004년 11배에서 2008년 7.8배까지 감소하였으

나, 이후 약간 상승하여 2012년 9.1배를 보이고 있다. 체코와 슬로베니

아는 약 5배를 유지하여 양극화가 낮은 수준인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Ⅶ-22] 소득 10분위 배율 변화: 2004∼2012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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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노조조직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다. 폴란드와 슬로베니아의 노조조직률이 상승한 기간이 있지만, 

다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슬로베니아가 가장 높은 노조조직률을 

보이고 있고, 독일, 체코가 뒤를 잇고 있으며, 에스토니아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Ⅶ-23] 노조조직률(%):　1999∼2012

자료: OECD 데이터 홈페이지(data.oecd.org)

슬로베니아의 경우 2003년 43.7%의 가장 높은 노조조직률을 보였으

나, 200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여 2011년 23.1%를 보이고 있다. 2000

년대 후반 이후로는 슬로베니아를 제외하면 20%미만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가장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로 16%에서 6.4%까지 감소하였다. 

폴란드는 2002년 14.1%까지 감소하였다가 2005년 21.5%까지 상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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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2년 12.5%를 보이고 있다. 

슬로베니아, 독일은 지속적으로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노조 조

직률을 보였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20∼30%

로 OECD 평균을 넘는 노조 조직률을 보였으나, 그 이후 낮아지면서 

2012년에는 약 10∼13% 수준이고, 에스토니아는 그 보다 낮은 수준이

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사회정책이나 고용정책에 영향을 끼치면서 사

회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다. 이러한 행위자의 사회

체제에 대한 영향력 약화는 곧 복지국가의 약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라. 삶의 만족도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은 

Eurobarometer의 사회적 환경(Social Climate)에서 읽어 볼 수 있다

(European Commission, 2014). 이 조사는 EU의 28개국을 대상으로 

2009년 6월 시작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 유럽인들이 현 상태와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수인데, 총 15개의 

질문에 대한 점수를 평균하여 지수를 제시하고 있다. 15개의 질문은 다

음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삶, 의료체계, 연금

체계, 실업급여, 생활비, 다른 문화·종교적 배경·민족성을 가진 사람들

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불평등과 빈곤의 해결방법, 에너지 가격의 적

정성, 주택 가격의 적정성, 공공행정 운영의 방식, 국가 경제의 상황, 개

인 직업 상황, 재정적 상황, 가정, 고용상황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매우 만족 10, 만족 3.33, 불만족 –3.33, 매우 불

만족 –10으로 나타내는데, EU 국가들의 평균은 모든 해에 마이너스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이 여섯 국가들 중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고, 체코와 에스토니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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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를 보인 국가는 헝가리로 모든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상승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슬로베니아는 지속적으로 민족

도가 낮아지는 추세이고, 폴란드는 2012년까지 낮아지다가 이후 약간 상

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U 국가들에 비해 독일, 에스토니아, 체코는 

만족도가 높고, 슬로베니아, 폴란드, 헝가리는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난다.

[그림 Ⅶ-24] 사회적 환경 지수 변화:　2009∼2014 

자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ec.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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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결

독일과 비셰그라드 3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체제전환국인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러시아, 체제전환국 평균, OECD 

평균과의 비교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독일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실현한 유럽의 대표적 복지국가

이다. 독일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 모두에서 독보적으로 높은 성과

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성과를 볼 때, 독일은 GDP, 1인당 국민소득

(GNI), 인플레이션, 고용률, 실업률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

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높았다. 사회적 성과를 볼 때, GDP대비 

사회지출, 1인당 사회지출, 지니계수의 변화(세전/세후), 빈곤율의 변화

(세전/세후), 노조조직율 지표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둘째, 비셰그라드 3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경제사회적 성과가 

OECD 평균에는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체제전환국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다.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이행 및 시장경제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행은 다른 체제전환국들과 비교할 때 체제전환 초기부터 빠르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회 민주주의 구축은 체제전환 

이후 2년 이내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며, 주요 시장경제 개혁은 약 5년 

동안에 걸쳐 일정한 궤도에 올라설 수 있음이 확인된다.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 모

습을 보였지만, 2000년대에 들어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헝가리는 체코와 폴란드에 비해 경제적 성과 지표 중 GDP,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 고용율, 실업률,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고, 사회적 성과 지표 중 노조 조직율에서 낮은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헝가리는 체코와 폴란드보다 GDP 대비 사회지출은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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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러시아는 다른 여섯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사회적 성과가 낮았

다. 특히 민주주의와 관련된 지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경

제성장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높은 수준을 보여 다소 편향된 성과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만이 EU가 아닌 CIS의 길로, 

민주주의가 아닌 발전주의 노선으로 국가발전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민기채, 2014a).

넷째, 동독 및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체제전환국의 경제구조 및 그에 

따른 사회정책적 대응이 서구와 유사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개 국가들이 모두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사회적으

로 타격을 받았었지만, 이후 곧 회복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시에 2009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회지출을 확대하는 경향도 서구와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사회적 성과도 있으나 출산율, 노인부양비, 1인당 사회지

출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도출되고 있다. 동독과 비셰그라드 국가들

의 출산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마찬

가지로 노인부양비도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미래 전망도 밝지 않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1인당 사회지출을 보이고 있는 점도 개선해

야 할 과제이다. 결국 경제사회정책의 개혁 배경은 체제전환 초기에만 체

제전환 요인이었으며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인구학적 요인이 지배하고 있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독일과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이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성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서구

의 대표적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비셰그라드 국가들은 독일의 경로

를 따라 서구 복지국가를 추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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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독 및 비셰그라드 3국의 체제전환과 그 성과를 분석하면

서 각 국가마다 상이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이 어떤 성과로 나타

났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한반도에 적합한 경

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결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동독과 비셰그라드 

3국은 서로 다른 체제전환 방식을 선택하였지만 체제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 정확

히 말하면 사실 소홀히 할 수 없었다. 동독과 비셰그라드 국가들의 사회

정책은 체제전환 기에도 급진적 폐지‧축소가 아니라 유지‧확대되었다는 것

이다. 동독은 서독으로부터의 재정지원, 체코와 폴란드의 점진주의적 사회

정책 개혁, 헝가리의 포퓰리즘적 정책 사례에서 볼 때, 사회정책의 급진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다. 즉 국가책임에서 개인책임으로의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정책의 경로의존성, 사회주의 이

전 비스마르키언 전통의 회복, 새로운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분석대상 네 개 국가들에 있어 사회정책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

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필

수적인 보완대책으로 활용되었으며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중요한 밑거름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동독과 비셰그라드 국가들이 체제전환 불황으로 

인해 경제력이 낮은 조건에서도 사회정책을 유지‧확대해 왔던 맥락을 볼 

때, 체제전환 기에는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우위전략은 작동하기 어렵다

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조화, 즉 정책혼합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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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반도의 정책결합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 하나의 주요한 분석 결과는 동독 및 비셰그라드 3국의 경우 복지

정책을 경제정책에 못지 않는 우선순위에 두고 체제전환을 시행하였지만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네 국가 모

두 복지정책을 중요한 경제정책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체제전환을 시도

한 결과 전체 체제전환국 중 가장 성공적인 사회경제적 성과를 내었다. 

게다가 비셰그라드 3국은 체제전환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고 1995년(체

코)과 1996년(헝가리, 폴란드)에 OECD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다시 말

해, 이들 국가들의 경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간 상호 보완성을 인정하면

서 체제전환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이 지연되었다거나 저조한 

경제사회적 성과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복지정책이 경제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순조로운 체제전환을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헝가리와 같이 국가경제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심각한 경제력 격차를 가진 두 국가의 통합이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리와 환경이 크게 다른 동유럽 체제전환

국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은 북한의 체

제전환과 함께 남북한 노동시장이 하나가 되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는 점에서 사실 일반적인 체제전환국의 복지정책보다 더 강도 높은 시행

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통일이라는 변수가 없는 일반적 체제전환의 경우 

국내 노동시장의 문제만 발생할 뿐 체제전환이 다른 이웃 국가의 노동시

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통일을 매개로 하는 체제전환은 상

황이 완전히 다르다. 만약 북한지역에 대한 발 빠른 복지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의 남한 지역으로의 대거 이동, 그에 따른 노동시장

의 교란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일과 체제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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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복지정책이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복지정책의 강화는 통일비용 형태로 남한지역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데, 그러한 통일비용은 순조로운 체제이행과 안정적인 통일국가로

의 정착을 위해 우리가 불가피하게 치러야할 비용으로 앞으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인식시켜 주는 것이 중요

하다. 복지정책에 사용되는 통일비용은 단순히 소모성이 아니라 투자성이

라는 점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한 대가없이 안정적인 통일국가 정착이

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장을 위한 투자 즉 경제정책도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통일 시 북한지역의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시행하려면 남한의 

복지체제를 현재보다 더 견고하게 정비하고 성숙시켜 나가야 하는 것도 

우리가 직면한 또 다른 주요한 과제이다. 특히 남한 지역조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복지시스템을 운영하는 상태에서 북한지역에 

복지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가져오고 저항을 유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례로 북한지역 노인에게 연금을 보편적으로 지

급하고, 남한지역 노인에게는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면 남한지역의 노인들

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원활한 체제전환과 그에 이은 경제적 번영은 

결국 분배로 대변되는 사회복지정책이 그 보완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독일의 통일사례나 기타 체제전환국의 사례

가 이미 잘 보여주고 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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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

국민연금 이력자료에 의한 계층별 특성치의 통계적 추정
최기홍, 
신승희

2014.12

연구보고서
2014-04

국민연금제도변수 중기 전망 연구
성명기, 
최장훈

2014.12

연구보고서
2014-05

국민연금과 거시경제 모의실험모형 연구 성명기 2014.12

연구보고서
2014-06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공분산 추정에 관한 연구 최영민 2014.12

연구보고서
2014-07

경제적불평등과 노후최저보장제도의 관계 및 시사점 
-OECD국가를중심으로

이상붕, 
서대석

2015.3

연구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의 재정평가 지표에 대한 비교연구
최기홍,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0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
권혁창, 

정창률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1

독거노인의 생애노동이력과 이전소득 효과 연구
송현주, 

성혜영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2

부도위험을 고려한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과 거래전략에 
관한연구

강대일, 
조재호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3

고연령 사망률 추정과 미래 사망률 전망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최장훈, 
김형수

2015.3

연구보고서
2014-14

시간변동성 성과평가지표를 이용한 국민연금기금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황정욱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4-15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연금소득 추정
한정림, 
박주완

2015.3

연구보고서
2014-16

유족연금 및 중복급여 산출방법 개선방안
신경혜, 
신승희

2015.3



연구보고서
2014-17

환경, 사회, 지배구조요인(ESG)을 이용한 투자 전략에 
관한 연구

손경우, 
주상철

2015.3

정책보고서
2014-01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사용자지수 산출에 관한 
연구

노상윤, 
민성훈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2

국민연금기금의 액티브 외화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주상철, 
손경우

2014.12

정책보고서
2014-03

공적연기금 리스크  관리체계의 국제비교
최영민, 

박태영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4

국민연금 국내 인프라투자  벤치마크 지수 개선방안 연구
노상윤, 

유승동 외
2014.12

정책보고서
2014-05

정년연장이 국민연금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헌수, 

김원식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6

2013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공개)
강대일, 

정문경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08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개선방안 
박태영, 
이정화

2015.3

정책보고서
2014-09

국민연금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개선방안연구

정인영, 
김경아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0

노인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 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연구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1

단시간 근로자 실태와 국민연금 적용방안
최옥금, 
조영은

2015.3

정책보고서
2014-12

연금교육 활성화를 통한 노후준비 수준 제고 방안
성혜영, 

송현주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3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지원방안연구

김경아, 
김헌수 외 

2015.3

정책보고서
2014-14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방안 

유호선, 
박주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1

유족연금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유호선, 

김경아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2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
이용하, 

정인영 외 
2015.3

조사보고서
2014-03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제5차(2013년도)국민노후보장패널(KReIS)분석보고서-

송현주, 
이은영 외 

2015.3



▢ 2013년도

연구보고서

2013-01
소득계층별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최기홍

한정림
2013.12

연구보고서

2013-02
주요 거시경제변수 동태적 전망모형 개발

성명기

박무환
2013.12

연구보고서

2013-03
고령화가 자산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장기전망 연구 성명기 2013.12

연구보고서

2013-04
 OECD 주요 국가들의 연금개혁의 효과성 연구 권혁창 2013.12

연구보고서

2013-05
시장구조에 따른 자산군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강대일

황정욱
2013.12

연구보고서

2013-06
국민연금 해외주식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활용에 관한 연구

최영민

주상철
2013.12

연구보고서

2013-07
가입기간별 기초율을 적용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Ⅰ)

박성민

신승희
2013.12

용역보고서
2014-01

최적사회보장과 창조경제
-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투자방안을 중심으로

임양택 2014.12

용역보고서
2014-02

1.독일연금통합의 전개과정 평가(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북한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실태 
분석(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

김원섭
이철수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3

국민연금 사각지대 개선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진, 
이정우 외 

2015.3

용역보고서
2014-04

반납·추납 보험료 대여사업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요도 
조사(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승훈 2015.3

용역보고서
2014-05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노후보장체계 국제비교 연구 
김상호, 

배준호 외
2015.6

연차보고서
2014-01

2015년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
-ALM분석을 중심으로(비공개)

기금정책팀 2014.12

프로젝트
2014-01

OECD 주요 국가의 기초보장 급여적정성 평가방법
이용하, 

최옥금 외
2015.3



연구보고서

2013-08
중고령자의 은퇴와 조기 수급률에 관한 연구

신경혜

권혁진

신승희
2013.12

연구보고서

2013-09
국민연금 재정화 정책의 세대별 생애효과 분석

최기홍

김형수
2013.12

연구보고서

2013-10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이력과 급여수준 분석

우해봉

한정림
2013.12

연구보고서

2013-11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규모와 수익에 관한 연구

정문경

박영규
2013.12

연구보고서

2013-13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보유 실태와 자산형성 요인 분석

김헌수

김경아
2013.12

연구보고서

2013-14
베이비부머세대의노후소득보장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경아

김헌수
2013.12

연구보고서

2013-15
자동조정장치에 의한 급여 결정방식에 관한 연구

최장훈

신승희
2013.12

정책보고서

2013-01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의 역할 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이용하 2013.12

정책보고서

2013-02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의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 최옥금 2013.12

정책보고서

2013-03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에 관한 연구 유호선 2013.12

정책보고서

2013-04
국민연금 국내부동산 벤치마크 지수개발에 관한 연구(Ⅰ)

노상윤

태엄철
2013.12

정책보고서

2013-05
국민연금 국내 채권투자방식에 대한 정책대안 연구
-미국 OASDI 사례 중심으로

박태영

김영은
2013.12

정책보고서

2013-06
국민연금기금의 환위험 관리 개선방안

주상철

최영민
2013.12

정책보고서

2013-07
시장영향력을 고려한 기금운용방안 
-주주권 행사를 중심으로-

김순호

김영은
2013.12

정책보고서

2013-09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개념 및 장애판정체계 
비교 연구

정인영

윤상용
2013.12



정책보고서

2013-10
공공영역 노후설계 서비스의 역할과 기능 성혜영 2013.12

조사보고서

2013-01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관련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제4차(2012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부가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

송현주

이은영 외
2013.12

용역보고서

2013-01
대위권 행사시 일시금 환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전주대

산학협력단
2013.12

용역보고서

2013-02
신규복지사업 수익성분석에 대한 연구

한국비용편익

분석연구원
2013.12

연차보고서

2013-02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14 ~ 2018)

박성민

신경혜 외
2013.12

Working  

Paper

2013-01

소규모 개방경제 DSGE모형을 이용한 통화정책의 
거시경제 파급효과 분석

박무환 2013.12

Working  

Paper

2013-03

R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금운용분석I -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펀드의 현금유입이 펀드의 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정문경 2013.12

Working  

Paper

2013-04
동아시아 국가의 연금제도 비교 성혜영 2013.12

Working  

Paper

2013-05

국민연금 자산이 노후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한국인의 
은퇴준비정도 추정

김헌수

최기홍
2013.12

프로젝트

2013-01 
주요 국외패널 비교연구와 국민노후보장패널에 주는 
시사점

김헌수 2013.12

프로젝트

2013-02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발전방안 연구 송현주 2013.12

프로젝트

2013-03
해외(미국, 일본) 재정추계 비교 연구 최장훈 2013.12

연구자료

2013-01
2013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보고서

황정욱

태엄철
2013.12



▢ 2012년도

연구보고서
2012-01

국민연금의 세대간 회계 : 방법론 및 모형개발
최기홍, 

전영준 외
2012.12

연구보고서
2012-02

국민연금기금의 동태적 자산배분에 대한 연구 박태영 2012.12

연구보고서
2012-03

국민연금 국내주식 위탁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정문경 외 2012.12

연구보고서
2012-04

패널회귀모형을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추정 및 전망
박무환, 

최기홍 외
2012.12

연구보고서
2012-05

가입자 소득분포의 재정추계 적용방안 연구
박성민, 
신승희

2012.12

연구보고서
2012-06

국민연금 재정의 민감도분석 및 시뮬레이션 
신경혜, 

박무환 외
2012.12

연구보고서
2012-07

개방경제 DSGE모형을 이용한 GDP갭 추정 및 전망
박무환, 

유병학 외
2012.12

연구보고서
2012-08

노후소득보장제도 유형별 연금제도 개혁 특성- 유럽연합 
국가를 중심으로

유호선, 
이지은

2012.12

연구보고서
2012-09

국민연금 대체투자 벤치마크의 프리미엄 설정에 관한 
연구

노상윤, 
황정욱

2012.12

연구보고서
2012-10

OECD국가의 노후최저소득보장 제도운영 현황과 시사점 우해봉 2012.12

연구보고서
2012-12

2012년 상반기 국민연금 기금운용성과 평가보고서
강대일, 
황정욱

2012.12

정책보고서
2012-02

연금과세에 따른 실질 연금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강성호, 
권혁진 외

2012.12

정책보고서
2012-03

국민연금기금의 헤지펀드 투자 운용방안 주상철 2012.12

정책보고서
2012-04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안 연구
이용하, 

김원섭 외
2012.12

정책보고서
2012-05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제도 운영방안 연구
최옥금, 
이지은

2012.12

정책보고서
2012-06

취약 근로계층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김경아, 
한정림 외

2012.12



정책보고서
2012-08

중고령자 조기은퇴 요인과 조기 노령연금제도 개선 
방안연구

김헌수 2012.12

정책보고서
2012-09

국민연금 실물투자의 의의와 운용방안
김영은, 
박성준

2012.12

조사보고서
2012-01

최근 운용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주요연기금의 
정책대응사례와 시사점

주상철, 
김영은

2012.12

조사보고서
2012-02

제4차(2011년도)우리나라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분석보고서-

권혁창, 
송현주 외

2012.12

조사보고서
2012-03

해외 주요 연기금의 기금규모 및 운용현황 김영은 2012.12

용역보고서
2012-01

한국에 적합한 기부연금 도입방안
신기철, 

이창수 외
2012.10

용역보고서
2012-02

장애인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역할정립 및 연계방안 연구

이준우, 
정지웅 외

2012.11

용역보고서
2012-03

해외 공·사연금제도
국민연금
연구원

2012.12

용역보고서
2012-04

국민연금기금이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장기기금운용방향

시장경제
연구원

2012.12

용역보고서
2012-06

SRI펀드의 사회책임요소 분석 숙명여대 2012.12

용역보고서
2012-07

산재보상과 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 조정합리화 방안 공주대 2012.12

연차보고서
2012-01

2011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
정문경, 

노상윤 외
2012.10

연차보고서
2012-03

국민연금 중기 재정전망(2013-2017)
박성민, 

신경혜 외
2012.12

정책자료
2012-01

국민연금 재정추계 수행조직 체계의 발전방안 연구
최장훈, 
김헌수

2012.12

정책자료
2012-02

연금부채 산출방법 비교검토 최장훈 2012.12

working
paper

2012-01
ALM을 사용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통합관리 타당성 조사 강대일 2012.12



 

working
paper

2012-02
물가·임금·금리 중기 예측 모형개발연구 성명기 2012.12

working
paper

2012-03

다층 노후소득보장연구
-연금연구회 소공부모임 연구결과-

김경아,
권혁창

2012.12

프로젝트
2012-0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2011
재정추계
분석실

2012.4



 저자 약력 

∙ 이 용 하

독일 Freiburg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사회정책 전공)

현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요저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가요인분석과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2015

   ‣ 노인 기초보장제도와 국민연금간 역할분담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

연구원, 2014

   ‣ 국민연금 보완제도로서 개인연금제도의 역할정립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3 

   ‣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조정계획의 개선방안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2

   ‣ 인구고령화 및 소득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보장정책의 방향 연구, 

국민연금연구원, 2011

∙ 민 기 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석박사통합과정) 졸업(사회복지학 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 슬로베니아 복지체제의 성격변화와 발전요인에 관한 연구: 연금정책과 

건강정책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9, 2, pp.221-252, 2015.



   ‣ 북한 사회보장과 연금제도 운영 실태 분석(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4.

   ‣ 체제전환 이전의 리투아니아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주의 이전 시

대와 사회주의 시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30, 4, pp.455-475, 

2014.

   ‣ 폴란드 연금 제도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비스마르키언 전통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38, 5, pp.259-294, 2014.

∙ 정 인 영

영국 요크대학교(Univ. of York) 사회정책학 석사·박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지역가입자 관리 개선방안 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5. 

   ‣ 남부유럽 연금개혁 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5.

   ‣ 국민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의 장애개념 및 장애판정체계 비교 연구

(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4.

   ‣ 징수통합 후 국민연금관리 개선방안 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3. 

∙ 김 신 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 석사·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정 흥 모

독일 베를린자유대 정치학 석사·박사

현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연구교수



∙ 황 규 성

성균관대학교 정치학 석사·박사

현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 유 현 경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

현 국민연금연구원 주임연구원

<주요저서>

   ‣ 우리나라 노년층의 노후소득 격차발생 요인분석과 지원 방안 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4.

   ‣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동시장 특성과 국민연금제도 가입확대

방안(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4.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국제비교연구(공저), 국민연금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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